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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 목표

□ 최종목표

북극을 둘러싼 국가간 분쟁 해석과 우리나라 북극진출 전략 수립

- 북극을 둘러싼 연안국(간) 및 비연안국의 갈등 요소 이해와 대응

□ 연차별 연구목표

연차 연구 목표 연구 내용

1

북극해의

해양관할권과

분쟁

UNCLOS와 북극해

북극해를 둘러싼 갈등 요인과 각국의 북극해 관리규범

북극해에서 UNCLOS 제76조의 적용과 submarine ridge 해석

2

북극권 국가의

국제관계사

연구

북극권 국가의 정치사회 현황과 역사적 관계분석

북극해 해빙에 따른 북극 연안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분석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정책과 전략

나. 연구의 내용

ㅇ UNCLOS와 북극해의 법적 지위

- 북극해를 둘러싼 적용 규범 개관

- 북극해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법제 분석

ㅇ 북극해를 둘러싼 갈등 요인과 각국의 북극해 관리규범

- 북극해를 둘러싼 연안국간 법적 해석과 갈등

-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해 관리 규범에 대한 태도와 전개

ㅇ 북극해에서 UNCLOS 제76조의 적용과 해석

- UNCLOS 제76조의 해석과 200해리 외측 대륙붕 연장

- 북극해 연안국의 대륙붕 주장과 submarine ridge 해석을 둘러싼 갈등

ㅇ 북극권 국가의 정치사회적 관계와 전략적 이해관계

-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정책과 전략

- 북극해 해빙에 따른 북극권 국가의 역학관계 변화와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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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및 방법

가. 추진전략 및 체계

❍ 본 연구사업의 목적을 위해 북극을 둘러싼 연안국의 관할권법제 분석과 관리규

범 및 UNCLOS 제76조에 근거한 대륙붕확장의 갈등을 중심으로 분석함

- 북극권 국가의 정치사회적 역학관계를 역사적 경과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해빙

구도에 따른 연안국 간 전략적 이해요소와 갈등 요소를 살펴봄. 동시에, 해빙에

따른 연안국의 전략적 이해의 변화를 살펴 봄으로써 북극에 대한 직간접적 이

해요소를 분석

- 非북극권 국가의 북극 진출정책과 갈등요소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북극권과

非북극권 국가간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

- 최종적으로는 북극해에서 연안국과 非연안국과의 갈등 구조에서 우리나라의 정

책적 대응방향 및 북극해 진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북극에 대한 핵심 연안국인 러시아의 전문 연구기관(극동연구소 등) 등과 교류를 통

해 이해관계가 큰 연안국의 정책을 분석하고, 법제에 대하여는 UN 및 해양법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수행

- 非연안국으로서의 입장 분석을 위해 중국 및 일본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 원고

혹은 전문가 정보교류, 문헌분석을 통해 각국의 입장을 반영토록 함

나. 목표달성 방법

❍ 본 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극지관련 국제회의 문건과 각국의 정책보고서

및 국가정책 보고서를 초기 분석하고, 극지정책의 대외적 협상과 실무 책임기관

인 외교부/해양수산부 정책방향을 분석, 전문가 견해를 통해 북극 연안국 정책

과의 비교적 접근을 지속

❍ 북극해 연안국의 법제 분석 및 해양관할권에 대한 입장, 관리규범에 대한 해석과 접근은

UN DOALOS의 관련 자료 및 국외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분석하고, 국내 선행연구를 분

석하여 각국의 입장 분석이 객관성을 확보토록 함

❍ 제1차년도 UNCLOS 제76조의 적용과 해석은 북극해에서 200해리 외측 대륙붕이 심해저

로 남을 것인가, 혹은 연안국의 대륙붕에 포함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

에서 우리나라의 북극진출 이해와 직접적 연계성이 있음. 이에, UNCLOS 제76조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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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UNCLCS(대륙붕한계위원회) 자료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시하도록 함

❍ 북극해 비연안국의 극지전략과 정책이 대외적으로는 과학적 접근을 통한 인류사

회 기여, 기후변화 연구 등으로 중점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로 영역별 전문 논

문(문헌)을 통해 극지의 국방안보, 자원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이해분석을 통해

아국의 전략방향을 제시토록 함

❍ 국외 전문가는 非극지연안국 및 극지연안국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선정하되, 각

국의 국가전략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활용

3. 연구개발 추진계획

(단위: 천원)

수행 내용
수행월 소요

연구비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UNCLOS와 북극해 5,000

북극해를 둘러싼 갈등 요인과

각국의 북극해 관리규범
10,000

북극해에서 UNCLOS 제76조

의 적용과 submarine ridge

해석

15,000

북극권 국가의 정치사회 현황

과 역사적 관계분석
10,000

북극해 해빙에 따른 북극 연안

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분석
10,000

합 계 50,000

4. 기대성과

가. 학술적 파급효과

❍ 북극을 둘러싼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갈등 요소 및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법적 해

석과 분석의 명료화는 우리나라의 북극 진출정책 수립에서의 실제적 수요를 예측하

고, 산업적 및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

* 현재 국내에서의 북극해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추진방향은 기후변화와 해빙(解氷)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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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일방적 ‘북극항로’ 중심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북극해에 적용되는 국제법과 연안국의

국내법, 정책적 방향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 설정을 조정하는데 중요

❍ 국제사회의 극지레짐 형성과 질서변화에서 아국의 전략방향을 (1) 발언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2)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과학적 연구 역량강화, (3) 극지

를 둘러싼 국제법 질서와 레짐 주도, (4) 극지역 자원접근과 개발에서의 아국 해

양권익 확보로 단계화 하기 위한 극지정책의 전략화와 목적성 사업으로 구체화

가능

❍ 극지의 법적 지위(레짐)와 접근 연구는 국제사회의 공통과제인 극지의 평화적 활용이

라는 의무를 이행하고, 인류가 공동으로 처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학적 연구결과

를 생산하기 위한 제도적 국제해양질서 형성에 기여

❍ 해양분야에서 연구원의 역량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극지의 가치와 활용 등에

대한 인식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국내외 해양인식증진과 네임밸류제고 동반 상

승 효과 기대

나. 경제적 파급효과

❍ 북극은 자원과 군사활동을 중심으로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바, 북극해를 둘러

싼 연안국간 갈등, 연안국과 비연안국 갈등의 이해는 향후 국제법적 해석과 새로운

레짐 정착 과정에서의 우리나라 전략을 설정하는데 활용되고, 특히 연안국의 이해에

따라 경제적 파급이 큰 목적별(산업수요별 등) 접근방법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

❍ 북극해는 광물자원, 에너지 자원, 생물자원 등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와 함께 해양조사와

기후변화연구를 통한 전지구 기후변화 시스템의 연구 결과를 통한 한반도 식생대(수산

자원 분포 등 포함)를 연구, 예측함으로써 자원관리 정책수립에 중요

❍ 북극해의 분쟁과 주요 이해(利害)요소 분석은 향후 (1) 극지 자원의 직접 활용을

통한 에너지광물자원과 해양생명공학 개발, (2) 극지역 조선/항만, 자원개발기술

개발과 수출로 아국 역량강화 등의 분야에서의 진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

❍ 극지 자원개발과 기술력 진출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을 제고하고, 해외에

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는데 조력하며, 극지역에 적용가능한 항만

물류 관련 조선, 시설, 장비 등의 특수 플랜트 기술력 분야에서의 지속적 국제

선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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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북극해의 환경변화와 국제법적 관리규범의 형성

제1절 북극해의 환경변화와 각국의 이해

1. 서언

환경 문제가 인류 공동의 화두가 된지 오래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

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 합의와 이행 역시 어느 때 보다 실천이 요구되는 때이다.

선진국들은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5.2% 줄이는데 합의했다. 당장 올해부터 2012년까지는 각국에 배분하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축소하고 기업에 부과하는 탄소 배출상한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

다. 회의적 환경주의자로 유명한 Lomborg는 ‘Cool it'을 통해 북극곰의 감소와 환경

재난에 대한 일반적 환경론의 허구를 지적하면서도, 기후변화가 우리 세대의 미션

(mission)임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기후변화와 함께 각국의 현안 과제로 대두된 것이 자원이다. 석탄과 석유 등의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는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목 받으면서도 현재의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대체할 에너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석유는 여전히 국제사회 절대권력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원유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 또한 치열하다. 중국은 원유를 보장 받는 대가로 아프리카 국가의 재

정 후원자를 자처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원유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세계에서의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환경오염에 대

한 공동의 노력에 대하여 수긍을 하면서도 자원 확보를 통한 기싸움에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환경과 개발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북극은 이러한 점에서 기후변화와 자원경쟁 이라는 모두의 문제와 직결된다. 북

극을 둘러싼 자원확보와 개발 가능성이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 빙하의 해빙

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북극의 해빙과 함께 열린 또 하나의 경제적 가치는 바로 유

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북서항로의 연결과 새로운 대규모 어장 형성의 가능성에

있다. 이미 북극을 둘러싼 연안국 상호간 그리고 북극에 대한 관할권 주장국과 비

주변국간의 북극에 대한 법적 성격을 둘러싼 이해쟁탈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지구 온난화의 비극이 새로운 항로개척과 자원개발 가능성 그

리고 이와 함께 영유권 분쟁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07년 8월 2일, 러시아의 북극원정대가 2척의 미르호 소형 잠수정을 통해 4

천미터 아래 해저에 러시아 국기를 꽂는데 성공한 것을 두고 각국의 해석과 손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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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한창이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분명 인류의 기술적 위업을 확인한 놀라운 결과

이지만, 행위의 동기가 북극해에 대한 자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시각에서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수단으로 관할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인가 하여 행위 자체를 유치한 발상

으로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러시아의 이번 행

위는 가장 선진적인 기술로 구시대적인 접근을 통해 자원확보와 관할권 확대를 시

도하고 있는 셈이다.

자원과 관할권 확대를 위한 각국의 쟁탈전이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 러시아는

세계가 과도하게 주목하고 반응할 수 있는 이러한 행위를 왜 취하였을까 ? 이러한

행위는 과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에 민감한 대립

의 각을 세우고 있는가 ? 본문에서는 북극의 국제법상 지위와 각국의 극지 연구현

황을 살펴본 뒤,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북극 관할권 주장의 또 다른 의도를

분석, 북극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지적한 바와 같이 북

극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는 또 다른 측면에서 북극 항로 개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바, 항로의 개설이 국제해운시장에 가져다줄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의 대응방

안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결론을 통해서는 북극해 영유권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항로개설에 따른 우리나

라 해양경찰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역할 제고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2. 북극의 법적 지위

1) 지구환경과 극지의 중요성

극지란 일반적으로 남과 북의 양극 지방을 말한다. 명확한 경계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북극권 혹은 남극권과 같은 고위도 지역을 가리키며, 거의 일년 내내 빙설

의 영향하에 있고 극고기압의 지배를 강하게 받는다. 극지역은 지구 표면의 16.5%

에 해당하는 약 8400만㎢의 광대한 지역으로 오늘날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와

같은 전지구적 환경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으로 환경변화 연구의 실험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리학적 개념에서 극지에 대한 정체는 1930년도에 이미 파

악된 것으로 알려지며, 이에 대한 영유권 주장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극지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다양한 동기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가장 중요하게는

극지에 매장된 엄청난 천연자원과 지리적 여건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의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남극대륙과 주변 대륙붕에는 대규모 유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막대한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21세기 IT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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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인 희귀금속광물은 북극권의 콜라반도, 북시베리아, 그린랜드 등지에 세계 최대

규모로 매장되어 있다. 남극 크릴을 비롯하여 극지해양생태계가 포함하는 엄청난

양의 생물자원은 전세계 수산물 생산량을 능가할 정도이나, 아직 미개발 상태에 있

으며, 극지생물의 대사과정을 통해 생산된 생체물질은 극지생물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환경 변화라는 측면에서, 북극은 기상, 기후, 해류의 순환 등 지구의 환경에 커다

란 역할을 하고 있다. 북극은 비교적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남

극처럼 조그마한 환경변화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북극에서 일

어나는 변화가 지구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북극을 '지구의 기후를 만

들어 내는 곳'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난 50년간 북극에서 관측된 겨울철 평균 기

온의 변화를 보면 지표 온도의 경우 무려 10∼15℃나 상승했음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표만이 아니라 대류권 전반에 걸쳐 관측되었

다. 이것은 지구의 전반적인 온난화 현상이 극지역에서 증폭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환경적 자원적 교통 및 영유권 대상으로서의 극지가 가지는 특징과

조건은 세계 각국의 관심과 투자를 통한 연구의 가치로서 충분한 매력을 갖추고 있

다. 이중, 본 논문의 주제이며 현재 영유권 주장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극은

육지로 구성된 남극과 달리 대체로 결빙된 해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1930년대 지리

학적 정체가 파악된 이후, 발견 지리적 계속성(continuity) 근접성(contiguity) 선형이

론(sector theory) 등을 근거로 주변 국가에 의한 영유권 주장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 북극해 주변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이론인 “선형이론”이라 함

은, 영토의 양극단으로부터 극에 이르는 자오선으로 형성된 선형구역내 들어 있는

섬과 육지를 선점이 없을지라도 당연히 근접지역에 위치한 국가의 영역으로 간주한

다는 이론을 말한다.

북극에 대한 권원(權源) 주장이 무엇보다 전략적 중요성과 국제항공 교통노선의

중요성,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각종 자원개발 및 이용가능성 증대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지적한 바와 같다. 미국 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에 의

하면, 북극에는 전세계적으로 미개발된 석유가스의 약 25%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다. 또한 북극의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는 전략요지로써, 파나마 운하의 항선

과 비교할 때 북미서해안과 아시아 간의 항선이 약 6500km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보고가 있다. 즉, 군사적 의의만큼 상업적 가치를 갖는 황금노선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확고한 가치를 가진 지역인 것이다. 특히, 북극의 빙산이 녹아 폭이 협소해

지면서, 북극 수역을 통한 해상수송량과 상공으로의 항공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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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서의 제반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싸고 국가간 논쟁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

다.

2) 북극의 법적 지위와 관할권 주장 현황

북극에 대한 각국의 접근 가능성과 연구는 북극의 자원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

는 항로의 개척, 그리고 북극을 자국 관할에 놓으려는 국가와 이에 반대하는 국가

오의 치열한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을 갈수록 증대시키는 것

은 아이러니하게도 환경파괴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만년설의 해빙에 원인이 있다.

북극은 1909년 미해군 Peary제독이 북해에 미국 국기를 게양한 것을 계기로 소

련,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미국 등 5개국이 선형이론을 근거로 자국영토의 북방

연장선 내에 놓인 영역은 북극까지 자국 주권에 속한다고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영유권 분쟁이 촉발되었다. 특히, 가장 큰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러시아의

경우 1916년 처음 시베리아 육지영토의 연장을 근거로 제기하였던 북극해에 대한

권원 주장을 1926년 포고령에 따라 영유권 주장 근거를 선형이론으로 전환하였다.

덴마크는 그린랜드와 아이슬란드 근거로 영유권 주장을 하였으나, 1944년 아이슬란

드 독립으로 그 주장해역에는 이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은 알래스카

를 근거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이중, 소련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Nansen

Land는 노르웨이와, 그리고 Wrangel Island는 미국과 영유권 경합을 벌이고 있으

며, Nansen에 대하여는 노르웨이가 UN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대륙붕한계 외

측한계 설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북극해를 둘러싼 이들 국가의 주장은 실질적 점유나 실효적 지배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선형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법적 적법성에 논란이 있고, 이들 국

가의 영유권 주장 또한 확고한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일부 국가는 국내법을 통해 자국이 주장하는 북극해에 대한 통제정책을 시

행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캐나다는 Polar Code를 제정하여 북위 60도 이북수역

과 공역에 대한 운송 통제권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주요 유럽국가는 캐나다가

선포한 이들 수역과 공역이 당연히 “통과통항권”을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인정

치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국가들은 이 법률을 존중하고 있는 상태임도 부인

할 수 없다.

북극해에 대한 이왕의 관할권 주장과 각국의 자원확보를 위한 노력 외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빙은 북극해를 둘러싼 영유권 주장을 보다 복잡하게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07년 11월 그린랜드 인근 북극해에서 발견된 길이 40미터, 높이 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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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떠돌이 개 웨스트(Stray Dog West)‘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다. 미국 탐험가 데

니스 슈미트에 의해 발견된 이 바위섬은 그린랜드 북쪽 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

며, 북극점에서 불과 7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린랜드에 대하여 영유

권을 주장하는 덴마크의 북극해에 대한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북극에 대한 권원을 주장하는 국가들이 이 바위를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되는 섬으로 인정할지는 의문이나, 북극해의 해빙 속도에 따라 더

많은 섬들이 모습을 들어낼 경우 북극해에 대한 관할경계선을 획정하는데 일정한

의미를 가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덴마크는 이미 관할권 확장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 축적을 위해 북극해에 쇄빙선을 파견함으로써 북극해에 대한 관할권

확대와 자원확보 경쟁이 보다 치열해 질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현재, 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8개국(캐나다, 덴마크, 핀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연방, 미국)은 〈북극위원회의창설에관한선언(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rctic Council)〉과 〈북극환경보호전략(Arctic Environment

Protection Strategy)〉에 합의하였으며, 북극에서의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

는 하고 있으나, 이것이 관련국 이외의 국가에게까지 북극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작

용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3. 러시아의 북극해에 대한 관할권 주장 현황

1) 북극해에 대한 대륙붕외측한계 설정 주장

상술한 내용으로 보건대, 북극을 둘러싼 연안국의 주장과 국제법적 규범은 명확

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현실적 상황이 관

련 연안국에게는 새로운 확대해석의 여지와 관련 해석에 대한 이론적/과학적 근거

를 축적할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 2001년 12월 20일 UN해양법협약 제76조 8항에 근거, 대륙붕

한계위원회 사무총장을 통해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한계 설정을 위한 문건을 위원

회에 제출한 바 있다. 러시아가 제출한 대륙붕 외측 한계 설정 대상에는 태평양(그

림 5)과 북극해(Arctic Ocean, 그림 4)에서의 200해리 이원해역에 대한 러시아의 권

리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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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러시아의 북극해 지역에서의 대륙붕

외측한계 설정(圖)

[그림] 러시아의 태평양 연안에 대한

대륙붕 외측한계 설정(圖)

그러나 러시아의 대륙붕한계 주장은 지구물리학적 자료 부족으로 보충 요구를 받

고 반려되었으며, 여기에는 캐나다, 덴마크, 일본, 노르웨이, 미국 등의 관련 국가

반대의견 제시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중 노르웨이, 캐나다, 덴마

크, 미국이 제기한 반대의견은 북해에서의 러시아 주장에 대한 것이었으며, 노르웨

이는 대륙붕한계위원회 절차규칙 제1 부속서 5조(a)에 근거하여 러시아가 주장한 북

해 동쪽 한계에 대하여 러시아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덴마

크는 그린랜드로 인한 200해리 이원 대륙붕 주장의 경합 가능성을 이유로 반론을

제기하였다. 러시아의 200해리 외측 대륙붕 연장안은 이후 2013년 2월 오호츠크 해

를 대상으로 부분 해역에 대하여 재신청되었으며, 이는 2014년 4월 최종 승인권고

를 받았다. 2015년 8월 3일, 러시아는 북극해를 대상으로 한 200해리 외측 대륙붕

연장신청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본 안건이 권고 승인될 경우 북극해 대부분의 대륙

붕은 연안국의 관할권 범위에 속하게 된다.

2) 러시아의 북극해 해저탐사와 법적 효력

러시아가 대륙붕한계위원회 신청하였던 대륙붕 외측한계 설정 의사가 좌절되고 6

년이 지난 2008년 8월 2일, 인류로서는 처음으로 러시아 북극 원정대는 2척의 미르

호 소형잠수정을 이용 4천미터 북극해 해저에 러시아 국기를 꽂는데 성공하였다.

러시아의 행위가 상술한 일련의 시도와 연계하여 볼 때, 궁극적으로 200해리 이

원으로의 관할권 확대를 통한 북극해 지배와 해당 지역의 자원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즉, 러시아가 북극해 탐사와 국기를 해저에 꽂는 행위 등은

자원확보를 위한 선점 공세임과 동시에 이러한 대륙붕한계 위원회 문건 보충을 위

한 과학적 증거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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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rtur Chilingarav 탐사대원과 심해바

닥에 꽂힌 국기 사진

[그림] 러시아 잠수정에 의해 8월2일 촬영된

북극해저 해면

특히, 북위 88도의 로모노소프 해령 인근에 대한 심해과학조사는 러시아 동시베

리아 초쿠가 반도와 대륙붕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증거를 찾아 120만㎢에 이르는 지

역의 영토 편입을 위한 중요한 조치

로 해석되며, 이 지역에는 100억톤의

천연가스와 석유, 은과 구리, 다이아

몬드, 아연이 매장되어 있다고 평가

되고 있다.

러시아가 북극해 해저에 국기를 꽂

은 사건에 대하여, 북극 연안국을 비

롯한 많은 국가들은 러시아의 행위를

15세기 영토확장에 빗대어 평가절하

하고 있다. 물론 국제법적으로 어떠

한 법적 효과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단, 러시아의 북극탐사 성공은 기술

적 측면과 북극의 영유권 분쟁을 본

격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상징

적 의미를 갖는다. 비록 미국 국무원

과 언론매체가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행위를 “기상천외”하다고 폄하하

고, “냉전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러시아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주변국과

이해당사국의 폄하에도 불구하고,

만일 특정 국가가 북극해에 장기

주둔 함대와 같은 기지를 설립한

다면, 이는 해상교통과 자원 뿐

아니라 세계의 안정과 이익에 직

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러시아가 이러한 문제

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은 그만큼 제고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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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국가의 북극 조사 및 투자조치

국가 내용

캐나다

○ 총리가 북극에 두개의 새로운 군사시설 건립을 천명

- 현재, 북위 60도 이북의 캐나다 영토를 수호하는 200여 사병과 1500

순찰병이 존재 → 쇄빙선 건조를 통해 북극해 순시 능력을 제고

- 400만 US달러를 투자하여 100여명의 군사가 연중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기지 건설

- 심해항은 약 1억US 달러를 투입하여 2010~2015년 건립예정

미국

○ “의미없음”이라는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나, 8월 6일 북극해로 과학조

사활동을 위한 조사팀 출발

- 기 계획된 조사활동이나, 일부에서는 북극해저의 석유가스, 기타자원

에 대한 미국의 개발권에 대한 시위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

덴마크 ○ ‘07년 8월 12일 북극 지질자료 수집을 위한 탐사대 출발(40명 과학자)

러시아의 북극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비난하면서도 각국이 북극에 즉각적인 투

자와 관할권 강화를 위한 과학조사를 서두르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캐나다는 이미

북극에 두 개의 군사시설 건설을 천명하고, 약 1억 US 달러를 투입하여 심해항 건

립을 서두르고 있다. 덴마크는 ‘07년 7월 자국령인 그린랜드 인근에서 발견된 바위

섬 ‘떠돌이 개’를 근거로 관할권 확대를 위한 과학적 데이터 축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지적한 바와 같다.

4. 북극해 항로 개설과 의의

북극해가 가지는 또 다른 경제적 가치는 항로 개설과 관련된다. 인류 역사를 보

건대, 새로운 항로의 개척은 경제, 사회, 법률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관련 국가에게

는 정치체제의 변혁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러한 정치체계 변혁은 15세기

바스코다가마(Vasco da Gama)의 인도 항로 발견의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현

재적 의미에서 북극해를 경유하는 항로의 개발은 남방항로와 수에즈 운하의 개통만

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항로 주변의 자원개발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

제 지도를 다시 그릴 가능성이 있다.

과거 소련 체제하에서 북극해를 경유하는 운송은 전략물자 운송이거나 정부통제

혹은 관리하의 운송이었다. 이는 서유럽 측의 상업 항해라는 측면에서는 시장원리

에 입각한 해상운송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항행 실적이 북극해 항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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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실한 기초가 되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1) 북서항로 개설의 의의

최근 유럽항공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은 북서항로를 덮고 있던 빙하의

축소로 여름 기간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로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

견하였다. 물론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 빙하의 해빙은 빠르면 2020년 즈음에 북대

서양에서 북극을 거쳐 태평양으로의 항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

한 결과는 위성관측 결과가 1979년 이후 매년 북극 빙하 9만 9천 ㎢가 녹고 있다는

과학적 결과에 근거한다.

북극 항로의 개설은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때와 파나마 운하를 이용할 때 소요되

는 각각 2만 1천 km와 2만 3천km의 거리를 1만 6천km로 단축함으로써 국제해운

산업의 새로운 비단길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북극해 항로가 국제 해

운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서유럽과 극동을 연결하는 항로로 정비

되어야 하며, 운영과 기술 및 항로 선정 등을 통한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화물을 북극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제해운

업계에 운항비용과 운행기간 측면에서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운송의 신뢰성 안정

성 정기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북극해 항로는 위

험성과 불확실성 때문에 상업적 이용까지는 여전히 항로개척과 주변국의 관할권 통

제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해 항로는

항로 주변의 자원개발과 북극해를 둘러싼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 및 북극해

자연환경과 현상 연구를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북극해의 상업적 항로 개

발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2) 북극해 항로 개발과 우리나라의 경쟁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극해 항로는 소련시대의 중앙집권적 경제 시스템과

방위전략 덕분에 개발되어 왔다. 이후 1987년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일환으로

북극권 개방과 북극평화지역 설립을 위한 무르만스크 선언을 발표하였고, 1991년

북극해 항로에 관한 규칙(Regulations for Navigation on the Seaway of the

Northern Sea Rout)를 공포함으로써 그 동안 군사전략적 이유로 폐쇄되었던 북극해

항로를 러시아 이외의 국가에게도 개방하였다. 무르만스크 선언을 계기로 8개의 북

극권 국가들은 과학조사를 수행하고, 동 지역의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인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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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몇 번의 회의를 거쳐 1990년 국제북극과학위원회

(International ctic Science Council)의 설립을 결의하였다. 이후 1993년 러시아 중앙

선박해양연구소와 노르웨이의 프리쵸프난센연구소, 일본의 선박해양재단이 공동으

로 북극해 항로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프로젝트인 국제북극해항로계획(INSROP)

를 시작하였고, 관련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지금 유럽과 극동을 최단거리로 연

결하는 상업항로로서의 개발 준비 역시 서서히 갖춰지고 있다.

5. 북극해의 법적 지위변화와 해결방안

1) 향후 전개 방향과 한계

상술한 바와 같이, 북극해 해역에 대한 주변국의 관할권 주장과 북극해 항로개설

은 모두 주변국이 북극해에 대한 법적 지위 변화 시도와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공

통점이 있다.

북극 영유권에 대한 러시아와 주변 연안국 주장을 보건대, 연안국의 대륙붕한계

가 북극까지 연계되어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북극해는 국제해저기구

의 관할 범위로 보는 것이 적합할 듯 하다. 즉, 연안국의 권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단지 200해리까지만 주장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물론, 러시아와 노르웨이 등이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 혹은 향후)제출할 것으

로 예상되는 관련 과학조사 자료가 북극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확신 할 수 없다. 그러나 기타 연안국의 유사한 탐사활동

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과 UN이 이 문제에 대하여 환경보호와 주의환기

이상의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은 현재까지의 결과로 보건대 분명한 한

계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결국, 북극해에 대한 연안국의 주장은 자원과 관할권 기타 경제적 군사적 이익으

로 인해 양보할 수 없는 대상으로 부각(개발 가능성이 보다 가시화)됨에 따라, 관련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간 힘겨루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극문제 해결의 또 다른 방법은 북극을 둘러싼 연안국이 북극을 해당 관할해역

으로 분할함으로써 자원을 분리 향유하는 방법을 산정할 수 있다. 이는 관련 연안

국이 어느 정도까지의 관할권 확대를 경계하면서 북극 주장 관련국으로 한정하여

권리 분할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해, 북극해 주

변국이 먼저 북극해에 대한 권원을 연안국간의 문제로 동결시킬 경우의 수이며, 이

때 기타 국가나 국제기구가 간여할 여지를 차단하는 경우이다. 이미 러시아 푸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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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와 Barents sea의 약 15.5만㎢에 대한 대륙붕 협의를 체결하고 향후 40년간

“회색지대”로 관할권 쟁의를 유보한 바 있으며, 1990년에는 구소련이 미국과 베링

해에 대한 합의를 체결한 바 있으나, 비준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

다.

결국, 북극해 문제는 가장 모범적이며 무미건조한 접근 방식으로, 그로 인해 어쩌

면 해결보다는 현상태 유지를 강조하는 듯한 방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듯 하다.

국제적 사안에 대한 문제의 대립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입장 표명이 보는 이로 하여

금 후련한 갈증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많은 경우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 폭만

쌓은 채 무미건조한 해결방안과 똑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

이다. 여기서, 가장 모범적이며 무미건조한 접근방식으로는 북극에 대한 주권과 자

원분쟁이 관련 국제법에 근거하여 UN의 주재하에 외교적 경로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남극조약에 유사한 조약체결을 통해 각국의 행위

를 규제하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남극과 북극의 개발의 차이가 이러한 체제 설정

자체를 어렵게 할 여지는 여전히 있다. 남극조약에의 서명은 사실상 남극 개발의

어려움과 개발비의 천문학적 비용으로 인해 쉽게 수용된 것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

으로 개발이 용이한 북극의 경우 연안국의 자원개발 가능성을 유보시키는 것이 어

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2) 북극의 법적지위 변화와 대응방안

지금까지는 분명히 중요한 문제일 듯 하면서도 극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외에는

우리나라와 그다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북극해 주변국의 북극탐사 행위와 영유권

대립관계, 북극해 항로 개설에 따른 영향 등을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이들 북극해

논쟁에서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과 법적 지위 변화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응하

여야 하는가.

가장 우선적으로는 북극해에 묻혀 있는 석유가스자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우

리는 국제해저기구가 관할하는 심해저(공해) 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투자를

수행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태평양 C-C지역(클라리온-클리퍼톤)에 위치한 우리나라

광구중 망간단괴 개발 우선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이는, 세계 7번째로 심해저 자원

개발 기술 보유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 기술의 성과이기도 하다. 동시에, 해당

지역이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은 공해로서, 국제해저기구의 관할하에

있는 수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반대로 북극해에서의 자원 개

발이 그 법적 지위에 따라서는 참여의 기회가 완전히 차단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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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현재 북극에 대한 자원개발과 투자 노력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

들이 북극해 주변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뒤쳐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현황이 북극해에 대한 권리 차단으로 작용할 수 없으며, 북극 자원탐사와 이용에

대한 가능성은 당연히 심해저 자원개발의 경우와 같이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부여

되어야 할 것이다.

지리적 측면에서, 북극은 남극의 경우보다 우리나라와 지근거리에 있으며, 탐사를

위한 기후요건과 난이도 역시 남극의 경우보다는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의

기술과 경제력 성장에 따라서는 북극에서의 과학조사와 자원탐사에 대한 능력은 보

다 제고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인접성과 지리적 위치는 북극이 연안국의 관할권

에 포함될 경우에 야기되는 군사적, 경제적 통제의 정도가 우리의 국익에 큰 영향

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임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가 노르웨이령 스발바드 군도,

스피츠베르겐섬의 니알슨에 다산기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북극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조사를 통한 인류에의 공헌이라는 목적에 충분히 노력하

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남극에 대한 영유권주장이나

주장확대를 유보하고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체결된 남극조약의 예를 바탕으

로, 중국을 비롯한 이해당사국과 공동으로 북극을 이와 유사한 체제로 유지하여 인

류 공동유산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자격은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향후 가속화될

북극해에 대한 법적 지위 확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서

“인류 공동유산” 개념으로 남극과 유사한 체제로 북극을 접근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남극조약체제란 1959년 남극조약 채택이후의 남극관

련 제 조약과 문서 및 연구기관을 총칭하는 것인데, 2004년을 기준으로 44개 국가

가 남극조약 당사국(우리나라는 33번째 남극조약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남극

조약은 제13조 1항을 통해 남극지역에서의 실질적인 과학연구활동 실시를 통해 남

극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여야 실질적인 모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남극조약협의당

사국(ATCP)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남극조약체제에 참여한 현재의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폐쇄적 의도에서 출발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남극조약 체제 밖에 있는 국가들로서는 이러한 폐쇄적 체제가 반가울리 없으며, 남

극지역 광물자원이 당연히 심해저 자원과 같이 인류공동유산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27개 남극조약협의당사국

(ATCP) 국가들은 남극이 심해저와 달리 국가관할권 이외의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영유권이 주장되어 왔다는 점에서 해양법이 말하는 ‘인류공동유산’개념이 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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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입장에 있다. 즉, 남극조약 운영의 핵심 협의당사국인 ATCP 당사국이면서

북극해 주변 연안국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남극과

북극에 대한 입장의 모순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의견대립은 남극조약

이 남극지역의 법적지위를 정립하고 있지 않고, 이 지역 자원에 대한 원칙을 마련

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 특히 향후 50년간 광물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1991년 남극조약의 환경보호에 관한의정서) 등이 간접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또

한 극지 문제에 대하여는 UN 개입의 필요성이나 개입을 통해 원하는 구체적인 내

용 또한 그렇게 명확하게 표출되지도 않고 있으며, ATCP 국가들 또한 UN의 개입

을 달갑게 원치는 않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즉, 환경보호라는 뚜렷한 목적

외에, 남극의 현재와 향후 법적 지위가 매우 모호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이 법적 해결수

단을 제공할 수 있는가의 문제 역시 주권과 반주권의 요구가 매우 복잡하게 형성될

수 있는 북극에 적용되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로서는 북극해가 최소한 연안국의 관할권 대상으로 확대될 수 없다는 것

을 견지하고, 특히 북극에 대한 기지 설립을 통한 과학조사로 인류의 평화적 이용

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을 강조, 남극조약과 유사한 조약체제 수립과 동시에 남극과

같이 북극 연구와 조약당사국으로서의 기득권을 보장받는 것이 합리적 대안일 수

있다. 유사한 입장에 있는 중국 역시 구체적인 입장이 파악되지는 않으나, 북극에

대한 과학조사가 연안국에 고유한 권리가 아니며, 모든 국가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

하고 있으며, 세계자연기금회(WWF) 또한 북극 영유권분쟁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염려하여, 남극체제와 유사한 북극협약을 제정할 것으로 호소하고 있다.

3) 북극해 항로 개설의 역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극해 자원과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함께 주목하여

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바로 북극해 항로개발과 관련된다. 북극해 항로는 유럽과 아

시아, 북미 서해안을 연결하는 가장 최단의 비단길이 될 것이나 이를 둘러싼 주변

국의 관할권 주장 역시 고조될 것이다.

이미 캐나다가 지구 온난화로 열리고 있는 북서항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며, 군사기지 건설로 주장을 구체화 하고 있다. 캐나다는 요

트와 같이 사적인 취미를 위한 선박의 항행은 관계 없으나, 상업용 선박은 북서항

로 진입 96시간 전까지 캐나다 해안경비대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 해양경

찰청은 이미 연구선인 아문센호를 북서항로로 보내 얼음이 변화하는 패턴을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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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선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북극지역의 해류로 인한 몇 년간의 얼음 두께를 조

사하는 작업에 착수 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북극 항로에 대한 국제적 권리를 주장

하며, 해당 항로의 이용권을 주장하고 있다.

북극해의 항로가 지구 온난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지적한 바와

같다. 이는 가깝게는 우리 주변수역의 해수면 상승과 연계되며, 한반도 주변수역의

해양 생태 변화가 함께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변해역을 주요 어장으로

하던 우리나라 선단들의 작업장 역시 이와 함께 변화될 것이다. 이미 동해 명태잡

이 선단들이 상당부분 북양으로 이동하였고, 남해안에서도 아열대 해역생물 들의

출몰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제2절 북극해의 영역별 국제법과 관리규범

1. 서언

전지구적 기후변화와 함께 북극에 대한 이용 가능성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변화

요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북극에는 저위도 지방과는 다른 독특한 생태계

가 형성되고 있지만 극도의 저온 환경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

동에 의한 온난화로부터의 영향을 받기 쉬운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최근 예상되는 북극의 자연 환경 변화에 대해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

지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국제적 협약과 문서 등을 통하여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1). 또 다른 극지지역인 남극에는 그 대륙에 관해 영유권 분쟁이 영유권 분쟁이

일찍부터 일어났으나, 1959년에 남극조약이 체결되어 남극지역에서의 영토권 및 그

청구권의 동결⋅평화적 이용⋅비핵화⋅과학적 조사의 국제 협력을 의무화 하고 포

괄적인 조약 체제를 설정하여 정기적인 체약국 회의에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2).

1991년에는 남극 조약 체제 하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가 작성되었는

바, 이는 남극에서의 활동이 남극의 환경과 그 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을 한정적으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활동계획에 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1) 북극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 관련 국제조약 및 국제적 자료에 대하여는 Nowlan, Linda, Arctic Legal Regim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2001) ; Overview Report: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nd their
Relevance to the Arctic (September 2006); Johnsen, K. I., et al (eds.), Protecting Arctic Biodiversity:
Limitations and Strengths of Environmental Agreements (2010) ; PAME, The Arctic Ocean Review: Phase I
Report(2009-2011) 참조.

2) 남극조약(Antarctic Treaty)1959년 채택, 1961년 발효.
3)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1991년 채택,

1998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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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도 그러한 포괄적인 체제를 설정하는 국제적인 레짐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있어 왔다. 북극의 자연 환경은 남극과 기후조건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북극권 제국의 대륙과 섬, 그리고 이를 둘러싼 해역이다. 일부

가 공해로 인정되는 이외에 대부분은 그러한 국가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으로, 북극

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는 이미 UN해양법협약(UNCLOS)이나 기타 다수의 국가 간

및 양자간 조약 등, 복수의 국제문서에 의한 규율이 미치는 상태에 있다. 북극해 연

안국은 2008년에 Ilulissat 선언을 하여 북극권의 해역이 UN해양법협약에 의거하는

기존의 레짐에 의해 규율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북극해 연안국의 협력

없이 기존의 법을 능가하는 포괄적인 체제의 설정은 곤란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북극의 자연 환경의 보호와 생태계의 보전에 관하여 기존의 국제조

약 혹은 국제문서의 형성을 살펴보고, 현재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주요

국제법적 규범의 틀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북극의 자연 환경의 변화

북극이란 북극해를 면한 영구적으로 얼어붙은 땅이 펼쳐지는 유라시아 대륙 및

북미 대륙의 북부 등이 포함되지만, 특히 식물 생태학으로는 수목 북한선(월평균기

온 10도의 선에 대부분 상당) 이북을 북극 지역으로 하고, 나아가서 식생에 크게 차

이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한랭한 지역을 고위도 북극 지역, 상대적으로 온난한 지

역을 저위도 북극 지역으로 불러 구별하고 있다. 고위도 북극 지역은 한랭하고 강

수량이 적어 식물의 생육 가능기간(월평균기온 0도 이상)이 연간 1개월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수목은 생육하지 못하고 지면을 기어 다니는 것과 같은 왜생 저목⋅

초본류⋅이끼류⋅지의류 등이 조금 있을 뿐으로 대부분은 맨땅이 펼쳐져 있다. 저

위도 북극 지역에서는 비교적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저목 툰드라가 발달

하여, 높이 1m정도의 저목이나 왜생 저목⋅단자엽식물⋅쌍자엽식물⋅이끼류⋅지의

류로 뒤덮인 토지가 펼쳐지는 동토이기 때문에 배수가 나빠 이탄습원(泥炭湿原)을

많이 볼 수 있다.

북극의 토지에는 북극곰⋅북극고래⋅북극여우⋅카리부(토나카이)등의 포유류, 바

다까마귀⋅털오리 등의 바다 새 등이 북극의 동물로 상기되는 경우가 많은 동물 외

에 북극의 기후에 특유의 미생물이나 세균류 등이 존재하고 있다4). 또한, 이탄습원

은 Calidris canutus⋅Branta bernicla 등의 북극에서 번식하는 철새에게 중요한 생

식지가 되고 있다. 수역으로 눈을 돌리면 북극 곤들매기나 북극대구 등을 볼 수 있

4) CAFF, Arctic Biodiversity Trends 2010: Selected Indicators of Chang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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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기후변동에 의한 온난화가 진전된다면 이러한 동식물로 구성되는 북극의 자연 환

경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 2종류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가지는 온

난화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다. 생식 환경의 변화에 의해 동식물의 개체 수 감소

로 이어지는 이외에 지금까지 북극에서는 생식이 불가능하였던 동식물의 북상에 의

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북극에만 존재하였던 동식물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

른 한 가지는 간접적 영향이다. 온난화에 의해 북극의 해빙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어업이나 석유⋅천연가스 개발 등 인간의 활동의 확대를 생각할 수 있다. 북극권의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플랜트 시설의 설치가 증가하여 해양오염이나 오염을 발

생시키는 외에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 등의 사고에 의한 오염의 위험도 생겨 결과적

으로 북극의 자연 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현 시점에서 북극의 자연 환경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거나 이와 같은 영향이

현저하게 눈에 띄는 증후는 없다6). 북극에 존재하는 종의 대부분은 변화가 없지만,

기후변동에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커다란 자연 사이클 중에서 감소하는 시기

가 생기고 있거나 해빙 기간의 확대에 의해 번식 가능 기간이 늘어나 증가하고 있

는 상태에 있어, 기후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심각한 감소는 몇 가지 종에

서만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후변동에 동반하여 착실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는 점은 지적되고 있다. 북극권 특유의 동식물 생식 환경은 해빙⋅툰드라⋅영구 동

토⋅이탄습지를 포함하여 수 십 년에 걸쳐 감소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의해 일부

종이 감소함은 물론 번식 가능 기간의 확대 및 북상에 의한 활동 범위의 확대에 의

해 일부 종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북극의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려 손상시키게 된

다. 예를 들면, 북극의 해빙을 생식지로 하는 북극곰은 19집단 중 최소한 8집단에서

수렵이나 기후변동을 원인으로 한 감소가 확인되고 있다. 북극권 국가의 북부를 생

식지로 하는 토나카이(카리부)나 Calidris canutus 등의 철새도 감소되는 경향에 있

지만 현 시점에서는 커다란 자연 사이클 중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

다. 철새는 북극의 이탄지뿐만 경유지도 포함하여 활동 범위가 넓어 기후변동이 생

식지의 증감이나 질의 변화 등으로 이어져 영향을 받기 쉽다. 북극 전연에 걸쳐 널

5) Ibid.
6) 북극의 자연 환경 상태를 과학적으로 제시하는 문서로 폭 넓게 참조되고 있는 것은 아래의 2가지를 들 수 있
다. 한 가지는 북극이사회의 산하에 설치된 북극권 감독 평가 프로그램 작업부회(AMAP) 및 북극권 식물상⋅동
물상보존 작업부회(CAFF)가 국제 북극 과학위원회(IASC)와 공동으로 북극의 자연 환경⋅어업⋅선주(先住)민족
등에 대한 변화와 영향을 정리한 오오베(大部)의 보고서 ‘북극기후 영향평가 과학 보고서(Arctic Climate Impact
Assessment Scientific Report)'이다. 다른 한 가지는 그 후 CAFF 내에서의 북극생물다양성평가(ABA)가, 극지역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 프로그램(CBMP)에 의한 데이터에 의거하여 북극의 생태계 변화를 제시하는 지표를 특정
하고, 현상과 앞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전망을 정리한 보고서 ‘2010년 북극생물 다양성 추이(Arctic
Biodiversity Trends 2010: Selected Indicators of Change)(주7의 문헌)'이다.



- 21 -

리 분포되어 있는 곤들매기는 한마디로 곤들매기라고 하지만 생태나 형태가 다종다

양하고, 해빙의 변화 등에 의해 일부 종류는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종류는 감소하

고 있는 현상을 발생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 이외에, 인간 활동의 확대에 의해

발생하는 해양 오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북극의 자연 환경에

대한 영향은 기후변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변화나 인간 활동의 확대에 의

해 간접적으로 초래되는 변화, 북극에서 발생하는 변화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뒤얽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그 영향도 한결같이 동

식물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동식물을 파악해 보면 증가로 이

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북극 특유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한다는 관점에서는 다양한

종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7).

3. 북극에서 영역별 적용되는 국제규범

북극의 자연 환경보호에 관해 북극권 제국으로 구성되는 북극이사회(AC)는 다양

한 하부 기관을 두고 현상의 과학적 파악 등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까지 AC는 그

대강 중에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몇 가지 개별 분야에 대해 비구속적인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포괄적인 조약이나 개별분야의 조약을 설정하는 경우는

없었다. 2011년에 AC의 각료회합에서 채택된 '북극에 있어서의 상공 및 해양에서의

해난구조협력 조약(북극해해난구조 조약)'이 첫 번째 시도였으며, 2013년에는 '북극

해에 있어서의 기름유출오염대책⋅대처 조약'이 채택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북극을 대상으로 한 조약이 특별히 없는 경우라도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북극의 대부분은 어느 국가의 관할 하에 있으며, 그러한 국가가 당사국인 범

위에서 기존의 국제조약의 규율에 따르게 된다. 지금까지 북극에 적용이 미치는 것

이 의식되어 오지 않았던 종류의 조약도 포함하여 기후변동에 동반하는 동식물의

북상이나, 북극에서의 인간 활동의 가능성의 확대에 의해 각국은 국제조약에 설정

된 권리의무에 따라 북극에서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지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북극의 자연 환경의 변화에 동반하여 앞으로 자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국제조약으

로 특히 아래의 3분야가 논의되고 있다. 제1은 북극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 다

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식물의 보호 또는 그 생식 환경의 보호에 직접 관계하는

환경보호 관련 조약이다. 제2 및 제3은 북극의 해양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중에

인간 활동을 규율해온 대강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어업자원 관리 관련 조

7) 이에 대한 상세에 대해서는 CAFF, supra note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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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선박 항행 규칙 관련 조약이다. 이하, 각 분야에 대해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1) 환경보호 관련 조약

북극에 적용되는 주요 환경보호 관련 조약을 동식물의 종의 보전을 직접적으로

목적하는 조약, 대기오염이나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를 목적하는 조약, 해양오염의

방지를 목적하는 조약, 기타 조약으로 분류하고, 각 조약의 규율 내용의 개요와 북

극과의 관련에 대해 나중에 제재하는 도표1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

다8).

현 시점에서는 북극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관련 조약으로 어떠한 것이 있으며,

기존 대강의 규율과 그 한계를 보고 정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에 불과한 개개의 대

강 중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북극의 자연 환

경의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어도 특별히 조치가 필요하지 않

았던 지역에서의 관리가 새롭게 필요하게 된 것이나 지금까지 대강이 대상으로 삼

지 않았던 지역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생긴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생물 다양성 조약은 동식물과 그 생식 환경 전체로 이루어진 생태계의 보호를 도

모하고 생물 다양성의 유지 확보를 목적으로 한 종합적인 역할을 하는 조약이라 할

수 있다. 이 조약의 대강 중에서 최근, 다음과 같이 북극의 자연 환경에 특별히 초

점을 맞춘 시작되고 있다.

2008년의 생물다양성조약(CBD) 제9회 체약국 회의에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문

8) United Nations Treaty Series(UN의 조약 데이터베이스), ECOLEX(UN식량농업기관〔FAO〕⋅UN개발계획
〔UNDP〕⋅IUCN의 국제환경법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작성(2013년 3월 14일 현재의 데이터). 이동성 야
생동물의 보호에 관한 조약(CMS)은 부속서에 제시한 특정 종에 대해 개별 합의를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
록 의무화 하고 있다(CMS 제2조3항(c)). 관련된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된 협정이나 각서 등 중에서 북극권 제
국이 그 범위로서 관계하여 당사국이 되는 것으로는 표 중에도 기재한 아프리카⋅유라시아 이동성 물새의 보
전에 관한 협정(AEWA)외에, ①유럽의 박쥐 보전에 관한 협정(EUROBATS), ②발트해⋅북동대서양⋅아이리시
해 및 북해의 소형 고래의 소형 고래의 보전에 관한 협정(ASCOBANS), ③소매검은학의 보전 조치에 관한 양
해각서가 있다. ①EUROBATS(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Populations of European Bats)(1991년 채택
⋅1994년 발효)는 북극권 제국 중에서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이 체약국(2012년 12월 시점에서,
조약의 종류가 대상이 되는 지역에 속하는 63개국 중 33개국이 체약국으로 되어 있다. 일본은 대상지역이 아
니며 체약국도 아니다.). 박쥐는 이동 범위가 넓지만 북극에는 여름에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
로 기후변동에 동반하여 더욱 북상할 가능성이 있다. ②ASCOBANS(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Small
Cetaceans of the Baltic, North East Atlantic, Irish and North Seas)는 발트해 및 북해의 소형 고래의 보전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Small Cetaceans in the North and Baltic Seas(1991년 채택⋅
1994년 발효)의 대상 해역을 확대하여 조약명을 변경하는 개정이 실시되어, 2008년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 북
극권 제국 중에서는 덴마크, 핀란드 및 스웨덴이 체약국. 대상 해역이 국가 중, 북극권 제국에서는 러시아가
체약국으로 되어 있지 않다. 대상 해역의 북쪽 한계는 북위 62도 까지 이며, 현 시점에서 소위 북극은 들어가
지 않지만 해수온도의 변화 등에 의해 앞으로 변화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생긴다. ③소매검은학의 보전 조치
에 관한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oncerning Conservation Measures for the Siberian
Crane)(1993년 cpr장⋅1999년 개정)가 대상이 되는 소매 검은 학은 러시아의 습지를 번식지로 하는 멸종위기
종인 철새이다. 책정 당초는 서부 시베리아에서 이란 및 인도를 이동하는 것만 대상이 되었으나 1998년부터
중국에서 월동하는 동아시아로 이동하는 것으로 넓혔다. 서명국에는 북극권 제국 중 본 각서에 관련된 지역인
러시아가 포함된다. 중요한 생식지인 러시아의 습지 보전은 본 각서에 의거하는 계획과 직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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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제안하는 수속 및 방법을 정하였던바 2008년 12월에 영국의 기관인 세계 생물

다양성 소위원회(Global Biodiversity Sub Committee)9)가 ‘북극권의 생물 다양성'을

제안하였다. 그 후, 2011년의 제11회 체약국 회의에서 CBD의 과학기술 조언 보조기

관(SBSTTA)의 요구에 따라 AC의 북극권 식물상⋅동물상보존 작업부회(CAFF)가 북

극의 생물 다양성에 관한 정보와 전망을 정리한 리포트를 제출하고, SBSTTA는 이

것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도 CAFF와 협력하여 북극에서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권고와 결의를 제출하였다10). 이때 제출된 리포트 자체는 북극이사

회에서 CAFF의 역할과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체가 되는데 그치지만 앞으

로의 협력관계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어업자원 관리 조약

현재까지 북극해에서는 상업 어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북극권 제국의 연안

부근에서 북극곤들매기⋅찰갑상어.연어 등이 어획되어 왔을 뿐이다. 그러나 북극해

에 인접하는 북부대서양 및 북부 태평양은 사할린 별 빙어·명태·청어·대게·왕게·연

어 등이 잡히는 풍족한 어장이다. 기후변동에 동반하여 북극의 해수온도가 상승하

면 이러한 어종이 북상하고, 해빙 기간도 확대되기 때문에 조업 가능 해역이 확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 북극 중심의 얼음이 녹아 담수가 증가하여 염분 농

도가 낮아지거나, 대기의 변화와 얼음의 감퇴에 의해 태풍이나 바람에 세지는 등

기상 상황에 변화가 생기고,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의해 해수의 산성도가 높아지는

등 해역에 질적인 변화도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어떤 어종은 생식 해역을 확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

만, 어떤 어종은 북상함으로써 지금까지 생식하였던 해역에는 감소하거나, 북극에

지금까지 생식하여 왔던 어종은 감소하는 등의 가능성이 있다. 현 시점에서 어느

어종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정확한 예상을 하기는 곤란하지만11), 어느 경우

에나 앞으로 북극의 해양 생태계가 변화되고, 어업 대상 종에 대해서도 무언가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북극권 해역의 어업자원 관리는 UNCLOS 등의 보편적 대강(협력 틀)과 지역 어

업관리 기관⋅지역 어업관리 협정 등의 지역적 대강 등에 의해 규율되게 된다. 북

극권의 해역의 어업 상황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중에 이러한 대강의 사정 범위를

9) Global Environmental Change Committee(GECC)의 하부조직. 정부의 정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적 기초
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

10) UNEP/CBD/SBSTTA/REC/XV/7 및 UNEP/CBD/SBSTTA/15/14.
11) Molenaar, Erik J., and Corell, Robert, Background Paper: Arctic Fisheries (2009), p. 9-10, at

http://arctic-transform.org/docs.html; Barns, Richar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Fisheries Management in
Arctic Waters”,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4 (2011), p. 194.



- 24 -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편적인 어업관리의 대강에는 ①UNCLOS(1982년 채택⋅1994년 발효), ②UN 공

해 어업 실시 협정12)(1995년 채택⋅2001년 발효), ③UN 식량 농업 기관(FAO)에의

해 작성되는 구속적⋅비구속적문서 등을 들 수 있다. UNCLOS 는 어업자원에 관하

여 연안국의 영해에 있어서의 주권⋅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의 주권적 권리를

규정(UNCLOS 제2조 및 제56조), EEZ에서 연안국이 생물자원의 총 어획 가능량

(TAC)과 자국의 어획능력을 결정하고, 잉여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 의한 어획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제61조 및 제62조). 연안국은 EEZ 내의 생물자원에

대해 적당한 보존 조치 및 관리 조치와 유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적당한 경우에는

보편적 및 지역적 국제기관을 통하여 협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동 제61조). 그밖에

2개국 이상의 EEZ에 걸친 종에 대해서는 관계국이 직접적으로, 또는 적당한 지역적

기관을 통하고 (동 제63조), 고도 회유성 어종에 대해서는 적당한 국제기관을 통하

여(필요에 따라 기관을 설치하여)(동 제64조), 회귀성 어종에 대해서는 적당한 경우

에는 지역적 기관을 통하여(동 제66조), 종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해 협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UN공해 어업 실시 협정은 어떤 국가의 관할에도 속하지 않은 해역에서의 어업관

리가 UNCLOS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포 범위가 EEZ의 내외에

걸쳐 존재하는 어종) 및 고도 회유성 어종의 장기적인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 당해 어종의 보존관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 관계국이 직접적

으로, 또는 지역적 기관 또는 대강을 통하여 협력하도록 의무화(UN공해 어업 실시

협정 제8조), 관련된 기관 또는 대강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먼저 깃발을 꽂은 국

가로 하는 어선은 대상 어종을 어획할 수 없다(동 제17 조). 북극에서는 어느 나라

의 EEZ에도 해당하지 않은 공해가 되는 해역은 한정되어 있지만 본 협정의 대상이

되는 어종은 인접 해역을 포함하여 많다.

UN경제사회이사회의 전문기관인 FAO13)는 수산위원회(COFI)에서 어업을 취급하

고, 공해 어업 관리나 원양 조업선에 대한 대처 등을 위해 다양한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조치의 공해상의 어선에 의한 준수를 촉진하

기 위한 협정14)'(플래킹협정⋅1993년 FAO 총회에서 채택⋅2003년 발효) 및 동 협정

12) 정식 명칭은 ‘분포 범위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내외에 존재하는 어류 자원 및 고도 회유성 어류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 10일의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규정 실시를 위한 협정(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13) 북극권 제국 8개국 등 191개의 가맹국 및 EU 등 2개 준가맹국.
14)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북극권 제국 8개국 중 캐나다⋅노르웨이⋅스웨덴⋅미국 등 39개국(포함 지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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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불가분한 것으로 채택된 ‘책임 있는 어업을 위한 행동규범15)'(1995년 FAO 총회

에서 채택⋅법적구속력 없음)은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확

보한 책임 있는 형태로의 어업을 위해, 어업관리의 방법⋅어획 방법⋅가공 및 유통

환경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해 규정한 것이다. 그 아래에 행동규범으로 실시해 나가

기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Technical Guidelines)이나 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s

of Actions)이 작성되어 있다. 앞으로 북극권의 해역으로 어업활동이 확대되어 갈

때는 이러한 문서에도 주목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어서 지역 어업 관리 기관 또는 지역 어업 관리 협정 등의 지역적 협약을 살펴

보도록 한다. 상기와 같이 UNCLOS 및 UN공해 어업 실시 협정에는 관계국이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역적 기관 등을 통하여 협력하도록 의무화 규정이

여러 종류 존재한다. 북태평양 및 북대서양에는 특정 어종에 대한 지역적인 어업

관리 기관이 복수 설치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어업관리는 이러한 대강 안에서 실시

되고 있다. 북극 및 그 인접 해역의 대부분은 북극권 제국의 영해 또는 EEZ에 속해

있어 공해 부분은 적고 북극권의 해역에서의 어업 가능성이 넓어진 경우에도 대상

어종에 관해서는 이러한 대강의 규율에 따르는 범위가 크다.

이러한 협력틀 중, 다수국간에 의한 대표적인 것은 ‘북극권의 해역에 관련된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는 다자간 협정 등을 들 수 있다16). 이러한 대강의 대상 수역을 확

인하면 북쪽 한계를 명기하지 않은 것이 많아 앞으로 대상 어종의 북상을 염두에

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수종의 지역적 대강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북극권의 해역에 적용

되기 때문에 북극 부근의 해역의 자연 상황의 변화에 대해 각 연안국 등은 자국에

부과되는 의무를 다하도록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현 시점에서 대강 중에서

특별한 대처가의 취해지고 있지는 않다. 또한, 각각은 일부 해역을 대상으로 하고

역기관)이 체약국.
15)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16) Molenaar, Erik J., “Climate Change and Arctic Fisheries”, Koivurova, T., et al. (eds.), Climate Governance

in the Arctic (2009), pp. 145-169; Molenaar and Corell, supra note 15; 한편, 2국 간에 의한 대강으로, 북극
의 어업 자원 상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태평양 측에
서는 어느 것이나 캐나다와 미국의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①‘북태평양 및 베링해의 Greenland halibut어업의
보전에 관한 조약'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있는 국제 태평양 Greenland halibut위원회(Convention for the
Preservation of the Halibut Fishery of the North Pacific Ocean and the Bering Sea(기관：International
Pacific Halibut Commission)), ②‘태평양 연어 조약'에 의거하는 태평양 연어 위원회(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Pacific Salmon(기
관：Pacific Salmon Commission)), ③‘유콘강 연어 협정'에 의거하는 유콘강 패널이 있다(Yukon River Salmon
Agreement of December 2002(기관：Yukon River Panel)). 대서양 측에서는 바렌츠해에 있어서의 대구⋅
Capelin의 어업자원에 관하여 1975년에 노르웨이와 소련이 조약을 맺어 설치한 공동 어업 위원회가 있으며
(Joint Russian-Norwegian Federation Fisheries Commission(1975년 조약：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Norway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Co-operation in
the Fishing Industry)), 그 후 이 대강 아래에 수 종의 조약 및 의정서 등을 체결하고 청어 및 Greenland
halibut(카라스가레이) 등으로도 대상 어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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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어종도 참치류나 회귀성 어중 등 일부에 그치고 있는 외에 해역의 경계 미획

정 문제에서 이러한 대강이 설정되지 않아 구멍이 되고 있는 부분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 베링해에 있어서의 명태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약(CCBSP)

의 연차 회합에서는 명태 자원이 축치해로 북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Beaufort해나 축치해의 알래스카 먼 바다의 해역에서는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경계

미획정 부분이 있어, 2국 간의 자원관리 대강은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관련된 상황 중에서 북극권 제국의 일국인 미국에서는 북극 부근의 해역의 변화

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내의 규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

고 있다. 미국의 상원 의회는 2007년에 북극해에서의 회유성 어종 및 월경(越境)성

어종의 관리를 위한 합의 체결을 위해 국제적인 교섭을 미국이 추진하도록 지시하

는 결의17)를 채택하고, 정부는 캐나다 및 러시아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

다. 또한, 정부는 이 결의의 내용을 2007년의 고급 북극 실무자 회합에서도 제시하

였다18).

그리고 미국의 북태평양 어업관리위원회는 2008년에 포괄적인 북극해 어업 관리

계획(FMP：Fishery Management Plan)을 작성하고, 북극 부근의 해역을 보전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로서 알래스카 먼 바다의 넓은 범위의 어업을 금지하도록 결의

하고, 여기에 의거하여 상무성은 알래스카 먼 바다(Beaufort해 및 축치해)에서 선주

민(원주민)의 자가 소비 어업과 연어 및 Greenland halibut 이외의 어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경계 미획정 분쟁 해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는 여기에

항의하였으나 동일한 조치를 자국에서도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19).

3) 선박 항행 규칙 관련 조약

지금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북극의 항로 이용이 현실성을 띠고 있는 중

에 선박의 항행이 증가함에 따라 북극의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하기에서는 북극의 자연 환경보호에 관계된 기존의 선박 항행

관련 국제적 대강을 대충 살펴보고 국제해사기관(IMO)에서 추진하고 있는 Polar

Code 작성 작업 결과에 대해 소개한다.

(a) 기존의 국제적 대강(협력 틀)

17) SJ Res. No. 17 on 4 October 2007. 하원에서 2008년 5월에 통과되어 2008년 6월 4일에 당시의 부시 대통령
이 서명.

18) 이때 각국에서는 이 문제는 기존의 대강의 문맥 중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지지하여, 북극이
사회 등에서 기존의 대강과는 다른 새로운 대강이 설정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Molenaar and Corell, supra note 15, p. 25).

19) Ibid.



- 27 -

UN해양법협약(UNCLOS)은 제12부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전'에서 해양 환경을

보호 및 보전할 의무를 체약국에 부과하고 있다(UNCLOS제192조). 또한, 동 부에서

권한이 있는 국제기관(IMO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는 일반적인

외교회의를 통한 선박에 기인한 오염 방지 등을 위한 국제기준 작성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먼저 깃발을 꽂은 국가에게는 최소한 관련된 기준과 동등한 효과를 초래하

는 국내적 규율을 실시할 것을,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안국에게는 일반에게 인정받

은 국제기준과 일치한 내용으로 선박에 기인한 오염 방지 등을 위한 외국 선박에

적용하는 법을 채택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동 제211조). 또한, 공해에 먼저 깃발

을 꽂은 국가의 의무로서 인명의 안전⋅충돌 예방⋅해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국제

적인 규칙을 선장 등에게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동 제94조4항(c)).

관련된 규정 하에 IMO에서는 다양한 조약 및 문서를 작성하여, 국제기준 내지

국제적인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북극의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관련된 조약 및 문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되고 있다20). 주로 해양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한 문서로 해양오염방지 조약(MARPOL73/78 조약) 및 부속

서21). 선박의 유해오염방지방법규제 조약(AFS 조약)22), 선박평형수 조약(BWM 조

약)23), 런던해양투기 조약24), MARPOL의 특별구역 지정에 관한 가이드라인25), 특히

민감한 해역(PSSAs) 지정에 관한 개정 가이드라인26), 고래에 대한 선박의 충돌 위

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도 문서27)를 들 수 있다. 또한, 주로 해상안전 확보를 목적

으로 한 문서로서 해난 사고에 의한 오염방지 등의 관점에서 북극의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상인명안전 조약(SOLAS 조약)28), 선원의 훈

20) 이 외에 IMO의 대강 밖에서 해상의 안전을 목적으로 작성된 COLREG 조약(1972년의 해상에서의 충돌 예방
을 위한 국제규칙에 관한 조약)도 지적된다.

21)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of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선박에 대해 유해 오염물질의 배출 규제와 검사시스템을 규정한다. 이 아래에
부속서Ⅰ(기름에 의한 오의 방지를 위한 규칙), Ⅱ(산적의 유해 액체 물질에 의한 오염의 규제를 위한 규칙),
Ⅲ(용기에 수납한 상태에서 해상으로 운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의 방지를 위한 규칙), Ⅳ(선박으로부터의
오수에 의한 오염의 방지를 위한 규칙), Ⅴ(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에 의한 오염의 방지를 위한 규칙), Ⅵ(선박
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이 있으며, 개정⋅ 추가가 반복되고 있다.

22)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 인체 또는 환경에 유
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방지 방법을 규제하는 대강.

23)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유해한
수생 생물 및 병원체의 이동을 방지⋅최소화⋅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24)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 and its 1996 Protocol. 원
칙적으로 해양 투기 금지로 세이프 리스트에 지정된 물질만 투기 가능한 것으로 한다. 

25) Guidelines for the Designation of Special Areas under MARPOL 73/78. MARPOL 부속서의 일부 규제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 가능한 특별구역의 지정 방법을 규정한다. 특별구역에는 복수 국가에 걸친 구
역에 대해서도 폐쇄 해역 또는 반폐쇄 해역에 대해서도 지정 가능.

26) Revised Guidelines for the Identification and Designation of 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s (PSSAs).
PSSA의 지정 방법 및 인정된 때에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에 대해 규정한다. 현재 13해역이 지정되었으나 북
극 및 남극에는 없다.

27) Guidance Document for Minimizing the Risk of Ships Strikes with Cetaceans. 고래 밀집 지역에 대한 정보
의 선박 운항자에 대한 제공, 항로의 지정 등을 규정한다.



- 28 -

련 및 자격 증명과 당직 기준에 관한 국제 조약(STCW 조약)29)을 들 수 있다. 또한,

특별히 극해를 대상으로 한 문서로, 원양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항행 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30)를 들 수 있는 외에 2009년에 극해를 항행하는 선박에 관한 가이

드라인이 작성되었다.

북극에서 선박을 항행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기존의 대강이 적용되게 된다. 단, 북

극에서는 공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고, 항로의 이용이 일상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어떤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해역을 항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제기준

을 토대로 하여 설정된 연안국의 규제에 따르고, 구체적인 운항에 있어서는 각 국

가의 규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UNCLOS에서는 연안국에 대해 자국의 영해를 항행하는 선박의 항행 안전 및 해

상교통 규제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증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UNCLOS제21조1항), 외국 선박의 설계⋅구조⋅승조원의 배승⋅설비에 대해

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적인 규칙 또는 기준을 실시하는 범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제21조2항).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연안국에 국제조

약이나 국제기준을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법령 이외에 법령을 제정할 권한은 규정

되어 있지 않다. 덧붙여 해빙 지역이 많은 북극권의 해역은 폐쇄해 또는 반폐쇄해

라고도 생각되고 있으며, 관련 해역을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가지는 관계

연안국은 해양 생물자원의 관리나 해양 환경의 보호 등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적당한 지역적 기관을 통해 조정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동 제123조). 그러

면, 국제기준을 초과한 국내법령을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안국이 규정하는

것은 UNCLOS에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북극권 제국의 캐나다⋅러시아⋅

덴마크는 UNCLOS 중의 취약한 환경인 얼음으로 둘러싸인 수역을 가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안국에 대해 선박에 기인한 오염방지 등을 위해 무차별 법령을 규정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동 제234 조)을 근거로 IMO에서의 규제 내용 보

다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북극권 제국으로 이루어진 AC는 독자적으로 북극권의 해난 구조에 관한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AC의 대강의 첫 조약인 북극해해난구조 조약31)을

2011년에 채택하였으며, 계속해서 2013년에는 북극해에서의 기름유출오염대책⋅대

28)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해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체 구조나 설비의 기
준과 검사시스템을 규정한다.

2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해상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원의 교육⋅훈련 요건의 설정과 증서 발급 시스템을 규정한다.

30) Guidelines on Voyage Planning for Passenger Ships Operating in Remote Areas. 좌초⋅충돌 회피를 목적으
로 극해를 포함하는 원양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자세한 항행 계획 작성을 요구하는 것.

31) Agreement on Cooperation in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the Arctic. 폐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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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조약을 채택할 예정이다32). 이는 북극권 해역에서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중에

환경보호와 석유오염방지대책에 있어서의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의거

하여, 2011년부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b) Polar Code 채택과 발효

북극해역의 항행이 현실성을 가지기 시작하게 됨에 따라 IMO는 극해의 기상 조

건을 고려한 해양의 안전과 오염방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기(a)에 기술

한 기존의 조약을 초월하는 내용의 문서로서 Polar Code를 채택하였다.

Polar Code 작성의 시작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33). 1989년에 알래스카주

프린스 윌리엄스만에서 좌초한 대량의 원유유출사고를 낸 엑슨 발디스호를 대표로

1990년 전후에 북극권 및 그 인접 해역에서 해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한 것을 계

기로 극해의 항행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1994년부터 IMO

의 외부 작업부회(OWG：Outside Working Group)가 설정되어 작업이 시작되었

다34). 이 작업부회를 주도한 국가 중의 일국인 캐나다 1997년에 Polar Code의 기초

안을 IMO의 해상안전위원회(MSC：Maritime Safety Committee)의 하부 기관인 설

계설비소위원회(DE：Ship Design and Equipment Sub-Committee)에 제출하여

IMO로 무대를 옮겼다35). 강제적 규칙화나 성질이 다른 북극과 남극을 동시에 취급

하는 것 등에 대해 미국이 반대하여36), 결과적으로 IMO는 2002년에 비강제적이고

북극만을 대상으로 한 ‘북극의 얼음으로 덮인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채택하였다37). 그러나 그 후, 남극 관계 제국이 가이드라인의 대상에 남극

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여 2004년의 제79회 회합에서 MSC는 DE에 대해 개정 작업

32) AC의 HP 참조(http://www.arctic-council.org/index.php/en/oceans/emergency-preparedness).
33) Polar Code의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대해서는 이를 캐나다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연관을 평가하는 시

점에서 기술한 Kikkert, Peter, “Promoting National Interests and Fostering Cooperation: Canada and the
Development of a Polar Code”, Journal of Marine Law and Commerce, Vol. 43 (2012), pp. 319-334에 상세.
앞 장과 같이 캐나다는 국제기준 보다도 강화된 독자의 규제를 실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작성 단계에서 국
내 규칙과 일치하도록 논의를 주관하는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규제를 하는 러시아의 의견의 중요성을 의식하
였다고 한다. 러시아는 Polar Code의 전문에 캐나다가 제시하여 가이드라인에 삽입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선박
항행관리에 관한 국내 규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넣도록 제안하였으나 (IMO Doc.
DE55/12), 현 시점의 안(IMO Doc. 56/10/1を 참조)에서는 빠져 있다. 한편, 앞 장에 기재되어 있는 캐나다와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설정한 수선 안내 제도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쇄빙선에 의한 것을, 캐나다는 다른 점 등,
지금까지 설정해온 규제 양태의 차이에서 Polar Code의 구체적인 기준 작성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
된다.(Bartenstein, Kristin, “Navigating the Arctic: The Canadian NORDBERG, the International Polar Code
and Regional Cooperation”,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4 (2011), p. 117).

34) Kikkert, supra note 37, pp. 321-323.
35) Ibid., p. 326.
36) Ibid., pp. 326-328.
37) Guidelines for Ships Operating in Arctic Ice-Covered Waters. 여기에 의거하여 국제선급협회연합(IACS)은

해빙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을 위한 기술적인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 2006년에 통일된 규칙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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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시하여 2009년에 DE는 이 작업을 완료하여 동년의 제26회 IMO총회에서 ‘극

해를 항행하는 선박에 관한 가이드라인38)'이 채택되었다39).

그렇지만 동 시기에 남극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한 것을 이유로, 보다 많은 선박

이 항행할 가능성이 있는 북극권의 해역에서의 사고의 발생을 우려하여 극해의 제

국은 보다 엄격한 구속력이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40).

덴마크⋅노르웨이⋅미국은 북극지역에서 적용되는 의무적 요건을 정하는 문서의 작

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2010년 이후 DE가 중심이 되어 Polar Code작성

작업을 진행하였다41).

[그림] Polar Code의 적용대상 및 범위

2014년 1월 선박디자인건조 소위원회(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Construction: SDC)가 극지해운항선박코드(International Code for Ships Operating

38) Guidelines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39) IMO Doc. A26/Res.1024.
40) Kikkert, supra note 37, p. 329. 2007년에 일어난 여객선 익스플로러호(MS Explorer)의 빙산 충돌 사고 외에,

2010년 12월에는 한국 어선 제1인성호(No.1 In Sung)의 침몰 등이 발생하였다.
41) 기초 작업은 DE 내에 설치된 ‘의무적 Polar Code 발전을 위한 작업부회'에 의해 기본 안이 제시되고, 여기에 대해 각국으

로 구성된 통신반 전문가 회의를 운용, 수정된 형식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또한, DE의 통신에 의한 검토 후 대상 사항별로
필요가 있는 범위에서 다른 소위원회에서 거듭 심사에 부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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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olar Waters:　Polar Code)의 초안을 완료할 때까지 이 코드의 개발은 SDC의

전신인 선박디자인장비 소위원회(Sub-Committee on Ship Design and Equipments:

DE)가 주도하였다. DE가 개발을 주도하였다는 것은 이 코드가 극지를 운항하는 선

박의 안전을 선체, 방한 장비 등 하드웨어적 측면을 우선하여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DE를 전신으로 하는 SDC 1이 2014년 완료하여 MSC

93 및 MEPC 66에 제출한 초안에는 그러한 선박안전 관련 규정이 보다 상세히 포

함되어 있었으며, 그 외 승무원 교육, 환경보호와 관련한 규정 등은 개발이 미진한

상태였다.

[그림] Polar Code의 구성

SDC1이 제출한 초안은 기술적 내용에 치중하였고 그 외의 사안에 대한 논의는

불충분하였으므로 이 코드의 개발이 단기간에 완료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다. SDC 1이 제출한 초안에 환경보호와 관련한 규범이 제대로 개발되어 포

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MEPC 66차는 이 안에 대한 논의를 통신작업반에 미루

었다. MEPC 66차 이후 곧 결성된 통신작업반은 폴라코드 Part II-A를 SOLAS와 같

이 새 장의 개발을 통하여 강제화 할 것인지, MARPOL의 각 장을 개정하여 강제화

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 개발까지를 거의 완료하였다. MEPC 67차는 66

차가 결성한 통신작업반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규정의 상세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

쳐 이 코드의 강제화를 위하여 개정된 MARPOL의 각 부속서 개정안과 폴라코드

Part II를 승인하였다.

DE에서 비교적 진척이 많았던 안전규범은 2014년 5월 2주일간 개최된 MSC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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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법 정책 사안에 관한 추가 논의를 포함하여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 part

및 이 part의 강제화를 위한 SOLAS의 새 장(Chpater XIV)은 함께 승인되었다. 이

어서 MSC 94차는 SOLAS의 새 장과 폴라코드 Part I을 채택하여, 2015년 5월 개최

된 MEPC 68차가 Part II 및 MARPOL의 각 부속서 개정안을 채택하는 절차로 진행되

었다. 코드의 Part II의 채택으로, 이 코드는 MARPOL의 개정절차(채택후 1년 4개월 이

후에 발효)와 IMO 관행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제3절 북극해에 있어서의 항행 규제에 관한 국제법

1. 북극해 항행규제에 관한 국제법(UNCLOS)

해양에 있어서의 국제법의 기본 대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1982년의 UN해양법

협약(UNCLOS)이다. UNCLOS에서는 연안국의 기선(원칙적으로 간조선, 일정 요건

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직선 기선이 이용된다.)을 기준으로 하여 안쪽을 내수, 바깥

쪽을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공해로 구분하고, 각각의 해역에서의

연안국과 통항국과의 관할권의 배분을 결정하는 접근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기선의 육지 측의 수역은 내수로서(제8조), 연안국은 영토와 동등한 주권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제2조1항) 외국 선박의 통항권을 인정할 의무는 없다. 또한, 연안

국은 기선에서 12해리까지의 수역을 영해로 할 수 있으며(제3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내수와 마찬가지이지만(제2조2항) 외국 선박에 의한 무해 통

항권――즉, 연안국의 평화, 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고 통항할 권리――을 인정

하지 않으면 안 되며(제17조), 그 한도에서 연안국의 주권은 제한을 받는다. 나아가

서 기선에서 24해리까지의 영해에 접속하는 수역을 접속 수역으로 할 수 있기 때문

에 연안국은 자유 영토⋅영해 내에서의 통관상⋅재정상⋅출입국관리상⋅위생상의

법령 위반을 방지⋅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제33조). 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수역으로 설정 가능한 EEZ에서는 연안국은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등에 관한 주권

적 권리를 가지며, 해양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56조, 제57

조). 그리고 어느 국가의 내수⋅영해⋅EEZ에도 포함되지 않는 해역이 공해로서 모

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가고 있으며(제89조),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

서는 먼저 깃발을 꽂은 국가가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92조).

이상과 같은 기선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해역 구분에 더하여 공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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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의 일부분과 공해 또는 EEZ의 다른 부분을 잇는 국제 항행에 사용되고 있는

해협(국제 해협)에서는 연안국은 외국 선박에 의한 통과 통항권――이것은 무해 통

항권보다도 강화된 권리로서, 예를 들면, 연안국의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통항은 정지되지 않는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며, 연안국의 주권에 대한 제

한은 영해에서보다도 크다(제37조, 제38조)

머리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북극해역의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연안국과, 동 해역

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중시하는 통항국과의 사이에는 이익 대립의 구조가 존재한

다. 따라서 캐나다⋅러시아가 자국의 연안 해역에서 되도록 많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 북서 항로와 북극해 항로(의 일부)는 내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편으

로 아메리카를 비롯한 통항국이 되도록 많은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그러한

해역은 국제해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법적 견해의 불일치는 제일의적으로는 기선을 잇는 방법을 둘

러싼 문제로, 제이의적으로는 국제 해협의 정의를 둘러싼 문제로 환원된다.

그리고 북극해역 중의 EEZ에서는 얼음으로 둘러싸인 수역에 관한 특별 규정인

제234조의 적용이 함께 문제가 된다. 동 조에 의하면 연안국은 자국의 EEZ의 범위

내의 얼음에 둘러싸인 일정 수역에서 선박에 기인한 해양오염방지를 목적으로 한

법령의 제정⋅집행이 인정되고 있다. 통상, 연안국이 자국의 EEZ에서 선박에 기인

한 오염방지를 위한 법령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국제기관(IMO)에 의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적 기준(주로 MARPOL 조약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 요구하고 있지만(제211조 5항), 제234조에서는 단순하게 ‘항행 및 입수 가능한가

능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는 해양 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타당한 고려를

하도록' 요구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234조는 연안국이 IMO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것도 IMO보다도 엄격한 규제조치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42).

실제로 캐나다는 운수성의 웹사이트에서 ‘캐나다의 MARPOL 조약 비준은 북극해

역을 개별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MARPOL의 배출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캐나

다의 법에 의거하여 캐나다 북극해역은 제로 투기 제도(zero discharge regime)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자국 국내법에 의거하는 규칙의 엄격성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으로 제234조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규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의 한계에 대

해서는 조문의 문언과 기초 과정을 참조하여도 불명확하며, 그 명확화는 북극해의

항로 문제에 있어서의 과제의 한 가지이다. 연안국에 의한 규제를 둘러싼 문제의

42) Nordquist, Myron H., et al.,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ume IV 
(Kluwer Law International, 1991), p.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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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써 북극해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러시아가 부과하는 쇄빙선 경호 수수료가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와 대응하고 있지 않아 불투명하다(예를 들면, 해빙이 적은 하

기에 내빙선이 운항하는 등의 경우에는 쇄빙선 경호는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지불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43).

2. 북서 항로의 항행 규제 : 캐나다의 국내법제

‘북극해역오염방지법(AWPPA)'에 의하면, 캐나다 국내법상의 ‘북극해역(Arctic Wa

ter)'이란, 캐나다의 내수⋅영해⋅EEZ으로서 북위 60도선과 서경 141도선과 EEZ의

가장자리로 둘러싸인 해역(단, 캐나다와 그린란드 사이의 국제적 경계가 캐나다의

영해 기선에서 200해리 이내인 경우에는 EEZ의 가장자리 대신에 당해 경계를 이용

한다)으로 되어 있다(제2조)44). 그리고 동 법에 의거하는 ‘항행 안전관리 해역에 관

한 명령'45)에 의해 16개 항행 안전관리 해역――숫자가 낮을수록 기상조건이 엄격

한 해역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역별⋅선급별로 다른 항행 조건이 부여되고

있다.

[그림]：항행 안전관리 해역(Shipping Safety Control Zone)의 구분

출처：Shipping Safety Control Zones Order, C.R.C., c.356, Schedule 2)

43) Ragner, Claes Lykke, “he Northern Sea Route,”(English translation of a chapter originally published in
Swedish in the Norden Association's Yearbook of 2008, pp.114-127) at
http://www.fni.no/doc&pdf/clr-norden-nsr-en.pdf, p.5.

44) AWPPA가 처음으로 제정된 1970년 시점에서는 북위 60도선과 서경 141도선과 캐나다 연안에서 100해리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으로 정의되었으나 2009년 8월 1일 발효된 개정에 의해 EEZ의 가장자리를 참조한다는 현
행의 규정으로 개정되었다. 이로 인하여 캐나다 연안에서 200해리의 해역으로 확대한 경위가 있다.

45) Shipping Safety Control Zones Order, C.R.C., c.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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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안 북극 해역의 항행을 규제하는 주요 법령으로는, 먼저 전술한 ‘북극해

역오염방지법(AWPPA)'46)을 들 수 있다. 동 법이 1970년에 성립된 배경으로는 1968

년의 알래스카에서의 대유전의 발견 및 다음 해의 미국 석유 유조선⋅맨해튼호(Ma

nhattan)의 북서 항로의 시험 항행이 실시되고, 그것을 계기로 동 항로의 환경 손해

에 대한 불안 및 동 해역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한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AWPPA는 북극해역의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어떤 사람 또는 선박도 북극해역

에서는 어떠한 폐기물도 투기하여서는 안 되며 투기를 허가하여서도 안 된다'(제4

조)라고 규정하는 소위 ‘제로투기법(zero discharge act)'이다. 투기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미처리 오염수의 배출과 긴급 시의 투기 등 한정된 경우에 한

하며, 이것은 MARPOL 조약보다도 엄격한 것이다. 또한, 북극해역 내에 항행 안전

관리 해역—전술한 바와 같이 명령에 의해 16개 해역으로 구분되어 있다—을 설정

하고, 그곳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각종 규칙(regulation)을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

를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2조). 그리고 상기 제4조에서 금지되어 있는 투기 행위

를 한 경우 및 관련된 투기 행위가 발생한 경우(사고도 포함)에 부과되는 제5조의

보고 의무를 태만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 규정(제18조, 제19조), 그러한 규정 집행

을 위한 오염방지관(pollution prevention officer)의 권한 규정(제15조, 제23조)도 정

비되어 있다.

AWPPA에 의거하는 주요 규칙으로는 ‘북극해역항행오염방지규칙(ASPPR)'47)과

‘북극해역오염방지규칙(AWPPR)'48)의 2가지를 들 수 있다. ASPPR은 캐나다 연안의

북극해역을 항행하는 1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각종 기준의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다(제3조). 구체적으로는 선박의 건조 기준(제4조~제6조), 연료 보급 시설의 기준

(제7조), 북극해역오염방지인증(Arctic PollutionPrevention Certificates)(제12조~제18

조), 수선안내원(Ice Navigator)의 승선 기준(제26조), 등의 비축 기준(제27조), 하수

유의 배출 기준(제28조, 제29조)에 대해 규정하고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선박의 항

행 안전관리 해역 항행을 금지한다.

선박의 건조 기준에 대해서는 해상인명안전(SOLAS) 조약 및 만재흘수선(LL) 조

약의 가맹국인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조약상의 기준 준수를 의무화 하고 그러한 조

약의 비가맹국의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유사한 국내 기준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제4조, 제5조)49). 또한, 453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석유를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서

46)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R.S.C., 1985, c. A-12.
47) Arctic Shipping Pollution Prevention Regulations, C.R.C., c. 353.
48)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Regulations, C.R.C., c. 354.
49) 캐나다의 외항 해운에서는 캐나다와 미국 간의 수송을 제외하면 캐나다의 해운회사가 운항하는 캐나다 선적은 활동하고

있지 않으며, 외국 선박이 거의 대부분의 수송을 담당하고 있다. 국토교통성 ‘캐나다의 운수 사정(2011년 9월)'at
http://www.mlit.go.jp/common/0001669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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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부표V, VI, VII에 정하는 건조 기준의 준수를 의무화 하고

(제6조(1)), 부표VIII(→표1)에 정하는 해역별⋅선박의 종류별 항행가능 기간의 준수

를 의무화 하고 있다(제6조(2)). 이와 같이 해역별⋅선박의 종류별로 항행 가능 기간

을 정하는 방법을 ‘해역/기일 시스템(Z/DS)'이라고 한다. Z/DS는 단순하고 운용이

용이한 시스템이지만 해빙 상황은 매년 상당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기상 조건이 혹

독한 해에는 능력이 부족한 선박이 항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기상 조건이

온화한 해에는 안전하게 항행 가능한 선박이 항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결점이다. 그래서 보다 유연성이 높고 안전한 시스템으로 1996년에 도입된 것이

북극해빙형 항행 시스템(AIRSS)'50)으로 항행 선박의 선급, 수선안내원의 승선 등의

어느 정도의 조건을 만족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Z/DS상은 항행 가능 기간 이외라도

실제 해빙 상황에 따라 항행이 인정된다(제6조(3)). AIRSS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

가되고 있지만 선박의 항행 속도, 해역의 시인성, 수선안내원의 경험 등의 중요한

요소가 고려되고 있지 않아 불충분하다는 비판도 있다.

수선안내원에 대해서는 유조선에는 무조건 승선을 의무화 하고(제26조(1)),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는 해역 구분과 당해 선박의 선급별로 수선안내원 없이 항행 가능한

기간을 정하고(부표VIII) 그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수선안내원의 승선을 의무화

하고 있다(선급이 낮은 선박의 경우, 연중에 걸쳐 항행이 금지되는 해역도 있다)(제

26조(2)).

AWPPR은 북극해역 및 북극권의 캐나다 영역 내에서의 폐기물 투기—즉, 북극해

역 및 북극권의 캐나다 영역 내에서의 국내 산업폐기물의 투기 및 북극해역에서의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 투기—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이상의 북극해역에 특화한 법규칙에 더하여 캐나다 연안 해역의 항행 일반에 적

용되는 법규칙도 북극해역에서 적용되는 주요한 것으로 해운⋅유람선의 안전 및 해

양환경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캐나다해운법(Canada Shipping Act 2001)', 선박의 안

전⋅손해⋅오염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는 ‘해상책임법(Marine Liability Act)', 해운에

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인 ‘해상수송안전법(Marine Transportation Security

Act)', 항행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항행가능해역보호법(Navigable W

aters Security Act)', 내항해운의 연안 항행권에 대해 정한 ‘연안무역법(Coasting Tr

ade Act)' 등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캐나다해운법 및 동법에 의거하는 ‘캐나다 북부 선박 통항 서비스 해

역 규칙(NORDREG)'51)은 북서 항로의 항행 규제의 문맥에 있어서 중요하다. 동 규

50) Arctic Ice Regime Shipping System (AIRSS) Standards –TP 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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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1977년 제정으로부터 33년에 걸쳐 법적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었으나 201

0년에 의무적인 것으로 개정되었다(제4조). NORDRE의 대상 해역은 AWPPA상의

항행 안전관리구역에 더하여 북위 60도 이남의 허드슨만 등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다(제2조). 대상 선박은 총300톤 이상의 선박, 다른 선박을 예항하고 있는 선박

으로서 합계 총500톤 이상의 것, 화물로서 오염물질 또는 위험물질을 탑재하고 있

는 선박 또는 관련된 선박을 예항하고 있는 선박으로(제3조), 그러한 선박이 대상

해역을 통항하는 경우에는 통항 전⋅통항 중⋅통항 종료 시에 항행 계획과 선박의

위치정보 등의 보고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제5조～제9조), 관련된 보고에 의거하여

연안 경비대로부터 항행 안전의 확보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캐나다해

운법상에도 대상 해역 내의 항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으며\어(제126조(1)(a)), 위반한 경우에는 10만 캐나다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제138조(1), (2))이나 선박의 억류(제138조(4))라는 벌칙이 예정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의무적인 선박보고시스템(SRS) 및 선박 항행서비스(VTS)는

IMO(여기에서는 SOLAS 조약이 문제가 된다)의 승은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정

된 것이지만 그것이 UNCLOS 제234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서는 IMO에서의 논의에서 타국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52).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항행 규제 담당 기관53)에 대해 언급하여 둔다. 캐나다는 연

방제 국가이지만 해운에 대해서는 대체로 연방정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북극해역의 항행 규제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은 운수성(Transport Canada)과 연안경

비대(Canadian Coast Guard)의 2곳이다. 운수성의 관할 사항은 ASPPR상의 선박의

규격⋅항행 계획 등의 승인, 항행 규칙의 작성⋅관리, AIRSS, 항행 설비 요건, 해상

안전, 오염 방지, 밸러스트수(水), 해상 안전 보장, 기항국 관할권 등이다. 연안경비

대는 어업해양성(Department of Fisheries and Oceans Canada)의 외국(外局)으로서

관할 사항은 쇄빙성 경호, 해군과 협력한 수사 구난(SAR), NORDREG, 오염 사고

대응, 해난 사고의 모니터링 등이다. 한편, 일본의 해상보안청과는 달리 경찰 권한

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무기도 소지하고 있지 않다.

51) Northern Canada Vessel Traffic Services Zone Regulations, SOR/2010-127.
52) Bartenstein, Kristin, “Navigating the Arctic: The Canadian NORDREG, the International Polar Code and

Regional Cooperation,”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54 (2011), pp.92-94.
53) 해운을 포함한 운수행정의 담당 기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 ‘캐나다의 운수 사정(2011년 9월)' 전술 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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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극해 항로(북동항로)의 러시아 국내법제

북극해 항로는 수 세기에 걸쳐 러시아제국⋅구소련의 국내항로로서 이용되어 왔

으나 동 항로를 국제항로로서 개방한다는 취지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선언(1987년)

에 따라 1990년대에 그것을 위한 환경 정비가 시작되었다. 최근의 해빙 감소에 의

해 북극해 항로를 통과하는 선박 수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어54), 연안국인 러시아

의 항행 규제에 관한 국내법제의 내용 및 그 국제법상의 타당성에 대한 관심은 매

우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극해 항로의 항행에 관한 현행 제도의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이 1990년의 ‘북극

해 항로항행 규칙'55)이다(1991년 6월 1일 발효). 동 규칙에는 북극해 항로의 지리적

범위가 정의되어 있으며, ‘러시아연방의 중요한 국가적 수송로로서 러시아연방 북부

연안의 내수, 영해 또는 EEZ 내에 위치하는 것 및 해빙 수선 안내에 적합한 항로를

포함하는 것, 서단은 노바야제믈리야 해협의 서부 입구 및 제라니야(Zhelaniya) 곶

을 통해 북으로 뻗는 경선이며, 동단은 (베링 해협의) 북위 66도선 및 서경 168도 5

8분 37초선이다' (강조 필자)라고 되어 있었다(제1조2항). 관련된 정의 하에서는 북

극해 항로는 러시아 연안에서 200해리까지의 해역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먼 해

역까지 미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였다. 이것은 특히 강조 개소의 해석을 둘러싼 문

제이지만, 소련에 의한 과거의 입법 및 그 해석에 비추어 보면 후자의 해석일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원래부터 관련된 불명확성에 대해서는 2012년의

연방법에 의해 국제법에 적합한 형태로 해소되게 된다.

1990년의 규칙의 목적은 모든 선박에 대해 차별 없이 항행을 인정하는 환경에 대

한 배려를 도모하는 것으로서(제2조, 제1조(4)), 그것을 위한 기본적 대강(틀)을 제공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항행에 즈음하여서는 북극해 항로국(Northern Sea Route

Administration)에 대한 신청이 요구되고, 신청에 포함되어야 하는 선박 정보와 항

행 예정 등의 최소한의 정보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제3조). 선박 및 선장에게는

특별한 요건이 부과되고, 선장에게 필요한 경험이 없다면 수선안내원이 추가된다(제

4조). 북극해 항로로 들어가기 전에 환경 손해에 대한 선주의 민사 책임이 보장되어

야 한다고 요구되고 있다(제5조). 북극해 항로를 항행 중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54) 북극해 항로를 항행한 선박의 수는 2010년은 4척이었으나 2011년에는 34척, 2012년에는 46척으로 증가하였다.
Pettersen, Trude, “46 Vessels through Northern Sea Route,” Barents Observer (November 23, 2012), at

http://barentsobserver.com/en/arctic/2012/11/46-vessels-through-northern-sea-route-23-11.
55) Regulations for Navigation on the Seaways of the Northern Sea Route, approved by the USSR Minister of

Mechant Marine (14 September, 1990), at
http://www.morflot.ru/files/docslist/20111103135113-REGULATION_FOR_NAVIGATION_ON_ТНЕ_SEAWА
YS_OF_ТНЕ_NORTHERN_SEA_ROUTE.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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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대한 검사가 실시된다(제6조). 또한, 일단 항행이 허가된 경우에는 지정된 항

로를 통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제적인 쇄빙선에 의한 수선안내가 비르키츠키(Vil'

kitskii), 쇼카르스키(Shokal'skii), 드미트리라프테프(DmitriiLaptev), 산니코프(Sannik

ov) 해협에서는 제공된다(제7조(4)). 모스크바에 소재하는 디크슨(Dikson) 항과 페베

크(Pevek) 항에 지방 지부를 둔 북극해 항로국이 선박의 항행에 대해 일반적인 통

제를 한다(제8조). 항행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경우가 있으며(제9조), 요건을 준수

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북극해 항로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다(제

10조). 또한, 선박 또는 선박 위의 재산이 파손된 손해에 대해 북극해 항로국은 그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11조). 한편, 북극해 항로국에 의한

허가는 항행 허가에 불과하며, 해양 과학 조사 어업 관광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외부성에 의한 추가적인 허가를 요한다.

1996년에는 ‘북극해 항로에 있어서의 쇄빙선 및 수선 안내에 대한 규칙’56)이 성립

되었다. 동 규칙에 의하면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는 모든 선박은 최소한 4개월 전에

북극해 항로국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때는 선박⋅오염 손해 책임보험⋅항행 일정

⋅항행 목적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조(1)). 수수료를 추가하

면 1개월 전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에나 신청에 대한 회답은 1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제2조(3)). 항행 허가에 대한 회답을 한 경우, 선주의 비용 부담 하에 검

사가 실시되어야 한다(제2조(4)). 1996년의 ‘북극해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의 구조⋅

장비⋅비품의 요건'(후술)을 완전하게 충족하지 못한 선박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

에 의해 북극해 항로국이 제공하는 수선 안내 하에 항행할 수 있다(제2조(5)). 선박

은 항로에 들어가기 최소한 10일전에 북극해 항로국에 도착 예정 시각을 통지하여

야 하며(제2조(5)), 2일~5일 전에는 정확한 시각을 통지하여야 한다(제2조(7)). 관련

된 통지의 내용에는 선박이나 통신수단에 관한 정보에 더하여 화물⋅승조원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제2조(6)). 북극해 항로로 들어갈 때는 최소한 2명의 수선안내원이

승선하고 있어야 하며, 동부⋅서부 중의 쇄빙선 지원 해양활동 본부의 통제를 받아

야 한다(제2조(8), (13)). 쇄빙선의 선도, 수선안내원의 조언 권고에 관계없이 선박의

최종 책임자는 선장이다(제3조(2), (3)).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선박은 항로에

서 배제되거나(제2조(17)) 선단으로의 강제적 복귀(제2조(18)), 지원 제공이 지연되는

(제2조(21))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비용은

선장이 부담하게 된다. 선박은 최신의 해도 및 항행 관련 문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제4조(2)), 1일에 최소한 2회는 해양 활동 본부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제2조(2

56) 1996 Regulations for Icebreaker and Pilot Guiding of Vessels through the Northern Sea Route, at
http://www.morflot.ru/files/docslist/20110928151938-REGULATIONS_FOR_ICEBREAKER.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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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빙이 없는 기상 조건이라도 권고 받은 항로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도록 지시

하고 있으며 항상 러시아 당국에 의한 확인을 받게 된다(제4조(6)).

또한, 1996년의 ‘북극해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의 구조⋅장비⋅비품의 요건'57)에서

는 북극해 항로의 혹독한 기상 조건으로부터 항행 안전의 확보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자세한 요건이 채택되어 있다. 1996년의 규칙에도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의 요건은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적용되며, 북극해 항로를 항행하기

전에 충족하여야만 한다(제2조(10)). 선박은 러시아의 ICE CLASS에서 L1⋅UL⋅UL

A――로이즈의 ICE CLASS까지는 １A⋅１AS⋅AC1에 상당한다――중 한 가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제2조(2)). 나아가서 선박 외각은 2중 바닥 구조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석유나 다른 유해물질의 저장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제3조(1)). 프로펠

러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4조(1)-(6)). 폐수 처리

설비가 선박에 탑재되어 있어야 하며, 선저오염분리기 및 30일간의 항행에 충분한

저수탱크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5조(1)-(3)). 해빙의 증가 등의 상황 하에서의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제6조(2), (5)). 최소

한의 항행 및 통신을 위한 설비가 탑재되어 있어야만 한다(제7조(1)-(3)). 30일간분의

연료 등의 비상용 물자가 탑재되어 있어야만 한다(제8조(1)-(3)). 승조원에 대해서는

3교대제로 경계만을 전담하는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선장은 북극해 항로에서

최소한 1일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제9조(1), (2)).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선박에 기인한 오염방지를 위한 요건은 몇 가지 점에서 통

상의 국제적 기준(MARPOL 조약)의 요건보다도 엄격하다. 예를 들면, 선저 오수에

대해서는 석유분이 15ppm 이하의 경우에는 배출을 인정하고 있지만, 유조선의 밸

러스트수 등 다른 석유 오염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이 금지되어 있다(제5조(2)). 쓰

레기 폐기도 마찬가지로 금지되어 있다.

1998년의 ‘내수⋅영해⋅접속 수역에 관한 연방법'58)의 제14조는 2012년의 연방법

에 의해 약간 수정되었으며 수정 후의 문언은 아래와 같다. ‘러시아연방의 역사적인

국가 수송로인 북극해 항로의 항행은 국제법, 러시아가 체결한 국제 협정, 본 연방

법 및 기타 연방법,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제출된 다른 법적 규제문에 따라 실행되

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역사적'이라는 문언은 개정 전부터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지

57) 1996 Requirements for the Design, Equipment and Supplies of Vessels Navigating the Northern Sea Route,
at
http://www.morflot.ru/files/docslist/20111107100554-REQUIREМENTS_FOR_ТНЕ_DESIGN_EQUIPМENT_AND_SUPPLI
ES_OF%20VESSELS_NAVIGAТING.doc.

58) Federal Act on the internal maritime waters,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of the Russian Federation
(1), 17 July 1998, at
http://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PDFFILES/RUS_1998_Act_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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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러한 점에서도 북극해 항로에 대해 러시아가 행사하는 규제 권한을 되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정당화하였다는 러시아의 의도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98년의 ‘EEZ에 관한 연방법'59)의 제32조는 UNCLOS 제234조의 문언을

반영하고 있으며 EEZ에서 해양 오염의 방지⋅감소 제어를 위해 연방법 및 기타 규

칙을 제정⋅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2011년의 ‘북극해 항로에 있어

서의 쇄빙선 서비스료의 설정에 관한 명령'60)에서는 화물의 종류나 경호 해역별 쇄

빙선 서비스의 최고요금(루블/톤)을 정한 부표가 작성되어 있다.

2012년 7월에는 ‘북극해 항로의 상업 항행의 규제에 관한 일정한 연방법의 개정

에 관한 연방법'61)이 성립되었다. 동법의 목적은 러시아의 국가 해양 정책을 규정하

는 기본 문서인 ‘2020년까지의 러시아연방 해양 독트린'(2001년)에 따른 북극해 항

로정책의 이행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송 시스템⋅북극 지역의 항행 안전과 환

경보호의 확보⋅쇄빙선 서비스 등의 중앙집권적 관리의 실현, 해운 활동(국제 해운

을 포함)의 평등한 접근의 허가 등이다. 실제로는 3가지의 기존 연방법을 개정하는

데 그쳐 완전하거나 포괄적인 개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중요한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제1조에서는 1995년의 ‘자연 독점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on natural monop

olies)'을 개정하여 동법 4조의 자연독점사업(natural monopoly entities) 중에 ‘북극

해 항로에 있어서의 선박에 대한 쇄빙선 서비스, 수선 안내'가 새로 포함되었다. 그

로 인하여 관련 사업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당국에 의한 규제 하에 시행하

게 되었다. 제2조에서는 1998년의 ‘내수⋅영해⋅접속 수역에 관한 연방법' 제14조를

개정하였다. 그 문언은 전술한 바와 같다. 제3조에서는 1999년의 ‘연방상업해운법전

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on the Merchant Shipping Code of the Russian Fede

ration)'이 제정되고 거기에 신설된 제5.1조에서는 ‘북극해 항로'가 다시 정의되고,

북극해 항로국이 연방기관으로 자리를 잡음에 있어서 그 관할 사항이 상세하게 명

기되는 등 중요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59) Federal Act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the Russian Federation (1), 2 December 1998, at
http://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PDFFILES/RUS_1998_Act_EZ.pdf.

60) Federal Rates Service. Order of July 07th 2011 №122-t/1., at
http://www.morflot.ru/files/docslist/20110928151256-Federal%20Rates%20Service.%20Order%20of%20Jun
y%2007th%202011%20№122-t1.%20Moscow..doc.

61) Federal Law on Amendments to Specific Legislative A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related to Governmental 
Regulation of Merchant Shipping in the Water Area of the Northern Sea Route, at
http://www.arctic-lio.com/docs/nsr/legislation/federal_law_nsr.pdf.
또한, 동법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한 문서도 같은 웹사이트에서 입수 가능하다. Explanatory Note to the 
Draft Federal Law “On Introduction of Changes to Some Legislative Acts of the Russian Federation as 
Related to the Governmental Regulation of Merchant Shipping in the Water Area of the Northern Sea 
Route,” at http://www.arctic-lio.com/docs/nsr/legislation/Explanatory_note_to_the_Draft_of_NSR_Federal_La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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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북극해 항로'에 대해서는 ‘북극해 항로의 해역은 러시아연방의 북부 연안에

인접한 해역으로, 러시아연방의 내수⋅영해⋅접속 수역⋅EEZ로 이루어진다. 동단은

미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라인, 베링 해협의 디지뇨프(Dezhnev) 곶을 통과하는 위선

에 의해 국한되고, 서단은 젤라니아(Zhelania) 곶에서 노바제므리야 열도를 향한 경

선, 노바제므리야 열도의 동부 해안선, 마토치킨(Matochkin) 해협⋅카라(Kara) 해협

⋅유고르스키(Yugorski) 해협의 서부 경계에 의해 국한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

라 이전의 정의 하에서는 불명확하였던 북극해 항로의 ‘북부 가장자리'가 러시아의

EEZ이라고 명기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제법상의 규칙과 조화된 입장을 취하는 것

이며, 이러한 형태로 ‘북극해 항로'의 해역이 명확해진 것은 다른 여러 국가에게도

유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제5.1조(1)).

이어서, 항행 안전 및 선박에 의한 해양 환경오염의 방지⋅최소화⋅제어를 확보하

기 위해 연방정부가 수권한 행정기관에 의해 승인된 북극해 항로의 항행 규칙이 적

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거기에서의 규칙으로는 예를 들면, 북극해역에서의 쇄

빙선 지원 규칙, 수선 안내 규칙, 항행 중의 라디오 통신에 관한 규칙 등이 포함되

게 되었다(제5.1조(2)). 그리고 북극해 항로국이 북극해 항로의 항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연방정부의 기관으로 자리를 잡음에 있어서 관할 사항으로 아래 사항이 명기

되었다. 1)북극해 항로의 항행 허가 신청의 수령, 당해 신청의 심사, 그리고 허가의

발행, 2)북극해 항로의 수리학⋅기상학상의 조건, 해빙 조건, 항행 조건에 대한 모니

터링, 3)북극해 항로의 해양 관측 활동을 위한 항행 설비 및 영역의 승인, 4)항행 수

배, 항행 안전 요건, 선박에 대한 항행상⋅해도상의 지원, 선박의 해빙 측정에 관련

된 정보 서비스의 제공, 5)특정해역의 수리학⋅기상학상의 조건을 고려한 항행 경로

계획과 쇄빙선 사용 권고, 6)북극해 항로에서의 수사 구조 활동의 수배, 7)북극해 항

로에서의 해빙 수선 안내 책임자에 대한 면허 발급, 8)선박에 의한 위험 또는 유해

한 물질, 하수 혹은 쓰레기 오염에 대한 대응 활동의 지원이다(5.1조(3)). 또한, 북극

해 항로의 항행 허가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항행 안전 및 선박에 기인한 오염으로부

터의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요건 및 러시가 체결한 국제 협정⋅러시아연방법⋅상기

제5.1조(2)의 규칙에 의해 확립된 북극해 항로의 항행 규칙의 준수, 그리고 국제 협

정⋅러시아연방법상 요구되고 있는 선박에 기인한 오염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보험

서류와 기타 금융적 보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제5.1조(4)). 그리고 쇄빙

선 지원 및 해빙 수선 안내 수수료에 대해서는 선박의 톤 수⋅ICE CLASS⋅해협

통항 거리⋅항행시기를 고려하여 전술한 자연 독점에 관한 연방법에 의거하여 결정

한다고 되어있다. 아울러 수수료는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의 양에 따라 좌우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제5.1조(5)), 이 점은 전술한 수수료의 불투명성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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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극해 항로의

항행규칙은 2013년 1월 17일에 운수성에 의해 승인 되었다62).

62) Rules of navigation in the Northern Sea Route water area, approved by order N7 dated 17 January 2013(unofficial 
English translation), at
http://www.arctic-lio.com/docs/nsr/legislation/New_NSR_Rules_2013_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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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북극해 해양관할권과 200M 외측 대륙붕 연장

1. 서언

북극은 북극해(Arctic Ocean)를 중심으로 주변의 산재된 각국의 도서, 그리고 북

미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쪽 끝단을 경계를 연접하여 형성된 지역으로 주로

북극해와 북극해를 둘러싼 연안국의 육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북극해

는 남극과 달리 대륙이 아니며, 북극점(North Pole)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에 대하여

는 1982년 채택된 UNCLOS(유엔해양법협약,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가 적용되고, 각 연안국 역시 UNCLOS에 근거하여 EEZ(Exclusive Economic

Zone)와 대륙붕 등의 해양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특히, 북극해는 약 12만 ㎢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바다면적의 약 3%에 해당하며, 북극해의 약

70%에 대륙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해양관할권의 확보와 확대는 북극해 EEZ와 대

륙붕에 부존하는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극해가 UNCLOS 적용 대상이라는 점과 연안국의 관할권 확장 조치가 해양자

원에 대한 탐사와 이용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권리라는 점은, 동시에 북극

해를 둘러싼 국가간 해양관할권의 중첩과 자원과 국방안보적 요소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야기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특히, 국제적으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와 기

후변화로 인한 북극해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 증대, 해양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극한

해역에서의 자원개발 가능성, 북극해의 군사안보적 역할의 증대 등은 북극해가 이

미 ‘동토’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북극해를 둘러싼 5개 연안국(미국, 캐나다,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는 인접

된 해양에 대한 다수의 해양경계획정을 체결한 상태다. 현재까지 체결된 협정 중

Iceland와 Denmark가 200M 외측 대륙붕에 대한 경계획정에 상호 합의한 것을 제

외하고는 모두가 200해리 이내의 영해, EEZ와 대륙붕에 대한 해양경계획정 협정에

제한되고 있다. Iceland와 Denmark의 200해리 외측 대륙붕 경계획정 역시 엄격하게

말하면, 상술한 북극해에 인접하지 않고, 경계선의 확정이 향후 UNCLCS의 승인 권

고를 통해 재설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63)에서는 사실상 북극해를 둘러싼 200해리 외

63) Iceland와 Denmark가 2013년 체결한 Agreed Minutes on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between Greenland and Iceland in the Irminger Sea와 (MODEL AGREEMENT)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Denmark together with the Government of Greenland, of the
one part, and the Government of Iceland, of the other part,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Iceland in the Irminger Se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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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대륙붕 경계획정의 문제는 체결된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극해를 둘러싼 해양경계획정의 문제는 향후 북극해의 접근과 이용, 개

발을 둘러싼 가장 첨예한 분쟁 요소로 등장할 수 있으며, 이는 비단 북극해 연안국

과 연안국 간의 문제에 제한되는 것이 아닌, 연안국과 非연안국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북극 진출정책과 직접적 연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북

극해가 인접국간 경계 뿐 아니라 북극해를 대향하는 국가 간 경계획정 문제를 포함

하고 있다는 점, 북극해 일부 국가가 주장하는 선형이론의 적용과 관할권 확정을

둘러싼 연안국간 타협 가능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 UNCLOS 제76조에 근거한

200해리 외측 대륙붕 연장을 둘러싸고 연안국과 CLCS가 과학적·법적 해석과 적용

을 둘러싼 지루한 논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 등, 그 논의 방향에 따라서는 북극

해 전체 대륙붕이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절에서는 북극을 둘러싼 해양경계획정 체결 현황의 개략과 함께 200해리

외측 대륙붕연장 및 연장 대륙붕에 대한 경계획정의 주요 논점을 살펴고자 한다.

이는 북극해 非연안국으로서 그리고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

으로 정의64)되는 ‘심해저와 그 자원’의 이해관계국으로서의 우리나라가 북극해 연안

국의 관할권 확장에 대하여 취하여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극해 해양경계획정의 문제가 단순히 ‘일부 북

극해’에 대한 연안국 관할권 확장이 아닌 ‘북극해 전체’에 대한 연안국의 배타적 자

원 통제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법적 논의가 요구되며, 또한 우리나라가

북극해 부존 자원에 대한 접근의 한계와 산업적 접근 방향을 도출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2. 북극해를 둘러싼 해양경계획정

1982년 UNCLOS 채택을 이끌어 낸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1973년부터 1982년)에

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는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65). 경

제획정 문제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대륙붕 경계획정이 주된 관심사였으나, EEZ제도

의 형성으로 경계획정 문제는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제3차

해양법회의 기간 동안 각국의 대륙붕과 EEZ 획정 문제에 대한 대립은 시종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하 ‘1982년협약’) 제74조와 제83조

라는 절충방안을 이끌어 내었다.

64) 유엔해양법협약 제136조.
65) Jagota, S.P. 1985. Maritime Boundar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Dordrecht/Boston/Lanchester.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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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제관계사에서 가장 크고 오랫동안 개최되었던 외교회의 결과에도 불구

하고66),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규정은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인 해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67). 이는 1982년협약 체제하에서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단일의 원칙과 의무적인

적용규칙은 없으며, 여전히 국가간 협정 혹은 국제재판소의 해석과 관행 누적을 통

해 형성되는 과정에 있음을 의미한다.

북극권에 육지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북극평의회 멤버로서, 소위 ‘북극권제국

(Arctic States)’이라고 불리는 캐나다, 덴마크(그린란드),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

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의 8개국이다. 이 중에서 북극해역에 대한 해양관할권을 향

유하는 국가는 캐나다, 덴마크68),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의 6개국이다.

이 나라들은 북극해를 둘러싸고 상호 인접하거나 혹은 북극해를 사이에 두고 대향

하고 있기 때문에, 영해, EEZ, 대륙붕, 그리고 지형적 환경에 따라서는 200해리 외

측 대륙붕에 대한 경계획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UNCLOS상 연안에서 200해리까지의 인접 및 대향 국가 간의 해양경계획정에 대

해서는 영해(제15조), EEZ(제74조) 및 대륙붕(제83조) 관련 부를 통해 규정되어 있으

며69), 이러한 국가들도 대부분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인접 국가 간에

해양경계획정 조약을 체결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역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70).

한편, UNCLOS는 각 국가의 EEZ와 대륙붕의 한계를 일치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다. 즉 각 해역의 특징에 따라 EEZ와 대륙붕의 한계선은 각각 다르게 설정

할 수 있으며, 이는 EEZ와 대륙붕의 법적 성질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차이 이기도

하다.

저자의 분석에 의하면, 2016년 현재까지 동일한 해역에 대하여 사실상 연속성을

가지는 협정을 하나의 협정으로 간주한다면, 북극해 혹은 Arctic Circle 범위의 해양

관할권에 영향을 주는 해양경계획정 협정은 총 12개(알래스카 할양조약 포함)가 체

결되어 있다. 이 범위에는 2012년 체결되었으나 잠정협정의 형태에 있는 Lincoln

Sea에 대한 캐나다와 덴마크(그린랜드) 간 협정, 미발효 상태에 있으나 사실상 조약

66) 梁熙喆, 2006. 從國際海洋劃界原則和實踐論中國EEZ與大陸架劃界問題, 國立臺灣大學校法學博士學位論文. 2 p. ;
Tommy Koh T.B. ＆ Shanmugan Jayakumar by edited Myron H. Nordquist. 1985. Negotiating Process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in 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A
Commentary 29. 68~86.

67) 1982년협약 제74조(EEZ)와 제83조(대륙붕)는 경계획정에 관하여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 “국제사법재판
소 규정 제38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국제법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형평한 해결”을 얻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8) 덴마크 본토는 북극권 밖에 존재하지만 덴마크 본토를 기점으로 하는 EEZ이 북극권 내에 존재하고 그 이외
에, 덴마크령 그린란드 및 그린란드를 기점으로 하는 영해 및 EEZ이 북극권 내에 존재한다.

69) 각 조문 규정은 권말 자료를 참조할 것.
70) 미국은 아직 UNCLOS를 비준하지 않고 있지만 동 조약 제11부 이외의 규정 내용에 대해서는 관습국제법으로 받아들일

것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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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경계획정 (영유권)

체결(발효)/대상해역
A국 B국 C국 TS EEZ CS

1 Canada Denmark(G) ○ △ ○ 1973(1974)

2 Canada Denmark(G) ○ ○ ○
2012(미발효) *잠정협정

Lincoln Sea

3 Iceland Denmark(G) × ○ ○ 1997(1998)

4 Iceland Denmark(G) × × ×

2013(CLCS 승인후 연계)

200M이원 CS(Irminger

Sea)

5 Iceland Denmark(G)
Norway

(Jan Mayen)
× ○ ○

1997(1998)

Trijunction (3,7의 끝점)

6 Iceland
Norway

(Jan Mayen)
× ○ ○ 1981(1982)

7
Norway

(Jan Mayen)
Denmark(G) × ○ ○ 1995(1998)

8
Norway

(Svalbard)
Denmark(G) × ○ ○ 2006(2006)

9 Norway Russia ○ × ×

(1) 1957(1957)

Varangerfjord

(2) 1957(1958)

1957년 협정 의정서

(3) 2007(2008)

10 Norway Russia × ○ ○
2010(2011)

Barents Sea/Arctic Ocean

11 US Russia 영토할양
1867(1867)

알래스카할양조약

12 US Russia ○ ○ ○ 1990(미발효)

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간 Bering Sea에서의 경계획정 협정을

포함한다(아래 표 참조).

[표] 북극해와 Arctic Circle 에서의 해양경계획정 및 영유권 조약71)

71) http://www.un.org/Depts/los/LEGISLATIONANDTREATIES/depositpublicity.htm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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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현황 향후

북극권(

해) 제출

여부

UNCLOS

당사국

북극권(해) 지역 200M외측 CS

연장제출

북극권(해)

관련성

북극

연안국

US × × - ○

Canada ○
○(Atlantic Ocean) ○

○
×(Arctic Ocean) -

Russia ○

△(2001년 반려) ○

○○(오호츠크해) ×

○(Arctic Ocean, 2015년) ○

*US 비준, R 미비준

Bering Sea/Chukchi Sea

* 1990년 협정 조항수용을

위한 협정(1990발효)

이러한 해양경계획정 조약에 의해 북극해역에서 아직 인접국가와의 연안에서 200해

리 이내의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역은 캐나다⋅미국 간 해양경계만 남

아있다.

3. 각국의 북국해에서 200M 외측 대륙붕 연장 방향

1) 북극해 200해리 외측 대륙붕 연장 신청현황

북극해 혹은 북극권을 대상으로 하는 200해리 외측 CS 연장 사례의 분석에도 불

구하고, 북극해로의 200해리 외측 CS 연장은 여전히 본격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까지 북극해 혹은 북극권를 둘러싼 연안국이 200해리 외측 CS를 신청

한 사례는 6개 국가 총 10건이며, 이중 4개의 신청서가 북극권 혹은 북극해와 직접

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지역적으로는 Banana Hole, Barents Sea의 Loophole,

Nansen Basin, Greenland의 Southern Continental Shelf를 대상으로 신청되었으며,

이들 지역은 각국의 신청서에 의해 중복되어 신청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해양경계

획정의 문제는 상호 합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표] 북극해(권)을 둘러싼 200M 외측 대륙붕 연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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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mark ○

○(Faroe 북부, Banana Hole) ○

○

○(Faroe남부, Hatton Rockall) ×

○(Southern Continental Shelf) ○(일부)

○(Greenland동부) ○

○(Greenland북부, Arctic Ocean, 2014) ○

Norway ○

○(Loop Hole) ○

×○(Western Nansen Basin) ○

○(Banana Hole) ○

북극

영향국

UK ○ ○(Hatton Rockall Area) × ×

Ireland ○ ○(Hatton-Rockall Area) × ×

Iceland ○

○(Ægir Basin) ○

○

○(Reykjanes Ridge) ○

※ 본문에서 ‘북극영향국’이라 함은 북극해 혹은 북극권 관할권 문제에는 간접적 영향을

주지만, Norwegian Sea와 Labrador Sea와 같이 북극해 관련 전체 질서를 이해하는데 필요

한 국가를 의미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상기 신청서 중 직접 북극해로의 CS연장에 관한 것은 Norway가 2006년

신청한 Western Nansen Basin이 유일하며, CLCS는 2009년 3월 이 지역에 대한 최

종 승인 권고를 하였다72). 주의할 것은, 노르웨이가 승인 및 권고를 받은 CS 지역

의 일부는 러시아와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 CLCS는 권고

중에 노르웨의 FP A01과 A95를 직선 연결하지 않고, 해당 부분을 향후 양국간 경

계획정에 의하도록 하였다73).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2010년 Barents Sea와 Arctic

72)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nor06/nor_rec_summ.pdf
73) 노르웨이가 2006년 제출한 신청서 역시 Nansen Basin 지역의 동쪽이 러시아와 해양경계획정의 문제가 있으며,

향후 러시아가 CLCS에 제출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최종 FP가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노르웨이의 2006년 신청서의 FP AO1 점의 동쪽으로는 60M을 넘지 않는 점만 선으로 표시할 뿐 최종 점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nor06/nor_exec_sum.pdf, p.14;
노르웨이는 자국의 신청서에도 불구하고 2008년 NOR-DOC-027-24-11-2008을 통해(““"[n]otwithstanding this
submission, Norway still reserves the right to make use of the westernmost fixed formula point of the
outer limit of the continental shelf of the Russian Federation as its easternmost connecting point, at the
time when such point is formally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by the Russian Federation“고 설명,
AO95의 점에 대한 유동성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즉, 노르웨이는 신청서를 통해 설정한 FP AO95의 점이 러
시아와 노르웨이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 점의 위치는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CLCS 역시 양국의 양해와 최종 경계선에 대한 접근 여지를 고려하여, FP 95번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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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에 대한 EEZ와 CS 경계획정에 합의, 이 지역 노르웨이와 Russia 간의 해양경

계획정의 문제는 종료되었다. 양국의 Barents Sea의 바깥, 즉 Arctic Ocean의

Western Nansen Basin에서의 최종 경계점은 노르웨이의 FP AO 95번 점으로 설정

된 84°30′20.81″N, 36°58′48.72″E의 점, 그리고 2010년 양국간 Barents Sea와

Arctic Ocean 경계획정에서 최외곽 점(제8번)으로 설정된 84° 41’ 40.67” N 32° 03’

51.36” E의 점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제7번과 제8번 선 및 최종 점

의 조정은 노르웨이가 CLCS로부터 권고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러시아와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74). 양국은 2010년 협정에서 도출된 최외곽의 제7번

과 제8번점의 선, 그리고 양국이 CLCS로부터 권고 승인받은 최종 점의 연결 선 간

의 교차점을 최종 경계의 점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의 경계획정은

사실상 북극해를 둘러싼 연안국간 영해, EEZ, CS, 200M 외측 CS에 대한 전체 경계

를 획정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접근은 북극해를 둘러싼 200해리 외측 대륙붕 해양경계획

정에 대한 긍정적 신호이면서도, 동시에 북극해를 둘러싼 200M 외측 CS 연장신청

과 국가간 경계획정의 문제는 향후에 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북극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노르웨이가 2006년 신청하여 2009년 CLCS로부터 권고승인을 받은 사례

외에, 향후 북극해에서 200M 외측 CS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잠재적 후보국은 있

는가 ? 이는 북극해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행사에 대한 문제이면서,

북극해 非 연안국에게는 현재 북극에서 국가관할권 외측 대륙붕으로 남아 있는 지

역이 ISA(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의 관리범위에 포함, UNCLOS에 근거하여

광구확보와 자원개발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북극해를 접하고 있는 모든 연안국이 200M 외측 대

륙붕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 잠재적 후보국에 해당된다. 만일 모든 연안국이 CS 연

장을 신청할 경우, 현재 북극해 200해리 외측의 CS는 상당부분 혹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연안국의 관할 범위로 귀속되게 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북극해 대륙붕 연

장에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러시아와 향후 제출 후보국으로

서의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여는 “The delineation of the final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of Norway to the east of fixed
point AO1 may depend on delimitation between States”라고 적시하고 있다. Recommendations prepared by
the Subcommission established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submission made by Norway, para.40.

74)《Treaty between the Kingdom of Norway and the Russian Federation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nd Cooperation in the Barents Sea and the Arctic Ocean》 제1조, Norway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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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용

Canada,
Denmark

ㅇ 러시아가 북극해에 신청한 대륙붕 연장 데이터의 불충분으로 입장
을 결정할 수 없으며, 이것이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한 것은 아님

ㅇ 러시아의 신청이 러시아와의 캐나다, 덴마크(그린랜드)간의 경계
획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Japan

ㅇ 일본은 러시아가 제출한 지도에서 홋카이도 및 북방 네 개 도서
(Etorofu, Kunashiri, Shikotan, Habomai)의 해역에 러시아의 배
타적경제수역 선이 뻗혀져 있는 것이나 대륙붕이 설정되어 있는
것 등에 대해 이의를 주장

ㅇ 대륙붕한계위원회가 북방 네 개 도서의 영토문제 또는 일본·러
시아간의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영향력을 주
는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요청

Norway
ㅇ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바렌츠 해의 대륙붕경계획정이 교섭중이며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심사에 의해서 본 경계획정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님

US ㅇ 미국은 북극해의 α·Mendeleyev 해령과 Lomonosov 해령이 대

2) 러시아의 200해리 외측 대륙붕 연장 방향

러시아는 2001년 12월 20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200해리 외측 대륙붕 연장을 위

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러시아 대표는 2002년 3월 25일~4월 12일 개최된 제10회

CLCS 회의 회기를 통해 관련 신청에 대하여 상세한 발표를 하였고, CLCS는 러시

아의 신청을 조사하는 소위원회를 설치, 조사를 개시하였다. 러시아의 신청은 대륙

붕한계위원회에 접수된 첫 번째 사례라는 점과, 러시아가 제출하고 대륙붕한계위원

회가 심사한 문서(기술적, 법적)의 내용과 기준이 이후 대륙붕 연장 신청을 준비하

는 국가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가 연장을 신청한 대륙붕은 크게 북극해와 태평양의 4개 지역으로 바렌츠

해와 베링해, 오오츠크해, 북극해 등에 설정되었다. 대륙붕의 외측 한계는 유엔해양

법협약 제76조에 따른 공식과 한계, 외측 한계점 사이의 거리, 대륙 사면의 끝부분

에서의 거리, 덮고 있는 퇴적물의 두께 및 사용된 거리 한계(distance limit)에 따라

기선 혹은 2,500m 수심으로부터의 거리 등이 표시되어 있다. 러시아가 제출한 자료

는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서 모든 유엔 가맹국에 공표된 후, 캐나다, 덴마크, 일본,

노르웨이 및 미국이 각각 자국의 견해를 표명하는 문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

하였다. 이중, 덴마크와 캐나다는 북극해에서의 대륙붕 연장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

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자국 입장을 피력함과 동시에 진행중 혹은 향후 추진시 중

첩 가능성이 있는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법적 한계를 분명하게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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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용
륙붕의 자연 연장은 아니며, 또한 러시아와 미국간의 베링해 해
양경계획정조약이 1990년에 서명되었지만, 러시아 의회가 아직
까지 승인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러시아가 신청한 대륙붕 연장 해역은 총 4개 해역으로 태평양과 북극해에 위치하

고 있다. 이중 북극해에 대하여는 관할권을 주장하는 기타국가와의 문제, 태평양 해

역에 위치한 베링해와 오오츠크해에서는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되었다.

[그림] 러시아의 대륙붕 외측 한계 신청 해역

러시아의 제출은 전체 해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본문과 관련있는 것은 북

극해를 대상으로 한 일부 수역이다. 러시아는 중앙 북극해(The Arctic Ocean)에 총

32개의 고정점을 활용하여 대륙붕 외측한계를 설정하였다. 이중, 9개 고정점은 영해

폭을 측정한 지점으로 부터 350해리 제한선을 활용하여 선정되었으며, 3개 고정점

은 대륙사면의 끝에서 60해리 거리를 두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고정점 17개는 퇴

적암 두께가 가장 가까운 대륙사면의 끝부분까지의 거리가 1% 되는 점이 활용되었

고, 나머지 3개 고정점은 EEZ 경계선과 일치하는 영해기점으로부터의 200해리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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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설정되었다.

[그림] 러시아가 바렌츠해와 북극해에 신청한 대륙붕 연장 외측 한계

심사를 맡은 소위원회는 2002년 6월 14일에 권고안을 CLCS에 제출하였고, CLCS

는 제11차 회의에서 관련 권고안에 몇 가지의 수정안을 더 첨부한 뒤 채택하였다.

러시아에 대한 권고안의 개요는 제57회 UN총회 회기 중에 제출된 ‘해양과 해양법’

에 관한 사무총장보고서(A/57/57/Add.1)에 수록되었고, 그 내용은 이하와 같다.

① 러시아는 바렌츠 해에 대해서는 노르웨이와, 베링해에 대해서는 미국과 해양

경계획정협정이 각각 발효했을 경우, 해당 경계선을 나타내는 해도 및 좌표 데이터

를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② 오호츠크 해에 대해서는, 그 북부 해역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근거로 기초를

두는 부분 신청(well-documented partial submission)을 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해당

부분신청은 남부 해역에서의 국가간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

으며, 해당 부분신청을 실시하기 위해서 러시아는(경계 획정에 관련하여) 일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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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권고한다.

③ 중앙 북극해에 대해서는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에 포함된 소견에 근거해 신

청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상과 같이 러시아의 신청은 4개 해역에 관한 것이었지만,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어느 해역에서의 대륙붕 연장신청에 대해서도 원숙한 해결(러시아가 성공리에 신청

을 하기 위해서)을 위한 인접국가와의 경계획정교섭의 필요성 보다는 정밀한 근거

를 기초로 하는 신청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후 2007년 8월 2일 러시아의 유인

잠수정 2정이 북극점 주변의 해저를 탐사하여 해저에 러시아 국기를 세웠다는 보도

가 있었다75). 이 해저 탐사는 러시아가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재신청을 제출하기 위

해 Lomonosov 해령과 러시아의 영토가 지질적인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에 대한 과

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근거로 2015년 북극해를 대상으로 하는 대륙붕 연장안을 재제출한 상태이다.

[그림] 러시아가 CLCS에 제출한 북극해 200해리 외측 대륙붕 연장구역

75) Daniel Cressey, Russia at forefront of Arctic land-grab, Nature 448, 520-521 (2 Augus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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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200해리 외측 대륙붕 신청 방향

미국은 UNCLOS 비당사국으로 200M 외측 대륙붕에 대한 CLCS 제출의 기한 의

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향후 미국이 UNCLOS를 비준할 경우, 약 13개의 지역

에서 200해리 외측으로의 대륙붕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북극해에

영향을 미치는 CS 연장은 Chukchi Sea와 Arctic Ocean을 대상으로 한 지역에서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UNCLOS 당사국은 아니지만, 행정부를 중심으로 머지않아 협약을 비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대륙붕 연장을 위한 자체적 조사와 함께 캐나다 등의 국가

와 공동조사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림] US의 200M 외측 대륙붕연장 가능지역76)

76) 지역별로는 (1) Arctic Ocean, (2) Bering Sea, (3) Aleutian Islands, (4) Gulf of Alaska, (5) Northwest Coast,
(6) Mendocino Ridge, (7) California Coast, (8) Northern Marianas and Guam(West), (9) Northern Marianas
and Guam(East), (10) Kingman Reef and Palmyra Atoll, (11) Necker Ridge, (12) Johnson Atoll, (13) Atlantic
East Coast, (13) Gulf of Mexico(Western Gap), (15) Gulf of Mexico(Eastern Gap)

Steven Groves, "US Accession to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necessary to Develop Oil and Gas
Resources", The Heritage Foundation

(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2012/05/us-accession-to-un-convention-on-the-law-of-the-sea-unnecess
ary-to-develop-oil-and-gas-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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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국의 ‘11년에서 ’15년까지의 CS연장 정보 수집 계획77)

미국이 UNCLOS의 비준을 반대한 주된 이유가 정치적 목적에 기인한 반면, 국가

관할권 외측의 자원과 관련하여(즉, 심해저 제도) 제기한 반대 이유는 심해저 자원

개발 참여로 수반되는 관련 부담금 문제, 그리고 심해저 개발체제 참여에 대한 국

내의 회의적 시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은 로얄티가 ISA의 운영비 및 개도국에게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점,

심해저 제도의 인정이 야기할 수 있는 해양 영역에서의 미국 영향력 감소 등의 변

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78). 이

는 심해저 자원개발이 어느 국제조약의 가입 없이도 공해자유의 원칙과 같이 접근

가능하다는 미국 입장의 연속선상에서 견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입장

에서 볼 때, UNCLOS이 비당사국인 주권국가에게 자원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고유

의 권리(intrinsic rights)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의 정책적 입장이 현재까지 유지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당시 미국 대표는 “It is a basic principle of law

77) USGS, "The U.S. Extended Continental Shelf: Science and Policy to Benefit the Nation",
http://sites.agu.org/spconference/files/2012/04/AGU-Poster-drh-O-06.pdf(2014. 9.22일 방문)

78) Steven Groves, "The US Can Mine the Deep Seabed Without Joining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Heritage Foundation(http://www.heritage.org/research/reports/2012/12)(2013. 12. 4 방문).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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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parties may not, by agreement among themselves, impair the rights of third

parties or their obligations to third parties. Neither the Conference nor the States

indicating an intention to become parties to the Convention have been granted

global legislative power."고 지적하고 있다79). 미국대표는 동시에 일부 관습국제법

(예컨대,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제도)을 성문화 하고 있는 UNCLOS가 관습국제법과

새로운 개념(예컨대, EEZ제도, 심해저 제도)의 차이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국가주권

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미국은 UNCLOS가 담고 있는 일련의

규정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자국의 권리와 의무를 지속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80).

미국의 UNCLOS 미비준 상태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협약 비준 입장은 지속

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정 시점에 200M 외측 대륙붕

연장을 위한 미국의 조사와 CLCS신청은 시기의 문제인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6월 부처간 해양정책 TF(Ocean Policy Task Force)를

설치하고81), TF에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건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해양, 연안 및 5대호 자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권고 사항을 개발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2010년, 미국 백악관 CEQ(환경품질

위원회,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TF는 2010년

「Final Recommendations Of The 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를 통해,

미국의 UNCLOS 비준이 미국의 국가안보, 환경, 경제 및 외교적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만장일치로 확인하고, 1982년 UNCLOS와 1994년의 이행협정

(Implementation Agreement)의 비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82).

TF는 UNCLOS가 세계 해양의 해상, 수중에서 그리고 위에서의 활동을 관리 지배

하는 법적 기반 장치라는 점에 동의하고, 미국의 협약 가입 이유로 (1) UNCLOS가

미국 군대에게 필수적인 항해의 권리와 항해의 자유를 성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 및 민주당 양 당의 행정부 하에서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79) Statement by the US, March 8, 1983, in “Note by the Secretariat,” extract from Official Records of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Vol. 17, A/CONF.62/WS/37,p.243,
http://untreaty.un.org/cod/diplomaticconferences/lawofthesea-1982/docs/vol_XVII/a_conf-62_ws_37%20and%
20add-1%20and%202.pdf (accessed November 9, 2012).

80) Ibid.
81) 해양정책 TF는 해양과 미국 해안 및 5대호에 대한 미국의 청지기 역할, 즉 보전관리책임(stewardship)을 다하

기 위하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6월 12일 설치하였다. TF는 연방정부 전반에 걸쳐 집행부서 및 기관
그리고 사무청을 대표하는 24명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환경품질위원회(CEQ) 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The White House Concil on Envirinmental Quality, Final Recommendations Of The 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July 19, 2010), Executive Summary 참조.

82) The White House Concil on Envirinmental Quality, Final Recommendations Of The Interagency Ocean
Policy Task Force(July 19, 2010), p.8(III. Support for Joining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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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었고 있다는 점, (2) UNCLOS는 해양환경의오염을 방지·감소·제어하고, 각

국의 해안으로부터의 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각국의 권리와 책임을 정하고

있다는 점, (3) UNCLOS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미국의 대륙붕 확장에83) 대한 법적

권리에 강력한 법적 토대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 (4) UNCLOS에 당사자로서 미국

은 협약의 해석과 전개에 공식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점, (5) UNCLOS에 가입하는 것은 지구적 해양문제나 사건

(affairs)들에 있어서 미국의 지도력을 재확인하고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상술한 미국 행정부의 UNCLOS 비준에 대한 긍정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에 미국 의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

다. 사실, 미국은 1994년 클린턴 정부 때 이미 UNCLOS 비준 의지를 천명한 바 있

으며, 2003년 이후 해양관련 일부 학자와 관련자들 사이에서는 의회를 민주당이 장

악함에 따라 상원에서 동 협약의 비준동의안 통과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을 한

바 있다. 제108대 의회(‘03.1-’04.12)에서는 비준동의안이 상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였으나, 일부 보수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제109대 의회(‘05.1-’06.12)에서는 다시 외교위의 논의가 필요함이 제기되었

으나, 아무런 움직임 없이 회기가 종료된 바 있으며, 부시 정부 역시 UNCLOS 비

준에 찬성 입장이었다. 미국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 역시 지난 2009년 5월 6일

남극조약 서명 50주년 기념회의에서 UNCLOS의 미국 의회 비준에 최선을 다하겠

다는 의지를 천명, 협약 비준안 처리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론된 바 있으나, 내

부적 논의는 큰 진전 없이 논쟁만 지속되는 형태이다.

현재까지 미국 내부의 UNCLOS을 둘러싼 논쟁에서 반대 입장을 지지하는 그룹

의 핵심에 있는 일부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과 Cato Institute, Washington Times등

은 “주권침해가능성”을 표면적 이유로 계속 심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굳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관습해양법으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

다. 일부 경제학자는 UNCLOS가 해양자원을 인류 “공동재산”, 즉 공공재산(public

property)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이러한 자산관념은 자유경제정책을 심각하게 훼손

하는 것이라 간주하고, 또한 이때의 “공동재산”의 개념은 자원 보호 기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 들은 미국은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국가와 여전

히 해양경계 분쟁이 잔존하고 있으며, UNCLOS이 결국은 미국 주권을 훼손하는 형

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협약이 실질적으로 인류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양을 “책임 없이”, 독재 부패정부에게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83) 확장 대륙붕(extended continental shelf) : 200해리 외측 대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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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입장 역시 보수적 시각을 유지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법조계에서는 국제법이 미국 의회와 정부를 구속할 수 없으며, 특히 UN과

그 부속기관, 회원 등은 엄격한 민주주의 방식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묵인하는 것은 미국 주권과 일부 국가의 어업

권리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조는 미국이 ICC(국제형사법원)의

로마협약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 역시 동일한 기조에서 출발한다. 미국의 또 다른

관점은 공해 자유항행 보호에 있으나, 이 권리는 협약 회의를 통해 이해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John Norton Moore은 미국이 초기 비준 반대하였던

내용이 상당부분 미국에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비준에 찬성할 필요성을 피

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58년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레이건 정부는 행정명령

방식을 통해 소수 유보조항을 제외하고 협약의 일반적 내용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

힘으로써 미국이 사실상 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미국 주권의 훼손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은 이미 이유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이 국제법 및 협약이 미국

에 구속력 없음을 종종 선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사실상 전체 국제 외교 준

칙에 대한 유린에 해당하다는 것이다. 수역 항행에 대한 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적으

로 약 100여개의 중요한 국제수역과 해협이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분쟁은 미국 선

박 및 무역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나, 통일된 협정을 통해 규범화가 가능

하다면, 미국이 다수 국가와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는 것 보다는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UNCLOS는 분쟁 해결에 대한 평화적 해결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데, 미국과

캐나다간 분쟁해결 역시 이러한 해결에 조력 가능하는 입장이다. 다수 국가가 협약

을 승인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란과 같은 국가가 Persian Gulf를 봉쇄할 경우 미국

일방의 무력동원이 아닌 협약을 통한 역량 결집이 가능하다는 것 역시 장점으로 부

각된다. UNCLOS는 또한 알래스카, 하와이 등의 수역에서 EEZ를 확대할 근거를 제

공하여, 실질적으로 미국이 관할하는 해역을 확대시키므로 손실보다 혜택이 많으며,

UNCLOS는 EEZ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를 보장하므로 미국 대형 기업의 투자개

발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도 유익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미국의 UNCLOS 비준에 대한 의사결정은 행정부와 상당수 의원 들을 중심

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찬성 움직임은 갈수록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미국

의 ‘주권’ 혹은 ‘이익침해’ 가능성에 대한 강한 저항은 여전히 UNCLOS 비준이 가

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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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미국의 200해리 외측 대륙붕에 대한 과학조사와 단계별 추진계획은 사실상

UNCLOS의 비준을 예정하고 추진된다고 판단된다. 물론, 과거 태평양 C-C 지역에

서 국내법에 근거하여 망간단괴 광구를 설정하였던 예와 같이, 북극해에서 200해리

외측 자원에 대한 광구설정과 개발 행위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러한 현재 미국의 UNCLOS와의 국제 해양규범 테두리에서의 시행과 해석의 정합

성 시도 움직임으로 보건대, 향후 UNCLOS 비준과 연계된 해양 정책과 행위가 이

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4. 북극해 ridge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갈등

북극해를 대상으로 향후 CS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는 Hatton-Rockall

Area에 대한 Iceland의 신청 외에, 기타 국가는 이미 신청하여 연장 권고를 받거나

신청하여 CLCS의 심의 및 권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북극점을 중심으

로 혹은 북극점과 인접하여 신청 가능한 국가로는 러시아, 캐나다, 미국, 덴마크

(Greenland)가 있으며, 이들 국가의 CS 연장 신청 지역의 범위 및 CLCS의 권고에

따라서 북극 심해 자원에 대한 관리가 북극 연안국에 귀속되는가 혹은 ISA를 통해

관리되는가의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북극해 대륙붕은 북극 연안국의 CS 연장 신청을 통해 연안국 CS 범위 내

로 귀속될 것인 바, 이는 북극해 진출을 목표로 하는 많은 국가와의 심각한 갈등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북극해에서의 특징 구역에 대한 대륙붕

연장이 UNCLOS 제76조의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가, 그리고 이러한 관련성을 과학

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상술한 문제는 특히 북극 연안국의 북극점을 향한 CS연장 신청에도 불구하고

UNCLOS 상의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UNCLOS 제76조는 제6항을 통해 ”해저산맥(submarine ridges)에서는

대륙붕의 바깥 한계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50M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 2500m +

100M의 제한선 공식이 적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단, 이때 해저고지(submarine

elevations)는 이 조항에 제한되지 않음). 문제는 UNCLOS에서 가장 복잡하고 까다

로운 조항인 제76조, 특히 제76조에서도 가장 논쟁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submarine elevation"과 “ridge"에 대한 종속성 테스트(test of Appurtenance)의 문

제, 즉 연안국 육지의 자연연장의 적격성을 다루는 것에 대한 과학적 명확성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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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기 때문이다. UNCLOS 제76조 제6항은 해저고지를 ”해양고원, 융기, 캡, 해퇴

및 해저돌출부와 같은 대륙변계의 자연적 구성요소“로 규정, 이 조항에서 열거된

요소 외라도 그 자연적 구성요소에 해당될 경우 해저고지의 범주에 해당 될 수 있

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UNCLOS 제76조 제6항의 적용 여부에 따라 연안국의 200M 외측 CS 연장

은 350M, 혹은 2500m + 100M의 적용 가능성을 시험받게 되는데, 북극에서는 북극

점 주위에 위치한 Lomonosov Ridge 등의 몇몇 Ridge가 소위 ‘submarine ridge(해

저산맥)’인가, 혹은 ‘submarine elevations(해저고지)’인가를 둘러싸고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일 Lomonosov Ridge가 submarine ridge에 해당된다면, 러시아

등 CS 연장을 꾀하는 국가로서는 350M의 제한선 적용을 통해서만 CS 연장이 가능

하게 되며, submarine elevation에 해당된다면 연안국은 350M, 혹은 2500m + 100M

제한선 공식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가 2001년 제출한 북극해에 대한 CS 연장 신청은 Lomonosov와

Alpha-Mendeleev Ridge가 Eurasian과 Amenrasian 대륙변계(continental margines)

의 끝단을 향하여 있다는 점에서 이들 ridge가 당연히 자연적 연장을 구성한다고

가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CLCS는 러시아의 해석과 달리 해당 지역이 지

형학적 단절로 인해 이들 ridge를 인접 대륙변계와 단절시키고 있다고 해석하여 러

시아의 견해를 기각하였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신청한 지역

(Lomonosov, Alpha-Mendeleev) 이 oceanic ridge로서 러시아의 대륙변계를 구성하

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현재 대다수의 학자**들은 Alpha와 Lomonosov

Ridge가 submarine ridges에 해당하며, 바다로의 최대 한계는 350M의 제한선에 구

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84).

아래 지도에서 러시아는 Alpha-Mendeleev Ridge와 Lomonosov Ridge가 양쪽의

대륙을 가로질러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육지의 자연연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

84) United States of America: Notification Regarding the Submission Made by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received on 18 March 2002, Ref. No.
CLCS.01.2001.LOS/USA. See also S.D. M u r p h y , U.S. Reaction to Russian Continental Shelf Claim, 96
AJIL (2002), 969-70; A.G. O u d e E l f e r i n k /C. J o h n s o n ,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Disputed Areas”": State Practice Concerning Article 76(10) of the LOS Convention, 21 IJMCL
(2006), 461-87, at 470. The position of the U.S. seems to be supported by Arthur G r a n t z ; see i d .,
Treatment of Ridges and Borderlands Under Article 76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f the Law of
the Sea: The Example of the Arctic Ocean, in: H. Nordquist/J.N. Moore/T.H. Heidar (eds.), Legal and
Scientific Aspects of Continental Shelf Limits, 2004, 201-12, at 208-9; R. Macnab ,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Arctic Ocean, in: H. Nordquist/J.N. Moore/T.H. Heidar (eds.), Legal and Scientific
Aspects of Continental Shelf Limits, 2004, 201-12, at 208-9; T. Potts/C.Schofield, Current Legal
Developments - The Arctic, 23 IJMCL (2008), 1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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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반면, CLCS는 러시아의 주장과 달리 두 개의 Ridge는 양쪽 대륙과 화살표

(빨강) 지역에서 지형적으로 단절된 현상이 있다고 판단, 러시아의 해석에 반대하였

다. 즉, CLCS의 현재 입장은 북극해 위치한 이들 Ridge는 UNCLOS 제76조에 따른

submarine ridge로 보아 연장이 불가한 해역으로 판단된다는 태도이며, 러시아가

향후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한 CLCS의 견해와 달리 margin과

ridge 사이에 지질적 연계(geological link)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물

론, CLCS 역시 관련 지역에 대한 지질적 체계와 구조적 역사(tectonic history)를 바

탕으로 신중한 해석과 권고가 요구된다.

[그림] 북극해 Ridge의 지형조건과 자연연장 해석

출처: Ron Macnab, Submarine Elevations and Ridges : Wild cards in the poker

game of UNCLOS article 76, Proceeding of the CARIS 2007 Users

Conference(March 5-9, 2007), p.9.

북극해에서의 ridge 해석에 관하여 관련 국가간 협력 혹은 적극적 해석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러시아와 캐나다는 2010년 개최된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Lomonosov Ridge가 양국의 대륙붕의 자연연장에 해당된다는 것과, CLCS를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 승인 권고될 것이라는 것에 자신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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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Lomonosov Ridge의 양 끝단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로서 CLCS와의 ridge

해석을 둘러싼 논쟁 뿐 아니라, 양국의 정보협력에 의한 CLCS 심의에 공동 대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 캐나다와 덴마크(그린란드)는 공동으로

Lomonosov ridge와 연접하고 있는데, 양국의 대륙붕과 ridge 사이에는 약 800m의

수심에 달하는 약 35km의 넒은 지역이 펼쳐져 있으며, 만일 이 지역이 제76조 제6

항이 규정하는 ridge로 해석된다면 양국의 CS 연장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으며, 따

라서 CS의 자연연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해석 움직임도 예상할 수 있다86).

[그림] 캐나다와 덴마크(그린랜드)의 대륙붕과 Lomonosov87)

그러나 상기 캐나다와 덴마크가 연접한 Lomonosov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의 Lomonosov Ridge에 대한 CS 연장은 지리적 환경을 고려할 때 대륙붕 연장으로

주장되기에는 상당한 과학적 설명과 증명이 요구된다.

85) http://www.bbc.co.uk/news/world-europe-11331904
86) http://www.wired.com/2010/09/seafloor-sunday-73-territorial-disputes-in-the-arctic-ocean/
87) http://www.wired.com/2010/09/seafloor-sunday-73-territorial-disputes-in-the-arctic-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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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러시아와 Lomonosov Ridge88)

상술한 지형적 특징에 대한 해석은 특히 북극해 주변국의 CS 연장 한계를 결정

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러시아가 UNCLOS 제76조의

공식과 제한선 규정, 특히 2500m + 100M의 제한선과 두 개의 설정 공식을 활용하

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러한 신청이 상술한 ridge와 elevation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을 경우, 러시아는 오직 두 개의 donut hole(Gakkel Ridge, Canada Basin)을 제

외한 모든 신청해역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된

다. 다만, submarine ridge로 판명될 경우 러시아가 북극해에서 주장 가능한 CS 연

장 지역은 최대 350M의 제한선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결과는 덴

마크와 캐나다에게도 적용되며, 이들 3개국에게는 이 지역의 지질적 성격이

submarine elevation으로 자국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 북극점을 포함하여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상술한 Arctic ridge가 submarine ridge로 판명되더라도 북극해에서

의 논쟁은 완전히 종료될 수 없는 또 다른 쟁점이 있는데, 바로 북극해 연안국 들

은 이들 ridge에 의해 단절된 지형에도 불구하고 ridge 이원의 CS에 대하여는 여전

88) http://www.wired.com/2010/09/seafloor-sunday-73-territorial-disputes-in-the-arctic-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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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2500m + 100M의 제한선 공식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있다. 즉, 논쟁이

되는 ridge에 의해 cut off된 지역을 넘어서 존재하는 2500m + 100M의 CS는 여전

히 UNCLOS 제76조에 의한 공식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의견에 따

르면 북극해에 존재하는 4개의 'doughnut holes'에 대하여만 연안국의 CS 연장 주

장이 불가하며, 이 외의 지역은 모두 연장 가능한 지역으로 해석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UNCLOS 제76조가 규정하는 정의의 모호함, 그리고 제76

조 제6항의 “on submarine ridges, the outer limit of the continental shelf shall not

exceed 350 nm."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주장 가능하다.

이때의 해석은 ridge 그 자체는 350M에 의해 단절되지만, 그 주변은 조건에 따라서

여전히 2500m + 100M의 제한선 공식이 적용가능하다는 해석도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특히, 북극해는 이러한 조건이 충분히 형성되고 있음. 물론, 이 경우에도 여전히

제한 공식은 연안국의 영해기선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ridge의 주변부 끝단이

2500m + 100M의 외측한계 제한선 설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만일 이러한 경우

가 가능하다면, 모든 submarine ridge가 양쪽 끝단을 기준으로 2500m 수심이라는

법적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100M의 대륙변계 shadow를 형성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그림] submarine ridge를 근거로 한 외측 한계 설정(예)

출처 : Alexander Proelss and Till Müller, The Legal Regime of the
Arctic Ocean(ZaöRV 68 (2008), p.671



- 66 -

[그림] 북극해 4개의 donut hole 간의 지역

출처 : Alexander Proelss and Till Müller, The Legal Regime of the
Arctic Ocean(ZaöRV 68 (2008), p.670

출처 : Tavis Potts and Clive Schofield, Current Legal
Developments The Arctic, Th 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23 (2008),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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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북극의 donut holes

출처: Alexander Proelss and Till Müller, The Legal Regime of the
Arctic Ocean(ZaöRV 68 (2008), p.669

[그림] cut off 불인정시 CS 연장 불가지역

출처: Alexander Proelss and Till Müller, The Legal Regime of the
Arctic Ocean(ZaöRV 68 (2008), p.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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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것은, 상술한 submarine ridge와 elevation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해

양에서의 지형적 특징 혹은 단순한 지각 유형으로 판단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는 것이다. 동시에 다양한 지질학적 형성과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법적 심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CLCS가 과학기술지

침을 통해 충분히 주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과학기술지침은 해양산맥

(oceanic ridges and submarine ridges)의 지질학적 형성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유

형을 나열하고(과학기술지침 7.2.1), 이러한 분류가 해저의 지구조 환경의 다양성으

로 완전하게 구분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과학기술지침

7.2.2). 따라서 과학 문헌에서 적시된 “해양산맥(oceanic ridges)” 용어 또한 매우 엄

격한 의미로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용어가 어떤 경우에는 명백히

해저확장 산맥(oceanic spreading ridges) 만을 지시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해양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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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암으로 조성된 모든 산맥(즉, 위에 기술된 목록에서 상위의 5가지 범주에 속하

는)89)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 이는 변환 산맥

(transform ridges)이 대륙지각 환경(continental crustal environmental)에서 해양지

각 환경(oceanic crustal environmental)으로 발달된 경우에는 산맥 전체 길이에 대

하여 대륙지각 또는 해양지각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이 경우 일부 배

호상 산맥(back-arc ridges)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맥은 해양지각과 관련되지 아니

하다는 사실 등, CLCS가 충분한 과학적 판단의 어려움과 동시에 적절한 해석의 기

준과 주의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적시하고 있다. 즉, CLCS는 과학기술지

침을 통해 “산맥의 기원과 조성(origin of the ridges and their composition)에 근거

하여 제6항의 350M 범주에 적용될 수 있는 산맥(ridges)을 정의함에 있어서 제3항

과 6항의 규정이 어려움을 준다"고 인지(과학기술지침 7.2.2)하고, 이러한 예로 대양

저 산맥이 앞에서 기술한 처음 다섯 가지 유형의 산맥(해양기원 현무암으로 조성되

어 있는)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변환단층을 따라서 형성된 산맥 또는 후기 지구조

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산맥이 대륙주변부로 침입한 몇 가지 예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CLCS는 일부 산맥(활동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산맥을 포함하여)은 그 위에 섬

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경우에 산맥의 부분이 심해저 평원으로

서 간주될 수 없다(those parts of the ridge belong to the deep ocean floor)는 과

학적이고 법적 기준에 대하여는 명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CLCS는 또한

UNCLOS 제76조는 지각의 다른 유형을 체계적으로 참고하지 않으며, 대신에 제76

조는 두 가지 용어, 즉 심해저의 대양저 산맥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육지 영토의

자연적인 연장(the natural prolongation of land territory)”과 “육괴의 수중 연장

(the submerged prolongation of the land mass)”, “육지 영토” 및 “육괴”라는 두

가지 용어만을 참조한다는 사실과 이들 용어는 둘 다 지질학적 의미의 지각 유형에

대하여 중립적인 용어(neutral terms)라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섬 국가의 경우조차도 지질학적 지각 유형은 해저의 산맥과 고지를 제76조 6항의

법적인 범주로 분류하는데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geological crust types

cannot be the sole qualifier in the classification of ridges and elevations of the

sea floor into legal categories of paragraph 6 of article 76, even in the case of

island States.을 인식하고(과학기술지침 7.2.9), 위원회의 시각에서 산맥의 경우에는

89) 과학기술지침 7.2.1.이 규정하는 해양산맥의 지질학적 형성과정 중 “해저확장과 이에 관련된 화산-마그마 활동
에 의하여 형성된 산맥; 해저확장 과정의 일부분으로서 변환단층을 따라서 형성된 산맥; 후기 지구조 활동으
로 인한 해양지각의 융기에 의하여 형성된 산맥; 지각이 열점 위로 이동할 때 이와 관련된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산맥(이러한 산맥은 주로 화산지형 또는 해저산들의 집합체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해양지각 위에 나
타난다); 해양지각 판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산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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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 영토 및 육괴의 자연적인 연장, 산맥의 지형과 제4항에서 정의된 대륙주변부

와의 관계, 그리고 산맥의 연속성과 같은 과학적이고 법적인 심사에 근거하여야 한

다(과학기술지침 7.2.10) 접근하고 있다. 결국, 여러 가지 조건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는 산맥의 문제는 사안별로 심사(the ridges be

examined on a case-by-case basis)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과학기술지침 7.2.11).

Alan Evans는 상술한 조건, 즉 land mass의 자연연장인 ridges 혹은 submarine

ridge를 따라 200M 외측으로 대륙붕 연장을 주장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로 약 9개

의 도서국가를 들고 있으며, 여기에는 Amsterdam and St Pauls Island (France);

The Azores Islands (Portugal); Ascension Island (United Kingdom); Bouvet Island

(Norway); The Galapagos Islands (Ecuador); Prince Edward Island (South Africa);

Iceland (Iceland); Easter Island (Chile), Rodriguez (Mauritius)등이 포함된다90).

[그림] 아이슬랜드와 주변해역 지형도91)

90) Alan Evans, Chris Carlton and Lindsay Parson, Article 76 : The Ridge Issue. Southampton Oceanography
Centre,p.4.

91)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e/ee/N-Atlantic-topo.png;
http://en.wikipedia.org/wiki/Iceland_hot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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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아이슬랜드 지형과 지질연혁 92)

북극해에서의 CS 연장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는 연안국의 북극해 심해 자원에

대한 경쟁적 확보노력, CLCS의 해석과 권고 내용에 따라서 접근될 수 있는 북극해

연안국 간의 CS 연장을 위한 폐쇄적 연대 가능성에 있다. 물론, CLCS의 UNCLOS

및 가이드라인 해석과 설명의 불투명한 기준, 불명확한 설명에 따른 연안국 신청과

CLCS의 권고가 ping-pong식으로 장기화 될 수 있는 등의 요소 역시 여전히 북극

해 CS 연장 문제가 국제사회 공동의 갈등 및 해결 과제로 심화될 것이라는데 있다.

단, 현재 CLCS가 ridge와 elevation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

UNCLOS, 과학기술지침 등은 상당한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CLCS 역시 분

명한 한계를 인지, case by case로 심사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연안국과 非연안국 간 CLCS의 권고를 둘러싼 갈등도 충분히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CLCS의 권고 결정(decision making process)과 그 설명

92) http://www.jonfr.com/volcano/?p=2754; http://lithosphere.gsapubs.org/content/2/5/361/F2.larg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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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밀성(confidentiality)은 향후 북극해 CS 연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당한

논쟁 사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CLCS의 기밀성에 대한 보장은

논쟁여지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극해 연안국에 의한 불필요한 해석과 CLCS 권고 결

정이 쉽게 도전받을 수 있는 절차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동시에 북극해 연안국 들이 선행 제출 문건의 CLCS 결정

을 근거로 반대의 혹은 기타의 접근을 통해 자국 신청서의 권고 승인을 유도하려는

조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유용할 것을 판단된다.

그러나 CLCS와 북극해 연안국의 CS 연장을 둘러싼 갈등은 비단 양자의 문제로

제한되지 않는다. 연안국이 UNCLOS에 근거하여 수정 신청과 그 제출 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 북극해는 연안국과 CLCS 간 “신청-권고

(ping-pong)"의 가능성을 근거로 ISA의 관리 범위에서 지속적인 불투명한 위치에

처하게 되며, 이는 UNCLOS가 CLCS를 설립한 근본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 이는 과학적 판단의 최종 권한이 CLCS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승인과 이행은 여전히 연안국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6년 현재까지 CLCS에 접수된 정식 CS 연장신청서는 77건(수정 제출안 포함)

이며, 현재 CLCS의 신청서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년에 2건을 넘지 못한다

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2039년에 이르러 현재의 신청안을 모두 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연안국과 CLCS의 ping-pong식 시나리오가

개입된다면, 이러한 시기는 그 이후로 연장될 것이며, 이는 연안국의 CS와 ISA가

관할하는 심해저(Area)의 공간적 경계를 조기에 완료하고자 했던 UNCLOS의 정신

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북극을 둘러싼 CS 신청서 제출의 잠재적 후보국이 공동으로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해석과 FOS 설정과 같은 기술적 연계를 강화한다면 북극해에서

의 CLCS 해석과 연안국 신청서에 대한 통일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북극해를 둘러싼 국가 중 미국의 경우 UNCLOS를 비준하지 않았으며, 이는 CLCS

문건 제출 시기에서도 상당한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동시, 혹은 유사 시기

의 신청 공조를 꾀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물론 각국의 정치적 환경과

준비를 둘러싼 기밀 접근에 대한 문화적 차이, 북극해에서의 군사안보적 정보 관련

성 등의 문제로 공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많음).

북극 연안국의 협력 가능성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데, 이는 먼저 CLCS

의 기능적 한계와 연안국간 200M 외측 CS에서의 경계획정에 관한 접근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CLCS의 권고 혹은 권고 이전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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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각 연안국은 200M 외측 CS의 경계 문제를 관계국과 협의, 획정할 가능성은 얼

마든지 있다. 단, 이는 연안국간 협력의 접근이면서 동시에 CLCS의 권고 기능 혹은

국제사회의 공동 이해문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될 것이다. 특히, 북극해에

서의 CS가 제76조 제6항의 해석(ridge, elevation)을 둘러쌓고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서, 연안국이 다른 해역(예컨대, 태평양)에서 CLCS 권고 이전에 관계국과 200M 외

측 CS 경계에 합의하는 문제와는 국제적 인식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북극

해 연안국이 만일 CLCS 권고 이전에 관계국가와 200M 외측 CS에 대한 경계획정

을 체결할 경우, 이는 북극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 가능성을 차단하고 CLCS가

다른 해석을 내릴 가능성에 대하여는 연안국 간 연대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물론, 북극해 연안국이 CLCS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선언 등

의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접근 역시 상술한 바와 같이 북극해 CS 연장에 대

한 협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북극해에서의 협력의 예로는 비공

식적이면서 기술적 수준의 협력으로 수행되었던 IBCAO(International Bathymetric

Chart of the Arctic Ocean)를 들 수 있다.

2013년 캐나다는 Arctic Ocean에 대한 대륙붕 연장 예비정보를 제출하면서, 미국

및 덴마크와의 기술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향후 해당지역

에서의 조사량으로 15,500km의 seismic reflection data, 1,100km의 seismic

refraction data, 38,000 line-km의 bathymetric data, 퇴적층(sedimentary layers)에서

의 seismic velocity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해 약 171개의 소노부이(sonobuouys)가

활용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자료 중에 약 58,000km의 항

공중력(airborne gravity)와 magnetic data는 Arctic Ocean에 위치하는 Alpha와

Lomonosov Ridges의 연장 규명을 위해 수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93). 동시에 캐나

다는 자국의 대륙붕이 지형학적으로 Amundsen Basin과 Canada Basin을 통해 연속

되고 있다는 것과 이들은 Lomonosov Ridge와 Alpha Ridge와 같은 많은 해저 고

지(seafloor elevations)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에

기반하여 향후 캐나다가 Arctic Ocean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륙붕은 Alpha

와 Lomonosov Ridges에서 350M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캐

나다의 예비정보로 보건대, Arctic Ocean에 대한 북극해 연안국들은 필요시 기술적

및 과학적 해석에서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미국과 같

이 북극해에 대한 대립적 이해가 있는(예컨대, Russia) 다른 국가의 해석에 대하여

는 관련 지형의 해석(예를 들어, Lomonosov Ridge)을 견제하는 복잡한 형태가 지

속될 것으로 에상된다.

93)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preliminary/can_pi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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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국가 경계획정 (영유권) 수요여부
비고

A국 B국 C국 D국 TS EEZ CS ECS

1 Canada US - - ○ ○ ○ ○
Beaufort Sea

Arctic Ocean

2 Canada US - - ○ ○ ○ ○
Dixon Entrance

북극해 무관

3 Canada US - - ○ ○ ○ △

Juan De Fuca

Strait

북극해 무관

중간선 방법 합의/

활용 기선 이견

4 Canada US - -
Machias Deal Island

영유권
북극해 무관

5 Canada
Denmark

(G)
- -

Hans Island 영유권

(해역창출 법적 효과 zero)

경계획정협정

완료

6 Canada
Denmark

(G)
- - - - - ○

Arctic Ocean

(Lincoln Sea의

200M 이내는 잠정협

정 완료)

7 Canada
Denmark

(G)
- - - - - ○

Labrador Sea(North

Atlantic Ocean)

8 Iceland
Denmark

(Faroe)
Ireland UK - - - ○

Faroe-Rockall

Plateau Region

*CLCS 동시 심사

9 Iceland Norway Denmark - - - - ○ Southern Banana

5. 북극해 해양경계획정 : 미해결 사안

현재 북극해에서는 연안국에 의한 200해리 이내의 EEZ 및 대륙붕에 관한 해양경

계획정이 거의 종료되어가고 있지만 연안국에 의해 획정된 경계는 관계국의 전속에

대한 권능이 적용되는 범위로서 객관적 영역 제도에 따르기 때문에 제3국은 그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EEZ 및 대륙붕에 대한 주장이 중복되

어 경계가 아직 획정되지 않고 있는 해역의 자원에 관한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에

대해서는 학설 및 각 국가의 실행에 따른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덧붙여

둔다.

[표] 북극해를 둘러싼 미해결 해양경계획정(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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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 (Faroe) Hole(Ægir Basin)

10 Iceland Ireland
Denmark

(Faroe)
UK - - - ○

Hatton-Rockall

Area

11
Denmar

k(G)

Norway

(Svalbard)
- - - - - ○ Arctic Ocean

12
Denmar

k(G)

Norway

(JM)

Norway

(Svalbard)
- - - - ○

Banana Hole의 북
서쪽

13 Russia Norway - - - - - ○
Western Nansen

Basin

14 Russia US - - - - - ○ Arctic Ocean

15 Russia Canada - - - - - ○ Arctic Ocean

그러나 북극해의 해양관할권 혹은 해양 이익에 대한 참여를 논하는데 있어서 우

리나라와 같은 非연안국 입장에서는 북극해 연안국들 간의 연대가 가시화되는 것,

즉 북극해 문제가 연안국들 끼리 결정할 수 있는 ‘지역해’의 문제로 제한되어 논의

되는 경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할권 확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예외

는 아니다. 먼저, 해양경계획정의 문제는 북극해가 해양이라는 점에서 연안국이

UNCLOS에 따른 EEZ와 대륙붕을 주장 혹은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

만, 북극해를 ‘지역해’의 문제로 국한시키려는 북극해 연안국의 폐쇄적 협력 논의가

강화될수록 CLCS와의 200해리 외측 CS 연장에 대한 과학적 해석 대응 작업은 연

안국 주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컨대, CLCS의 엄격한 과학적 해석이 연

안국의 CS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연안국은 북극해에서의 200M 외측 CS

이 연안국에게 편입된 것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미확정 질서로 고착화 시키기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즉, CLCS가 북극해에 존재하는 4개

의 ridge를 submarine ridged의 성질로 해석하고 그 연장성에 대하여 과학적 단절

로 판단할 경우, 연안국은 지속적인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기타 대륙붕에 대한

ISA의 관리 권능을 차단할 수 있다. 연안국의 이러한 접근은 사실상 CLCS와의 장

기적 과학기술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非연안국과 "인류공동유산

(common heritage of mankind)“의 관리자인 ISA의 개입 여지를 합법적 절차로 차

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미 북극해 연안국 간에는 High Arctic Ocean, 즉 국가관할권 외측의 공해에서

의 상업적 어업 금지에 대한 moratorium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2월, Greenland

수도인 Nuuk에서는 미국이 Canada, Russia, Norway를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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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설득하였으며, 기존에 상업적 어업행위 금지에 동의하였던 Denmark를 포함하

여 북극해를 연접한 5개국이 이에 합의하였다94).

High Arctic Ocean에서의 상업적 어업을 금지하는 조치는 非북극해 연안국 뿐

아니라 북극해 연안국에게도 상당한 딜레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21세기 중반쯤에

여름 일부 기간이 상업적 어업행위가 가능할 정도의 해빙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

역에서의 탄화수소 개발에 대한 기회 또한 확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인류의 접근과

그 결과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러한 필요성은 충분히 고려될 필요는 있었다. 즉,

북극지역 자원에 대한 ‘상업’적 접근의 확대가 가져올 위협은 연안국에게는 국제적

(주체)로 인해 수행되는 “불확실성의 결과”를 우선적, 혹은 직접적으로 감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접근이기도 하다. 사실 북극해를 둘러싼 5개의 연안국들은

200M 내측에서의 어업행위에 대하여는 개별법을 통해 규제하여 왔으나95), 그 외측

의 central Arctic Ocean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는 사실상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물론, 현재 이들 수역은 해빙(海氷)으로 덮혀 있다는 점에서 상업적 행위가 존재하

는 것은 아니며, 인근 수역에서 가자미류(turbot)와 북극 대구(Arctic cod)를 잡는 것

이 전부이다.

북극해에서의 상업적 어업 금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비단 연안국의 주도적 요구

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2012년 약 67개국에서 모인 2,000명 이

상의 과학자들은 보다 많은 과학적 조사가 완료될 때 까지 북극해에서의 상업적 어

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과학자들은 이들 수역에 대한 규

범적 공백이 어류 개체군에 관심이 있는 많은 저층 트롤선(bottom trawler)으로 하

여금 이들 지역을 중요 목적지로 선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96).

그러나 2014년 북극해 연안국간 합의가 국가관할권 이원인 ‘공해’ 지역의 북극해

에서의 상업적 어업 금지를 목적으로 하나, 이러한 합의의 효과적 이행은 북극해

연안국과 비연안국간의 국제적 합의(The best way to achieve the stated goal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signed by Arctic and non-Arctic countries)에 근거하여야

94) “Canada agrees to work to prevent fishing in High Arctic:Five nations work on deal to block commercial
fishing until more studies done”, CBC news(2014.2.27)
(http://www.cbc.ca/news/canada/north/canada-agrees-to-work-to-prevent-fishing-in-high-arctic-1.2554332)

95) 예를 들어, 미국은 2009년 ‘Arctic Fishery Management Plan’을 채택하고, Alaska 북부의 자국 관할수역에서
상업적 어업행위는 어족자원이 지속가능한 것임이 과학조사를 통해 판명될 때 까지 금지시킨 바 있다.
EcoWatch(2014.2.25)(http://ecowatch.com/2014/02/25/fishing-ban-in-arctic-sea-ice-melt-opens-international-wat
ers/)

96) http://www.cbc.ca/news/canada/north/canada-agrees-to-work-to-prevent-fishing-in-high-arctic-1.2554332.
2,000명이 넘는 과학자들은 연대 서명한 서한을 북극 연안국에게 발송하였는 데, 그 내용은 해당 지역에서의
어족 자원에 대한 남획이 종 다양성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상업적 어업의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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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대규모 원양 어선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함께 이러한 합의에 동참할 것인가 혹은 별도의 참여 방식을 확보할 것인가

등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리라 보여지며, U.S. Arctic Research Commission

(USARC) 소속의 Benton 박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북극해 연안국들 주요 원양어업

국가들과의 합의가 향후 Arctic Ocean에서의 상업적 어업행위를 금지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97).

엄격한 의미에서, 상술한 central Arctic Ocean 에서의 상업적 어업 금지에 대한

moratorium은 북극해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간의 폐쇄적 합의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단순한 북극해 연안국이 북극해 非연안국과의

사전 합의적 절차 없이 사실상의 진입의 장벽을 설정할 수 있는 예시적 측면임은

당연하다. 다만, 북극해에서의 국가관할권 외측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협력, 혹은 합

의의 과정은 국제사회의 공동의 이해가 함께 논의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즉,

북극해는 이를 둘러싼 연안국이 UNCLOS에 근거하여 영해, 접속수역, EEZ, CS,

200M 외측이 대륙붕 연장을 꾀할 수 있는 합법적 접근 대상임은 부인될 수 없으

나, 그 외측의 한계를 결정하는 문제는 모두 ‘국제사회’의 ‘공동의 이해’, ‘공동의 관

심’, 혹은 “인류공동 유산”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주지하여야 한다. 이는,

북극해의 문제가 단순한 “지역해”의 문제가 아닌 “지역해”와 “지역해”, 즉 “국제적

이해가 있는 지역해 간”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단 컨대, 북극해를 둘러싼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는 사실상 북극해 CS의 대부분

을 편입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극해 非연안국으로서의 우리나

라가 소위 북극해 ‘에너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북극해 연안국 광구를 직

접 투자를 통해 확보하거나 개발 지분에 참여하는 방식을 가정할 수 있으며, 혹은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기술적, 산업적 수요를 중심으로 접근 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북극해에서의 자원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연안국 주도의 개발로 형성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매체와 정부가 습관처럼 사용하는 북극해 ‘자원 선점’이

라는 접근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다소 공격적 어투로 활용되는 ‘북극 전략’과 함께,

북극해 연안국과의 타협적, 산업적 기회요소에 참여하는 방식의 합리적 태도로 전

환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건의는 북극해에서의 ‘상업적’ 개발 단계에 편입하

기 위한 경제적 필요성에 근거한다. 즉, 정부 정책적 측면에서는 과연 ‘북극해’의 문

제 혹은 질서가 북극해 연안국 주도로 형성되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 혹은 북극해

97) “U.S. Calls for Commercial Fishing Ban In Arctic As Sea Ice Melt Opens International Waters”(Eco Watch,
2014.2.25), (http://ecowatch.com/2014/02/25/fishing-ban-in-arctic-sea-ice-melt-opens-international-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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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해 간의 문제”로 국제사회 “공동의 관심 해역”이라는 데 주목하고, 연안국

의 지나친 북극개발 정책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국제적 논의 전환을 꾀할 것인가

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책적 연구와 손익 분석이 필요하다.

사실, 북극해에서의 산업적 접근 기회는 분명 우리나라에게 유리하며, 경제적 수

혜국임은 자명하다. 다만, 북극해에서의 개발행위와 국제적 기후변화와 환경적 측면

에서 야기될 수 있는 재앙은 경우에 따라 전지구, 특히 우리나라의 식생대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인(原因)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국가

적 차원에서 각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극해를 둘러싼 국가정책의 방향은 크게,

(1) 북극해 연안국의 인근 해역에서 진행되고 이용되는 산업적 수요에 참여, (2)

central Arctic Ocean을 중심으로 하는 북극해의 레짐 문제는 ‘북극 연안국’의 문제

가 아닌,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라는 점을 끊임없이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정부 부처의 정책 방향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지 않

는다는 점에서 정책적 후순위, 혹은 단순한 학술적 논의 영역으로 배제되어 있으나,

사실 북극해 非연안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정책적 측면에서 선행시켜야 할 가장 중요

한 연구이자, 정책방향 결정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북극해 개발과 환경적 기준에 국제적 합의

를 도출하는데 있어서의 입장은 느슨한 형태의 관리보다는 엄격한 형태의 국제적

기준과 거버넌스 형성 방향으로 접근, 정책 대응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

로 판단된다. 이는 거시적 측면에서는 북극의 개발이 가져올 환경적 재앙을 예방하

고 전지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면서, 국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식생과 수산자

원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적 환경 요소를 억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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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북극권 국가의 국제관계사 : 북극해 환경변화와 군사안보

제1절 머리말

“현대문명의 잠재력은 국가경제의 이익과 유럽 등 북극 주변 국가들의 이익, 그

리고 인류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북극을 거주 가능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가

능케 할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지역에 축적되어 온 안보 문제

가 해결되어야 한다”(1987, 무르만스크 선언. 고르바쵸프)

고르바쵸프는 상기 선언과 함께 “시급한 안보 이슈에 대한 토론을 할 지역국가

(the countries of the region to a discussion on the burning security issues)”를 초

대하여 북극이 “날씨가 만들어지는 부엌(whether kitchen)"일 뿐 아니라, 지역간 기

후에 영향을 주는 근원(根源)임을 역설함으로써, 북극의 정치적 안정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1991년 전략무기감축협정(the Treaty on the Reduction

and Limitation of Strategic Offensive Arms, STARTⅠ)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북극해를 대상으로 제기되는 “평화”와 “안보”가 일반적 “비무장화”로 연

계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북극항로를 둘러싼 캐나다

와 미국의 해양통항권(북서항로)에 대한 해석 대립, 러시아가 북극해에서 운용중인

북해함대(Northern Fleet)와 해양독트린(2001), 캐나다의 제1전략(Canada First

Defence Strategy), 덴마크의 Danish Defence Global Engagement 등은 북극해에서

의 지속적 방위력 증가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술한 “평화”의 개념에 ‘군사적

활동’ 자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북극해를 무대로 한 활동의 확대는 의심의 여지없이 기후변화에 따른 해빙에서

찾을 수 있다. 2007년에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제4차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시스템의 온난화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 점은

대기나 해양의 세계평균온도의 상승, 설빙의 광범위한 융해, 세계평균해면수위상승

이 관측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명백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북극해 기온 상

승이 과거 100년간의 세계 평균 기온 상승률의 평균치인 0.74도의 약 2배의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과 해빙이나 적설 면적의 감소로 연계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북극해의 해빙은 새로운 해상교통로의 출현과 북극해 해저자원 개발에 대한 기대

제고를 의미하고, 이는 동시에 각국의 해군활동 범위의 확대로 인한 북극해 안전문

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문에서는 북극해를 둘러싼 군사전략적 가치와 함께 각국의 방위력 증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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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북극해에서의 군사적 대립 가능성 등에 대하여 개괄하고자 한다. 북극해의 군

사적 대립은 전지구 패권전략을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향후 북극해의 이용, 그리

고 관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제2절 북극해, 四通八達의 지중해(地中海)

1. 북극해를 둘러싼 세력충돌과 균형 접근

상술한 북극해 해빙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매년 8월 하순부터 10월 상

순에 걸쳐 2개월간은 연안부의 빙하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 이미 발생하고 있

다. 이는 지구온난화가 현재의 속도로 진행될 경우, 해빙은 더욱 진행될 것이며, 연

안부의 빙하가 연중 해빙 상태가 되어 통항 가능한 상태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빙하로 덮여 있었던 북

극해가 제한된 기한 동안, 일년 내내 연안부를 중심으로 해빙 되었을 경우, 북극해

해양을 둘러싸고 어떠한 인간활동 변화가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다. 부정적 측면에

서는 북극해 자연 환경과 생태계 자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야기될 것이며, 긍정

적 측면에서는 북극해를 활용한 물류이동 거리의 단축, 유라시아 물류이동의 상업

적 이용과 거래의 확대, 북극해 자원의 이용과 개발의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분류는 각각의 영역에서 창출되는 해양인프라 산업의 추가적 효

과를 당연히 포함한다.

그러나 북극해 해빙을 둘러싼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예측에도 불구하고, 북극해

연안국과 非연안국, 연안국과 연안국 간에 가장 민감하게 제기될 수 있는 활동영역

은 역시 군사적 활동 범위의 확대와 관계된다. 특히, 북극해에 대한 통제력과 북극

해에서의 군사활동 역량을 갖춘 국가가 북반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에 자국의 군

사역량을 직접적으로 투사(投射)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매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북극해에서의 군사적 매력은 각국이 일종의 치킨게임(game

of chicken)의 자세로 장기화될 수 있으며, 국제적 정치 환경을 적절히 반영한 형태

로 제로섬게임(zero sum game)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물론 북극해가 ‘지역해’가 아닌 ‘지역해와 지역해’의 문제로 확대되어, 강력한

국제적 합의 요구를 근거로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방법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그

러나 저자가 판단할 때, 이러한 균형은 ‘군사적 역량을 갖춘 국가’의 적극적 균형

도출 자세 보다는, 오히려 치킨게임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충돌 환경

을 피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자구책일 가능성, 그리고 군사적 역량을 갖춘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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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자국의 선택(군사적 역량 강화방향)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력을 발휘한

다는 의미에서의 균형 도출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국가간 관계가 절대적으로 신

뢰관계를 기반으로 호혜적 관계와 균형을 형성하지는 않는다는 국제관계 논리와 무

관하지 않다. 북극해에서의 군사적 역량 충돌과 균형 역시 동일한 접근법이 반복될

것은 자명하다. 다만, 어느 수위에서 조정력이 발휘될 것인가는 북극해의 정치적 환

경변화와 함께 진행될 것이다. 결국 북극해에서 군사활동을 억제하는 것은 국가간

충돌과 함께 세력간 균형을 위한 조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는

군사적 활용성을 인지한 “강대국의 본질적 야망”과 연계되어 있음은 분명해 보인

다.

2. 사통팔달 북극해와 군사적 가치

지구의 최북단에 위치하는 북극지역은 아시아와 유럽, 북미라는 3개의 대륙, 그리

고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2개의 대양(大洋)으로 둘러싸인 매우 특수한 지역이다.

지구 구체의 특징으로 볼 때, 북극점으로부터 위도를 중심으로 어느 1도선 까지의

각 점은 개략적으로 동일한 거리에 있으며, 북극점은 북반구의 이들 세 대륙과의

최단 거리를 형성하는 중심점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다수의 강대국들은 모두 북반

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극점은 따라서 각 대륙과의 최단점을 형성하는 곳이기도

하다. 예컨대, 북극점에서 워싱턴, 모스크바, 북경, 파리, 런던 까지의 거리는 각각

5690km, 3810km, 5580km, 4580km, 4290km이며, 모두 5700km 미만의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스크바를 기점으로 할 경우 북경, 워싱턴, 파

리, 런던과의 거리는 각각 5800km, 7830km, 2500km, 2490km로 파리와 런던이 비

교적 가깝지만 북경과 워싱턴까지의 북극점을 기준으로 할 때 보다 오히려 200km,

2100km 이상 멀게 위치하고 있다. 위도가 비교적 낮은 북경의 경우 모스크바와 워

싱턴, 파리, 런던 등의 지역과 보다 멀게 위치하며, 각각 5800km, 11160km,

8230km, 8150km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북극해를 지배하는 것은 3개 대륙, 2개의 대양을 관통할 수 있는 북반구

를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현대적 기술 발달에 따라, 짧은 거리 혹은 최

단거리라는 지정학적 및 전략적 활용성을 가진 북극해의 기능적 활용성과 민감성은

보다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이미 항공기를 활용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북극이 가지

고 있는 지리적 장애 요소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북극지역은 “공역(空域)”

의 중심이면서 갈수록 항공로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북극점과 그 부근 지역에 배치되는 군사적 세력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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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북극해를 이용한 항로 (참조: Wikipedia,

“Arctic shipping routes”)

하는 미사일과 기타 무기, 혹은 북극점을 관통하는 비행물체가 최단 시간 내에 북

반구에 위치한 대국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북

극해가 가지는 이러한 군사적 활용 혹은 전환 가능성은 북극권 연안국과 비연안국

모두에게 “전략지역의 선제적 확보”와 “군사적 위협의 선제 제거”라는 대립적 구도

를 형성하게 하는 불안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극해가 그 목적과

활용성이 어떠하든 간에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였던 ‘대립’, 혹은 ‘패권’의

중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극해라는 지역해를 “협력”

이라는 인류공동의 문제로 활용하도록 안정적 전환을 꾀하기에는 여전히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장애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는 한계의 표현이기도 하다.

결국 군사적 측면에서, 북극해의 통제권을 가진 국가는 북극의 사통팔달(四通八

達)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자국의 힘을 북반구를 포함한 전체 국제사회에

쉽게 투영시킬 수 있는 지정학적 심장부를 가지게 된다. 북극해의 이러한 지리적

위치의 특유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구의 지중해”라는 사전적 정의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지구 기후변화는 북극해가 다른 지역해와 연동될 수 있다

는 측면에서의 군사지정학적 가

치를 뚜렷하게 제고시켰다”고 접

근하는 것이 북극해 군사안보적

논제를 풀어가는 솔직한 태도일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이러한 접

근은 또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다른 지역해와 연동될 수

있다는 측면은 북극해 항로를 포

함한 산업적 접근과 활로 개척이

라는 기회적 측면을 의미한다. 예

를 들어, 북극해는 유라시아 대륙,

북미대륙과 연접하면서 서쪽으로

는 Norwegian Sea, Greenland

Sea, Baffin Bay을 통해 대서양과

연결되며, 동쪽으로는 협소한

Bering Sea와 태평양이 연결된다. 만일 북극해 빙하(氷層)가 대규모로 융화될 경우

북극해의 광활한 해역을 활용한 항행은 다층적이고 다양한 항로를 창출할 것은 분

명하다. 일찍이 제2차 대전 기간동안 북극해는 연압국의 중요한 전선 중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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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Davis 해협1)

활용되었고, 특히 Iceland에서 Murmansk항구까지의 북극항로는 서방의 소련 원조

를 위한 전략적 항로로 이용되었다. 이 노선을 따라 미국과 영국 등은 쇄빙선으로

항로를 개척하고, 군함을 호위하였으며, 약 400만톤 무기와 탄약, 식량, 약품 등의

대량의 전쟁물품을 수송함으로써 연합군 승리의 중요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향후 북극의 해방에 따라 북극해역은 (1) 북극해에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으로

잇는 항로(주로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와 북동항로(Northeast Passage)), (2)

북미 북부해안의 각 항구에서 유럽 대륙의 북부 각 항구를 연결하는 항로, (3) 북미

북부 해안 각 항구 간의 근해를 연결하는 항로와 유럽 대륙 북부지역 각 항구간의

근해를 연결하는 항로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중 (1)에서 언급하는 항로는 북반구 동서를 관통하는 항로로서, 일반적으로 북

극해의 상업적 활용성을 논할 때는 바로 이들 두 항로를 의미한다. 북서항로는 캐

나다와 그린랜드 사이에 위치한 Davis Strait, 캐나다의 북극해 군도, 알래스카 북극

연안에서 Bering Strait를 관통하며, 북동항로는 노르웨이 북부해역에서 출발하여 러

시아 북부 해역을 관통하여

Bering Strait에 이르는 항로

를 말한다.

둘째, 북극해의 지정학적

위치와 지리적 특징은 동시

에 이 지역의 군사적 역량

이 특정 국가에게 집중될

경우, 북반구 뿐 아니라 국

제적 선박 통항과 항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중대한 위

협으로 작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북서항로와 북동항로

는 해상교통로일 뿐 아니라

군사 전략적 가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들 항로는 파나마 운하

의 운용에 상황에 변화가 생길 경우, 미국이 북극해를 통해 핵잠수함을 태평양 까

지 가장 은밀하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항로대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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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북극해의 군사전략과 잠수함 운용

출처 : As the World Warms, Navy Strategists Plan for an Arctic Rush(MAX STRASSER,

2014.4.30)

군사적 측면에서, 북극해의 또 다른 장점은 1m가 넘는 빙층(氷層)이 핵잠수함의

안전을 보호하는 천연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북극해는 대부분이 연중 평균

두께 3m의 얼음으로 덮혀 있으며, 겨울에는 해수 면적의 약 73%(약 1000만㎢ ~

1100만㎢), 여름에는 약 53%(약 750만㎢ ~ 800만㎢)가 얼음으로 덮혀 있다. 일반적

으로 지표면에서 가까운 궤도정찰 위성의 전자파는 약 10m의 수층을 투과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세계 각지의 대양을 항행하는 잠수정은 대부분 쉽게 공중 감시되거나

추적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북극해가 가지는 환경적 열악성은 군사활동을 수행

하는데 매우 우호적 환경을 형성하는 차단막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북극해의 해

빙이 갖는 또 다른 군사적 유용성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북극해 해빙 상황과 관

련된다. 즉, 북극해의 얼음은 전자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에 충분한 역할을 하며,

또한 북극해의 열악한 기후와 푹풍(설)은 최신의 해양감시위성으로도 수중 행동을

추적하거나 감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북극해 빙층(氷層)은 지속적

으로 분열하면서 거대한 소음을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소음은 잠수함의 음향이 거

의 완벽하게 은폐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북극해 해빙층의 상시적 변화 과정에서 발

생하는 부단한 파열음과 거대한 소음이 외부로 부터 잠수정 활동 감시를 방해하며,

이 지역의 전리층이 상시 요동치는 것 역시 잠수정 감시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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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반잠(反潛) 능력을 갖춘 선박이 수면을 항행하는 함정을 중심으로 수행

된다는 점에서 북극해의 환경조건은 잠수함 작전을 저지할 수 있는 사실상의 효과

적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극해에서 전략적 핵잠수정의 운용은 거의

적이 없다는 표현이 적절하며, 북극해의 환경적 극한성은 향후 일정 시기 동안 여

전히 강대국들에 의해 은폐된 군사활동을 지속될 수 있는 천혜의 장소로 활용될 것

으로 보인다. 이미 20세기 80년대와 90년대 초기, 소련이 전략적 핵잠수정을 북극해

로 집중시켰으며, 미국 역시 유사한 전략적 이동을 완성한 바 있다.

제3절 각국의 북극해 군사전략

2000년대 후반에 들어 북극의 결빙 면적이 현저하게 축소되어 항로와 자원개발을

통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전망이 높아지자, 북극해 연안국은 북극에서의 경제적 이

익 확보를 위해 군사력에 투자를 본격화한다. 특히 2007년 8월의 러시아의 북극원

정대가 소형잠수정을 활용하여 4천미터 아래 해저에 러시아 국기를 꽂는데 성공한

이후, 군사적 증강 움직임은 본격화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87년 고르바쵸프의

선언이후 북극지역을 대상으로 형성되던 협력적 국제 관계가 점진적으로 정치적 혹

은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는 기조로 변용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림] 북극해에서의 관할권 확대와 군사적 역량 배치도

출처: PAUL GOBLE, MOSCOW AGAIN MAKES EXPANSIVE CLAIMS TO LARGE

PARTS OF ARCTIC OCEAN(Up Nort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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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 캐나다

미국은 제2차 대전을 계기로 북극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하였

고, 북태평양의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란드 및 아이슬란드에 군사기지를 설

치한 바 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북태평양 및 북극해 주변 해역은 영국 및

소련에 대한 군사 지원 물자의 공급 경로로서도 중요한 요충지였다. 1807년 러시아

로부터 구입한 알래스카는 1970년대 유전개발이 본격화 되기 전, 이미 일본에 의한

북미 서해안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거점 기지를 설치 한 바 있다. 알래스카 뿐

아니라, 캐나다의 북부 여러 지역 역시 미국의 전략 물자 수송을 위한 공급기지로

활용되었고, 병사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전략 물자 수송을 위한 인프라 등이 구축

되었다. 미군은 캐나다의 북부 여러 주에 전략 물자를 전선으로 수송하기 위한 공

급 기지를 마련하고 동시에 병사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전략 물자 수송을 위한 인

프라 등을 정비하였는데, 전투가 가장 격렬한 시기에는 약 5만 명의 미군 및 캐나

다군의 병사가 북극권에 배치되어 있었다.

북극권은 1940년대 말 냉전의 심화와 함께 서방동맹과 소련과의 잠재적 전투지역

으로 간주되었으며, 1949년 NATO 창설 이후에는 유럽의 동맹국을 방위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소련이 장거리 폭격기를 통한

내습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는 1951년 Pinetree Radar Defense

System, 1955년 북위 70°선에 Distant EarlyWarning Radar System(원거리조기경계

레이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 1957년에는 미국은 캐나다

정부와 공동으로 북미 대륙의 북방 방위를 위한 NORAD(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se Command, 북아메리카 방공협정)을 체결하여 24시간 경계 태세

를 구축하였다98). 미국과 캐나다의 NORAD를 통한 방공시스템의 전략적 가치는 이

후 1957년부터 1960년에 걸쳐 소련이 대륙탄도미사일의 배치를 계기로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미국의 북극정책이 다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1968년 알

래스카에서 North Slope 유기전이 발견되면서 부터였는데, 특히 이 시기의 냉전이

라는 공산권과의 갈등요소와 연계되면서, 북극은 군사활동과 방어전략에서 핵심 지

역으로 재평가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 대북극 정책의 기

본적 방침을 발표한 것 역시 이 시기였다99).

98) NORAD에 대한 상세한 역사와 내용에 대하여는 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se Command, 《A Brief
History of NORAD》(2013) (http://www.norad.mil/AboutNORAD.aspx) 참조.

99) Nord, D. C. “Canada as a Northern Nation: Finding a Role for the Arctic Council,” in the James, Patrick, et.al.,
Handbook of Canadian Foreign Policy(Lanharm:Lexington Books, 2006), pp.29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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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2007년에 북극점에 국기를 꽂은 이후, 미국의 북극에 대한 전략적 중요

성은 다시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 해군은 처음으로 해병대, 연안 경

비대와 함께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2007)”을 발표하

였다. 이후, 보다 광범위한 정책방향으로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

66 and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 25(2009.1)”가 발표되었는데, 이

지침은 George W. Bush 대통령의 마지막 법안 중의 하나로 탄생되었으며, 여기에

서는 북극정책에서 여섯 가지의 우선순위 중의 하나로 ‘안보(security)'를 열거하고

있다. 해군의 구체적인 북극행동계획인 "U.S. Navy Arctic Roadmap(2009.10)” 역시

이 시기에 발표되었으며, 북극에서의 투자와 정책, 전략에 대한 가이드로서의 역할

을 하여 왔다100). 그러나 북극 안보는 UN 국방정책에서는 단지 미미한 역할을 담

당하여 왔을 뿐이며, 2010년도 Obama 대통령에 의한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1년 발표된 US National Military Strategy에서도

미구 안보의 목표와 군사정책을 정의하면서도 북극에 대하여는 간략한 언급에 제한

적이다101). 이러한 태도는 21세기 안보 전략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는 2012년도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문건에

서 여전히 언급되고 있지 않다102). 이는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이후, 미국의 북극

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다만 군사안전

보장 면에서의 북극정책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US CG의 지휘관

인 Robert Papp를 비롯하여 미국의 북극군사전략에 대한 적극적 준비 필요성을 주

창하는 시각 역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103). 이러한 주장에는 북극에서의 기지 건설

과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준비 등을 포함하나,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북극해에 대

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행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이

아직 북극에서의 군사행동을 통제할 독립된 관구를 두고 있지 않은 것 역시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USNORTHCOM(Northern Command), USPACOM(Pacific Command),

USEUCOM(European Command)에서 북극지역에 대한 공동의 관리와 책임을 분담

100) Department of the Navy: 《US Navy, U.S. Navy Arctic Roadmap》(Washington, DC, Oct. 2009).
101)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White House: Washington, DC, May 2010); and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1: Redefining
America’s Military Leadership (DOD: Washington, DC, 8 Feb. 2011)

102) US Department of Defense (DOD),《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DOD: Washington, DC, Jan. 2012).
103) Papp, R. J., ‘Charting the Coast Guard’s course’, Proceedings of the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vol. 137,

no. 3 (Mar. 2011),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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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USNORTHCOM에게 2011년부터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력 및 북극계

획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는 점진적 북극전략이 가동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Alaka에 있는 미군이USPACOM의 일부인 ALCOM(Alaskan Command)에

있다는 점104)과 ALCOM이 약 16,000명의 정규인력과 3700명의 주방위군(National

Guard)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북극전략은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언제든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림] US Department of Defense Commander's Areas of Responsibility

최근 북극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강화계획을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는 미 해

군의 2014년《US Navy Arctic Roadmap 2014-2030》105)을 들 수 있다. 이 로드맵은

북극지역의 안보환경을 환경적 조건과 경제적 이익 및 전략 자원, 지정학적 구조변

화 등에서 찾으면서도106), 지정학적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북극지역에서 군사적 대립

의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도 낮다고 보고, 오히려 해군력은 Coast Guard의 SAR, 재

난감소, 법집행 등의 작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집중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북극권 국가들이 국가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제적 메커니즘을 갖

추고 있다는데 근거하는 듯 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극해를 둘러

싼 국제적 메커니즘은 모두에게 개방적인 구도는 아니며, 북극해에서의 갈등 구조

104) US Army Alaska, <http://www.usarak.army.mil/>.
105) Department of the Navy, 《US Navy Arctic Roadmap 2014-2030》(Washington DC., 2014)
106) Department of the Navy, 《US Navy Arctic Roadmap 2014-2030》(Washington DC., 2014). p.10. 관련 내용

의 원래 출처는 13U.S. Navy. “Navy Arctic Mission Analysis.” June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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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국해 연안국을 포함하여 비연안국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분

명하다.

한편 해당 로드맵은 미국의 북극지역에 대한 주요 목표를 (1) 미국의 북극지역 주

권과 영토방위의 확보 ; (2) 위기 및 우발상황에 대한 해군의 즉각적 대응력 제고;

(3) 자유통항의 보전; (4) 미국과 국제 동맹국간 협력관계 제고 등으로 제시하고 있

다. 미국은 동시에 북극지역에서 자국의 해군의 지도적 역할과 임무를 명확하게 밝

히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이들의 핵심 임무에는 해상안보(maritime security), 해상

통제(sea control), 힘의 투영(power projection),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수색과 구조(SAR)과 재난방지와 정부기관 지원 등의 다양한 영역을 포

함하고 있다107). 동시에 이들의 임무는 단기(현재부터 ~ 2020년), 중기(2020년 ~

2030년), 장기(2030년도 이후)로 구분되어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바, 이는 북극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통제력 확대와 힘의 투영화 정책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캐나다는 2008년 "Canada First Defence Strategy”을 발표하였는데, 이 전략에는

캐나다의 북극 주권 방위와 강화를 강조하는 동시에 2028년까지의 방위력 증강 계

획을 언급하고 있다. 이후 2009년 발표된 "Northern Strategy”에서는 캐나다 북극정

책이 과거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제한되어 투자되던 것이 북극해를 통한 방위력 증

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 캐나다는 18기의

CP-140(P-3C) 대잠 초계기가 동해안에 배치되어 북극 지역의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남동 및 중앙의 각 기지에는 80기의 FA 18 전투공격기가 배치되어 있

으며, 북서 주(州)의 인비크, 엘로나이프와 누나부토의 이카로이트와 랭킹 등의 북극

지역에도 배치되어 있다. FA‐18 전투공격기의 주요 임무는 러시아의 폭격기 및 정

찰대의 캐나다 영공으로의 침입을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외에 캐나다

Canada First Defence Strategy에 의하면 2020년까지 CP-140을 신형 10~12기로 교

체할 예정이며,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기에 의한 캐나다 영공 부근 비행에 대한 대

처를 강화하기 위해 2020년에는 FA18을 F-35통합타격전투기(스텔스 전투기) 65기로

교체할 예정이다.

2. 러시아

러시아는 푸친의 제1차 해양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2020년 러시아연방 해

107) Department of the Navy, 《US Navy Arctic Roadmap 2014-2030》(Washington DC., 2014),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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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독트린”을 2001년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5년 개정되었다. 2001년 해양독트린에

서는 각 지역별 배치된 해군함대가 러시아의 국가해양정책 과제 완수를 위한 중요

한 수단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2015년 독

트린에서 보다 구체화 되고 있다.

[그림] 러시아의 북극해 군사력 주둔 현황

출처 : The Heritage Foundation, TASS, Sputnik News, RT, USNI News, The Moscow Times,

Associated Air Charter, Barents Observe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he Economist.

먼저, 2001년 해양독트린에서 나타나는 해양군사활동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는 기

본적으로 ‘해군활동분야 러시아연방 기본정책 2010(Basic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field of naval activities in 2010)’, '국가안보 개념(National

Securit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외교정책 개념(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군사 독트린(Military Doctrine of the

Russian Federation)', '해운정책 개념(Concept of the shipping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을 근거로 하여 설정되어 있다. 이는 전 세계 대양에서 러시아

가 갖는 국익과 안보 관련 해양군사활동이 모든 해양정책의 최고 우선순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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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트린은 “전 세계 대양에서 러시아연방과 동맹국들의

위협 제거 및 국악과 안보라는 과제를 완수하는 것은 러시아연방의 확고한 해양군

사능력의 확충을 기초”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태도를 공공연하게 적시하고

있다108). 이러한 기조는 메도베데프 전 대통령의 2009년 "2020년까지의 러시아 북극

전략”에서도 지속되었는데, 동 전략은 북극해가 2020년까지의 석유⋅천연가스의 가

장 기본적인 자원 공급지로서 중요하며, 러시아의 육군에 북극부대를 창설하여 북

극에 있는 국경 경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 "2020년까지의 러시아연방

의 국가 안전보장 전략”에서는 '미국은 러시아의 주요 적국이며, 러시아 북극군 계

획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북극을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확보상의 최우선 지역으

로 하고 있는 바, 이는 북극에서의 군사적 역량의 배치가 향후 전략적 상대가 있는

틀 속에서 지속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림] 러시아의 북극해 군사 기지

출처: Russia’s Military Buildup in the Arctic: Political Rhetoric vs. Reality(World Policy

Blog, 2015.10.14)

러시아의 북극지역에 대한 전략적 이해와 군사적 역량강화 방안은 2015년 개정

해양독트린 제Ⅲ장 국가해양정책의 내용을 통해 기술되어 있다. 이 장을 통해 러시

아는 국가해양정책의 기능적 분야를 “a) 해양 교통 분야 활동; b) 세계 대양의 자원

개발 및 보존; c) 해양 과학 연구; d) 군사-해양 및 기타 해양 활동 분야”로 구분하

108) 러시아 해양독트린(2001) “제Ⅰ장(일반규정)”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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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중 군사-해양에 관한 정책적 지향점을 제37단에서 48단을 통해 기술하고 있

다. 이에 의하면, 군사-해양 활동에 대한 지향점을 “러시아 연방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본적 우선순위들의 실현을 위해 세계 대양에서 군사적인 방법으로 유리한 조건들

을 구성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37단). 또한 러시아 해군의 역할이 연방과 그 동맹국들의 세계 대양에서의

국가적 이익 보호를 군사적인 방법으로 보장하는 것과 글로벌 및 지역적 차원에서

군사-정치적인 안정성을 유지, 해양 및 대양 방향에서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함에 목

적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제42단). 국제적 측면에서는 “세계 대양에

서 국기와 군사력을 과시하며, 해적행위 퇴치, 세계 사회가 실행하고 러시아 연방의

이익에 부합하는 군사적, 평화유지적, 인도주의적인 행사들에 참여하고, 외국의 항

만들에 해군 선박들과 함선들의 입항을 실행”토록 함으로써 러시아 함대의 역량과

존재감을 투영하려는 조치 또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제43단).

상술한 국가해양정책 방향과 함께 국가해양정책의 지역적 핵심 이익과 실천방향

역시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북극지역에서의 정책방향은 제59단에서 제61단까지를

통해 기술되어 있다. 해양독트린은 북극해와 관련한 러시아의 핵심 이익을 (1) 대서

양과 태평양으로의 자유로운 통항로 보장, (2) EEZ와 대륙붕 자원, (3) 연방의 지속

적 발전과 안전에 대한 북극해 항로의 중요성, (4) 대양과 해양을 통한 국가방위 확

보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제59단).

북극해와 관련하여 러시아 국가해양정책의 기본을 이루는 사항으로는 “북극지역

에서 국가안전 위협 수위의 감소와 전략적 안전성 보장”, “군사-해양 잠재력 강화,

북극함대 군사력(군대)개발”, “북극해, 북극해항로 수역, 그리고 대서양의 북부에서

러시아 석유 가스 채굴 및 가스수송 기업들, 러시아 함대 활동을 위한 조건 조성”,

“북극 해양 공간 연구 및 개발에서 러시아 연방의 선두적 지위 공고화” 등을 언급

하고 있는 바109), 여전히 러시아의 5해양 중 하나로 북극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 또한 북극해 지역에서는 해양 선진 열강들과의 양자간 및 다자간 협약을 기반

으로 합의된 지역 및 구역들에서 외국의 군사-해양 활동 제한하거나 북부 함대의

군사력(군대) 개발, 기지 주둔 시스템 개발 등을 지속하는 작업 역시 중요한 정책방

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러시아 해양독트린의 영역별 추진 방향과 시책 등이 지역별,

영역별 다양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그 핵심 역량의 투사는 주로 “군사력” 확대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해양독트린은 핵심이익의 추진 방향을 “연구 →

활동강화(어업, 자원탐사 등) → 인프라 확대(선단, 파이프라인 건설 등) → 군사역

109) 러시아 해양독트린(2015) “제Ⅲ장 - 2(국가해양정책의 지역적 방향들) - 북극지역 방향”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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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분류 중분류 내용 개요

Ⅰ. 총칙
○국가해양정책 근간; 러시아 해양잠재력의 기본(해양교통수단, 해군, 어업

선단, 조사선단, 특수전문선단, 국방부와 안보국 함대, 자원(석유가스 등)

Ⅱ.해양정책

○내수, 영해, EEZ/CS, 공해에서의 이익 실현; 정책주체; 정책기본내용; 대양이

익

목적
○영해주권보존; EEZ/CS주권적권리; 공해자유; 해상인명보존;

대양/해양경비 등

원칙

○국제규범준수; 대양갈등의 비군사적 수단우선; 해군력 유지(안

보위협제거); 해양과학조사, 생태모니터링; 심해저 자원활동; 항

행관련 인프라구축 및 인프라 단일화(군사/경제/과학적 필요)

등

과제 ○단기, 장기과제; 국제질서변화 고려

Ⅲ.해양정책

내용

1. 국가해

양 정 책 의

기능적 분

야

해양교통분야활동

해운선단 경쟁력강화; 해운선단(등록)

비율확대; 특수유형(쇄빙선, 비상구조

선, 자연보호선 등)선단 장비 강화; 해

운선단수송비율확대; 항구 및 터미널현

대화; 수송-물류센터건립; 항만경쟁력

및 투자유치 제고; 북극해항로의 운송

서비스 제고; 항행안전시스템개발; 선

량 강화(군대 건설 및 주둔 시스템) → 물류단지 및 수송거점 → 지역(국)협력(해적,

관광, 환경, 인명구조)” 등 평시적 방향성을 지향하면서도, 그 추진의 방법은 군사적

색채를 강하게 내재화하고 있다. 러시아 해양독트린은 또한 공간적으로는 내수, 영

해, EEZ/CS, 공해와 심해저, 남극을 포괄하여 적용되며, 해양이익 실현의 주요 수

단은 ‘군사적 역량’의 투영과 통제력 강화, 관련 (군함)선단 구축 강화를 통해 설정

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북극해와 대양을 향한 해양권익 확대와 군사적 역량강화

조치가 국제사회 갈등 기조의 중심에 있는 ‘해양공간’, 혹은 지역해 패권분쟁의 추

세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는 북극해의 최대 연안국으로서

의 ‘힘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북극해를 기반으로 하는 기타 국가와의 힘의 분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북극해 제반 활동은 군

사적 기반 구축 및 향후 지역해 질서의 주도국으로 자리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러시아 해양독트린과 영역별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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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건시스템 등; 환경위험보험시스템;

선박폐기물처리 등 환경보호수준제고

대양자원개발과 보존
원료기지보전과확장, 경제적 및 식품안

전보장의 필수조건

해양어업

어업단지의 현대화와 기술재설비; 과학

산업기지건설; 영해, EEZ, 대양 자원

및 수생물자원 모니터링; 수산물관리와

어획통제강화; 어류가공, 냉장시설현대

화, 어획시설 현대화, 어업분야 R＆D

확대; 양식기술개발; 어선의 러시아 건

조 배당; 수산물 포획-처리-보전-수송

방법개선; 해양터미널개발; 외국EEZ,

공해에서 원료의 처리를 위한 첨단 어

획/가공어업선단 활용; 어업관련 국제

활동강화; 멸종위기 자원 보존 강화 등

해양광물/에너지개발활

동

대륙붕과 심해저 자원의 중요성 강화;

지질조사와 자원조사강화; 비전통적 에

너지조사개발; 유용광물의 국가통제강

화; 대륙붕 석유가스 탐사강화; 대륙붕

광물/석유가스 매장량을 전략적 예비

보유고로 보존; 심해저 자원 탐사와 개

발강화; 시추플랫폼 및 어업장비설계

등 국가감독 강화(재해방지); 자원개발

과 수송용 해양플랫폼 등 특수선박 건

조 강화; 심해저 자원관련 계약의무 이

행; (조력, 조류, 풍력, 수온, 해조류 바

이오매스)전력발전기술개발 등

해양파이프라인 기능

화

첨단공학기구 기반 해양파이프라인 설

계, 건설, 사용; 해양파이프라인 안전향

상 기준, 허가조건

해양과학연구

○해양과 대양의 체계적연구; 과학조사

연구선단; 잠수정; 맵핑지원; 해양환경

DB);

○관할권 내외측 생물자원, 생태계; 대

륙붕과 대양저 변화; 남북국 환경과 전

지구적과정; 생물다양성과 재생자원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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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 최적이용; 대양의 지구생태계/기

후영향; 해저파이프라인 및 시추플랫폼

등 환경에 대한 영향; 대양공간과 자원

이용의 군사, 정치, 경제, 법적문제 등

군사-해양활동

○대양에서 군사적으로 유리한 조건

강화를 위한 활동(해군을 활용)

○해군의 신속한 전략적 통합 : 북부,

태평양, 발틱, 흑해함대, 카스피해 소함

대는 지역에서 해양정책해결의 기반

2. 국가해

양 정 책 의

지역적 방

향들

대서양지역

○NATO와 국제적 안전보장 메커니즘

불완정성에 따라 정책방향 결정

○러시아연방의 군사-해양존재감 보장;

해운, 어업, 과학조사, 환경모니터링,

심해저자원 탐사개발 등

○연안-항만 인프라개발; 해저파이프라

인시스템개발; 물류단지, 수송전문항만

단지건설; 유람선항로개발; 유럽국과

연결하는 철도-자동차유람선 복합라인

개발; 어업복합단지, 조선 및 선박수리

(장비)개발조건 조성; 매장된 화학무기

및 위험해저시설(파이프라인) 모니터링

등연구; 크루즈 및 요트관광; 대형 과

학-혁심해양센터 구성; 발틱함대 군대,

기지 주둔시스템 개발

북극지역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통하는 출구보

장의 중요성, 자원, 항로, 국가방위

○해양정책방향 : 북극함대군대개발,

자원탐사, 북극해와 항로의 자원개발기

업 및 함대활동조건 조성, 해양생물자

원 보장, 항행지원수단개선, 해상구조

수색, 석유유출방지 및 제거, 친환경에

너지 기술이용과 연구

○장기과제 : 자원 탐사와 개발, 해양

공간(대륙붕경계) 협력, 200해리 외측

경계 확립, 쇄빙선 및 과학선단/대빙

등급 선박건조/북극항만/군사-해양/국

경인프라 시설네트웤 현대화, 대륙붕

개발 인프라와 가공기업 구축,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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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개발, 스피츠베르겐 군도 등 해양

활동다양화(활성화), 북극 긴급구조기

지건설, 바렌초프/페초르스키/카르스

키해 대륙붕 채굴 복합단지와 연결하

는 파이프라인 건설, 북극상황모니터링

시스템개발, 북극함대 군대개발 및 주

둔 시스템 개발, 직선기준선 소재지의

명확한 정의

태평양지역

○국가안전위협감소와 지역전략적 안

정성 보장, 태평양함대 군사개발 및 기

지주둔시스템개발, 경제 및 인프라 소

외현상 극복, 사할린과 쿠릴열도 등 여

객선/유람선/해양선박건조, 대륙붕 자

원개발활성화, 해양운송/물류거점 개

발보장, 생물자원 및 레저복합단지조성

○아태지역 항행안전/해적행위/마약사

업/밀수/재난선박구조/인명구조 협력

○심해저 체약광구 자원탐사; 오호츠크

탄화수소와 파이프라인 연결; 태평양

해협의 연결터널 및 파이프라인부설

카스피해지역

○석유가스채굴과 수송인프라 구축; 항

만개발 및 현대화; 철갑상어 등 보전

및 생산효율화, 관광클러스터 개발

○소함대의 군사력개발 및 기지 주둔

시스템개발

인도양지역

○러시아 항행(대륙붕 탄화수소 탐사,

파이프라인건설 등 공동조치 확대)

○군사적 및 해양존재감 보장(해양활

동안전, 해적퇴치 참여)

남극지역

○남극조약 시스템보존과 진보적개발

협력, 평화와 안전/협력지역 유지, 과

학탐사와 연구선 건조, 경제적 어업보

장, 남극수자원평가 및 이용, 광물 및

탄화수소 연구, 자연보호, 남극인프라

현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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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해양정책

실현보장

1. 선박건조, 함선건조

○해양독트린 실현을 위한 기술기반,

첨단함선건조 및 선박건조 수요 충족,

군수용함선과 민용선박/해양공학 등

조선산업 발전 지향

○군함 및 선박 등 러시아 건조 강화

○조선산업단지 개선, 전략적 중요성있

는 조선산업에 대한 국가통제 유지, 군

사해양공학 및 함선 등 군비무장프로

그램에서 기술적 독립보장, 군사용제품

의 품질과 경쟁력 강화, 원자력쇄빙선

건조의 선도지위 고수, 과학조사선단

개발, 고효율어업선박 제작, 대륙붕에

서 직접 석유제품/합성연료 생산을 위

한 하이테크 플랫폼 개발

2. 해양활동의 인력지원, 해양교육

및 훈련

○항행/해양활동관리의 숙련된 인력,

해양활동별 교육/훈련시스템 개선

3. 해양활동안전보장
○항행안전, 해상인명탐색구조, 해양인

프라와 주변수역 안전, 해양환경보호

4. 해양활동정보지원

○대양에 관한 필수정보(해상 및 해저)

인위적 시설의 객체 좌표 및 기타 정

보를 적시 제공, 정보수집/처리/제공/

보급기술 개선

5. 국가의 해양활동관리 ○해양정책과 활동이행의 지원

Ⅴ. 결론 ○국제적 권위 격상과 해양강국 지위 보존

3. 중국

북극해와 관련하여,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는 국가는 중국의 활동이다. 중국은

2008년에 스발바르 제도(Svalbard)에 조사 기지를 개설하고, 일찍부터 남극에서 활

동해온 쇄빙선 “XueLong(雪龍)호”를 정기적으로 북극조사에 투입하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 중국의 북극해에서의 전략적 방향과 백서가 발표된 것은 없다. 다만, 북극

해에서의 자원(석유가스), 수산, 연안국에 의한 군사활동과 군사적 통제권 강화 등은

중국의 모든 경제 및 군사활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



- 98 -

리적으로 중국이 북극의 EEZ와 대륙붕에 대한 관할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한계에

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의 지역해 패권정책과 해군의 대양진출, 경제적 성장속도는

현 단계가 아닌 다음 단계에서의 ‘북극해’ 전략이 뚜렷한 국익을 중심으로 형성되

고, 대응적 측면에서 가시화 될 것임은 분명하다. 북극 전략의 방향성 설정을 둘러

싼 중국의 고민은 많은 학자들의 정책 건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나타나는데, 예컨대

중국의 ZhaoYing 박사는 북극지역이 주변국가에 의해 분할되는 형국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10). WangXiuYing 교수는 러

시아의 해저 깃발 행위가 야기한 북극 연안국의 권리확장이 중국의 주는 영향을 피

할 수는 없을 것임을 경고하고, 국제사회가 다자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하고 있다111). 이들의 논조는 Lida Jakobson의 평가와 같이112),

중국정부의 북극전략 부재가 사실 이미 강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공식적 북극 진

출 전략이 야기할 국제사회의 지나친 견제를 고려한 조치라는 이해를 전제로 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극 추진 전략의 적극성과 방향설정이 북극해 자원

과 항로, 군사적 측면에서의 중국 참여 기회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관망”

자세는 장기화될 수는 없으며, 중국정부는 북극의 레짐 형성에 적극 참여할 수 밖

에 없다는 논리다.

중국의 북극해에 대한 군사안보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북극 진출에는 많은

장애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북극해 연안국이 非북극해 연안국의 북극 사무

에 대한 개입을 제한 혹은 배제하는 태도, 북극해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행동에 대

하여 취해지는 고도의 민감성(특히 非연안국에 대하여), 중국의 북극진출에 대한 국

제사회의 견제 시각 등이 이러한 요소에 해당한다. 이중, 첫 번째 사항에 대하여는

북극 이사회 규칙을 통해 연안국의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하

는 옵저버 조건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두 번째 언급하는 북극해의 비군사화 문

제는 사실 1950년대 이미 제기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해 군

사역량 강화 작업에 따라 국제적인 비군사화 주장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것과 무

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은 북극해 연안국의 군비경쟁을 억제

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북극 연안국들은 각각의 역량강화 조치외에 실제 대립적 구

도를 형성하는 데는 비교적 자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非북극권

국가의 북극활동은 비군사적 이용을 이유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많은 제한이 가

해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와 동시에 북극지역의 활동을 조정하는 중요한 국제

110) 趙潁, “淺析北極所面臨的法律挑戰及其我國的影響”, 海洋開發與管理, Vol.26(3)(2009), p.21
111) 王秀英, “國際法視野中的北極爭端“, 海洋開發與管理, Vol.7(2007),pp.14-19.
112) Linda Jakobson, "China Prepares for an Ice-free Arctic", SIPRI Insights on Peace and Security, No.2(2010),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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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로는 1925년 발효된 《스피츠페르겐조약》을 들 수 있는데, 이 조약은 체

약당사국에게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 규정을 부여하고 있

다. 이중 각국에게 부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무사항에는 “어떠한 군사기지의 건설

하지 않아야 하며 허락되지도 않고, 해당 지역에 어떠한 방어공사도 건립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조약 제9조). 이로써 스피츠베르겐 군도는 북극에

서 유일한 비군사지역에 해당되며, 이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스피츠베르

겐 군도에서 보장될 수 있는 군사적 기능에 대한 제한 사유로 작용한다. 동시에, 이

조약의 존재는 향후 북극지역에서 체결 가능한 국제적 성격의 조약에 대하여 군사

적 행위를 제한하는 하나의 모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의 북극 군사활동이 저해받는 또 다른 요소는 중국의 급격한 국력신장과 대

양을 통한 지역해 패권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환경적 변화와 연계된다. 이

미 중국은 극지역에서 진행하는 과학조사와 상업적 투자활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과학활동에 대하여도 잠재적 북극

진출 역량으로 견제하는 현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국이 북극정책에 관한 전략

적 방향 조차 공개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이러한 북극해 연안국

과 非연안국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국의 북극진출 전략에 대한 경계에서 비

롯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견제적 태도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이러한

견제는 중국이 향후 ‘북극해’에서의 군사적 활동 증가가 가져올 군사적 영향, 즉 앞

에서 언급한 북반구 주요국에 대한 역량이 직접적으로 투사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이고, 예방적 방위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

감은 역으로 중국에게도 그대로 작용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극해 진출을 통한 해

양이익을 최대화하고, 기타의 국가들이 북극을 통해 향유하고자 하는 항행의 자유,

자원 확보, 과학조사와 기후변화 연구 등에 대한 접근과 논의 참여가 자국의 사회

경제적 영역, 국민의 생존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

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이는 동시에 북반구에서 연안국 혹은 기타의 역량있는

비연안국에 의한 힘의 질서가 일방적으로 형성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국방안보적

불안 요소 또한 어느 국가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북극해에서의 “군사

력”의 투영은 충분한 가치와 예방적 효과 차원에서 중요하다. 다만, 중국의 고민은

현단계에서 북극해에 대한 자국의 권익 확보가 군사력 혹은 북극전략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요소로 현시화 되는 것을 어떻게 완화시키며 접근할 것인가에 있다. 이

는 중국이 여전히 “북극”에 대하여 “전략” 혹은 “백서”라는 공식문건을 설정하는

것 보다는,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항행 중심의 상업적 목표에 매진하고 있는 이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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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북극해 군사활동에 대한 이해는 어느 국가보

다 직접적이며, 국가안보에 차지하는 영향력이 클 수 밖에 없으며, 향후 북극해 연

안국 혹은 非연안국에 의한 북극의 군사적 활용 정도에 따라 구체화 될 수 밖에 없

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제4절 북극에서 군사활동 역량강화 : 북극해 정보와 기술, 연구

1. 북극 군사활동의 특징

통상 군사행위는 군사활동(military activities)과 군사행동(military operations)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용되나, 이에 대한 법적 혹은 사전적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미군의 2011년 《Operations Process》113)과 영국의 《Operations in the UK:

The Defence Contribution to Resilience》(2nd Edition)은 군사행동(military

operations)를 언급하면서도, 군사활동(military activities)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미군의 Operations Process는 군사행동(military operations)를 (1) 군사교류, 안전협

력 및 위협, 위기대응과 제한적 응급행동, (3) 대규모 행동 및 전투로 구분하고 있

다. 영국의 국방지침은 military operations를 전쟁과 전투력 응용, 전투력의 확대응

용으로 양분하고 있다114). 그러나 군사활동에 대한 정의가 어떠한가에 관계없이 북

극을 둘러싼 적극적 군사적 활동이나 행위, 혹은 타방에 의한 활용 가능성 억제를

위한 대립적 경쟁구도는 이러한 정의의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견제 구도 속에서 지

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극지역의 특수한 지정학적 조건을 토대로 냉전 이후 국제정치 변화는 다수 국

가의 북극 논의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 내었고, 북극을 둘러싼 정치적 및 군사적 환

경은 보다 복잡한 구도로 형성되고 있다. 이는 냉전 시기에 북극지역이 고도로 군

사화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 러시

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갈등 혹은 패권구도의 가속화와 북극항로의 개통, 북반구

에서의 에너지 자원 및 전략적 가치, 북극권 국가의 북극에 대한 전략적 및 경제적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북극 지역에서의 재군사화와 긴장구도로의 진입은 피

할 수 없는 과정이며, 1990년대의 북극을 둘러싼 협력 관계는 오히려 일시적 소강

113)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ADP 5-0(FM 5-0) : The Operations Process》(Washington, DC.;
Army Doctrine Publication(No.5-0(FM 5-0), 2012), p.3, 4, 7, 19.

114) UK Ministry of Defence, 《Operations in the UK: The Defence Contribution to Resilience》, 2nd Edition참조(
http://defenceintranet.diiweb.r.mil.uk/DefenceIntranet/Library/AtoZ/DevelopmentConceptsAndDoctrineCentrePublication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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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으로 볼 수 있다. 미국 해군이 2014년 발표한 《US Navy Arctic Roadmap

2014-2030》115)에서는 향후 15년간 미국 해군의 북극지역 군사행동에 대한 구체적

직능 구분과 단계별 목표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2015년 8월 북극

해를 대상으로 200해리 외측 대륙붕 연장신청서를 UN CLCS(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116). 북극을 둘러

싼 기타 국가 역시 무기 구매와 북극 부대 신설, 군사연습 등의 방식을 통해 북극

에서의 군사적 존재 혹은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북극 지역에서의 재군사화 추세는

향후 전세계 해운물류 운송, 에너지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야기할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북극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필연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북극해를 둘

러싼 연안국 간에는 북극해 이용에 대한 대화 체계가 형성되어 있고, 수산 자원을

포함한 자원의 활용에 대한 일련의 합의도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주의할 것은 현재 북극을 둘러싼 협력 시스템이 완전히 개방적 체계는 아니며, 일

부 북극권 국가는 “북극 연안국 내부의 협력”, “비북극권 국가의 배제” 방식을 통

한 처리방식, 즉 북극해를 ‘지역적’ 문제이며, ‘연안국간 권익 배분’의 문제라는 틀에

서 접근하고자 하는 강한 배타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은 북극이사회

이사회규칙이 북극이사회 옵저버 자격 조건으로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해에 대한

주권,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

다117).

이는 북극해에서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각국(연안국과 비연안국)의 행동이 연안국

가, 그리고 비연안국간의 협력관계의 틀을 동시에 고려하며 진행되어야 하는 민감

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극해를 둘러싼 협력메커니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극해의 지정학적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적(군사, 자원, 통항 등) 활용성

으로 인해 북극해를 둘러싼 일반적 방향은 ‘재군사화’ 추세를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는 것은 분명하다.

주목할 것은, 북극을 둘러싼 재군사화 작업이 일정한 특징을 가지며 진행되고 있

다는 점이다.

첫째, 북극을 둘러싼 군사력 강화의 가속화가 명료해 지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핵오염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먼저, 군사력 강화의 명료화 현상은

기후변화 등 북극해를 둘러싼 환경 변화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극의 항로 운항이 제한적이나마 이미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으며, 에너지의

개발과 생물자원의 이용 등의 환경 변화는 북극권 국가에게는 강력한 군사역량을

115) Department of the Navy, 《US Navy Arctic Roadmap 2014-2030》(Washington DC., 2014)
116) http://www.un.org/Depts/los/clcs_new/submissions_files/submission_rus_rev1.htm(2016년 2월 3일 방문).
117) 이사회 의사규칙 Annnext 2의 제6조(Criteria for admitting observer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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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해당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전하도록 요구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북

극해역을 둘러싼 연안국간 분쟁 역시 장기화될 추세에 있으며, 이중 가장 첨예한

것 중의 하나가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Lomonosov Ridge에 대한 UNCLOS 해석, 캐나다와 덴마크 간에 발생하고 있는

Hans Island 주권분쟁, 캐나다와 미국간의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에 해당 해

석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북극해 연안국이 북극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非

연안국에 대한 배타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보여주는 ‘협력메카니즘’과는 또

다른 문제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보다 분명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

서 NATO과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포위 환경에 대응하여 러시아는 북극해

에 핵잠수함 부대를 건설하고 공중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알래

스카, 동유럽 등의 지역에 건설한 전지구 방어체계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에서 상호 위협적이다.

반면 핵잠수함 부대의 건설과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은 북극해 오염 관리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원자력 오염문제가 북극지역의 안전과 환

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한다. 현재 러시아 서북부의 고농도 방사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바, 이는 주로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퇴역 핵잠수함과 관련된

다. 참고로 러시아 퇴역 잠수정의 다수는 Murmansk, 북해의 Barents Sea,

Vladivostok, 동해(East Sea) 등에 정박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의 북극해

주변 함대가 핵잠수정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북극해에서의 비핵화 문제 역시 가

까운 시일 내에는 현실화 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한편, 군사적 논의와는 직접적 연계성을 가지지 않으나,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1년 포괄적인 핵무기 감축협정(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s(START)

Treaty)에 서명하고118),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s,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의 최대 한

도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는 양국이 향후 7년간 대량의 핵무기를 감축하

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나, 이러한 감축을 위해 발생하는 핵무기 해체와 폐기 과

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오염 문제는 오랫동안 관련 국가들에 의해 무시되었으며,

이는 북극해 환경문제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두 번째는 각국의 정책방향과 실제 행동에서 나타나는 불일치 현상이다. 2007년

러시아의 북극해 깃발 사건과 2008년 Iluissat Declaration은 북극을 둘러싼 연안국

들에게 새로운 정책과 성명을 야기한 계기가 되었다. 일루리사트 선언은 “해양법에

서 북극해 연안국에게 부여한 중요한 권리와 의무는 대륙붕경계획정과 해양환경보

118) http://www.state.gov/t/avc/newstart/index.htm.(2016.2.10 방문).



- 103 -

호, 항행의 자유, 해양과학조사와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고 선언하고, 국제법과 해

양법은 이들 북극해 국가들이 북극해를 관리하는 효과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북극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특정한 지역적 이슈를 중심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다양한 정책성명이 발표된 것은 북극해가 가지는 정치적 중요성

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극해 연안국의 성명은 또한 환경보호나 국

제협력, 국가 이익의 보호와 같은 공동의 의제를 중심으로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북

극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과 향후 북극 국가와 국제사회가 다양하

게 북극 질서에 개입될 것이라는 점에는 수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단컨대, 이

는 한편으로는 연안국들의 북극지역 안전과 안정에 대한 우려의 토로(吐露)이면서,

동시에 북극지역의 지정학적 기능 제고에 따라 재군사화가 점화되는 것에 대한 배

타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북극해 연안국들의 정책문건에서 나타나

는 소위 “안정”과 “재군사화에 대한 배타성”은 사실은 “북극해에 대한 非연안국들

의 군사화 조치”를 해제시킴으로써 북극해의 안정적 기반을 우선 확보하고, 점진적

으로 북극해 연안국간의 이익 분할을 위한 협의의 틀 내에서 ‘재군사화’의 적절한

조율과 제어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다수 국가의 정책문

건이 필요한 조치를 통해 자국의 국가이익을 확보할 것임을 천명한데서도 나타난

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09년 북극에 대한 정책(National Security과 Homeland

Security)을 채택하였는데119), 이 문건은 북극지역의 분쟁을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하

도록 장려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미국이 북극해에서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국가안

보 관련 이해관계를 갖고 적시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이해(interests)”가 “미사일

방어 및 조기경보, 전략적 해상수송을 위한 해상 및 항공시스템 배치, 전략적 전쟁

억제력과 해양시위 및 해양안보작전, 그리고 항해 및 영공 통과 비행 자유권 확보”

를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북극해에서의 질서는 자국의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구도일

때 ‘안보’와 ‘안정’에 대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와 노르웨

이, 러시아의 정책 역시 미국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분명한 것은 북극해 연안국들

이 갖는 이해 혹은 이익의 범위는 명확하게 북극을 둘러싼 연안국들 간의 이해와

조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각국의 북극해에 대한 우선적 가치

는 상호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항행의 자유, 러시아의 경우 북극

에 매장된 자원이 가지는 거대한 경제이익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

러한 이익의 안정성은 북극해에서의 군사적 존재 강화와 함께 확보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각국이 주창하는 “평화적 해결”의 수단 역시 각국의 ‘힘’을 최대화 하고, 북극

119)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NSPD-66,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HSPD-25,'
White House President George W. Bush, January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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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서 타방의 역량을 억제하는 것을 통한 구도에서의 ‘안정’화된 해결임은 분명하

다.

2. 국제법과 국내법상 북극지역 군사활동의 제한

북극해의 군사적 가치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북극해에서 군사활동을 전개하는 데

이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먼저, 북극지역의 활동을 규율하는 국제적 차원의 규범은

UNCLOS 제234조(결빙해역)이며, 해당 조항은 북극지역의 환경오염 방지(통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UN기후변화협력과 UN생물다양성협약 역시 북극

해에 적용되는 근거로 작용한다. 다자조약으로는 《북극곰 보호협정(Agreement on

the Conservation of Polar Bears)》, 《스발바르드 조약(Treaty regulating the

status of Spitsbergen and conferring the Sovereignty on Norway), 혹은 스피츠베

르겐 군도조약으로 칭하기도 함》,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바렌츠 EU 북극이

사회(Barents EURO Arctic Council) 등이 있다.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약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북극해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협약(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Environment of

the Arctic), 1994》, 《북극군사환경협력선언(Declaration on Arctic Military

Environmental Cooperation), 1996》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국제조약과 연성법(soft law)은 북극해에서의 군사활동 혹은 군사적

영역에 대한 규범에는 이르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북극해에서의 재군사화가 야기

하는 환경적 위해와 이익분쟁에 대한 제도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

는다. 현재까지 《북극군사환경협력선언》만이 유일하게 북극해 군사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이 역시 군사환경에 관한 사항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참여국 역시

미국과 러시아, 노르웨이 등의 3개국에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선언이 갖는 배타적

한계성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이 선언은 또한 환경오염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북극해 원주민 조차 배제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군사적 협의에 제한된다.

북극해에서 유일하게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다자조약은 스피츠베르겐조약이 유일

하다. 스피츠베르겐조약은 체약국에게 해당 조약에서 설정한 범위의 도서에 대한

노르웨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고(제1조), 동시에 제9조를 통해 노르웨이가 국제연

맹 가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조에 명시된

영역에 해군기지를 신설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으며, 결코 군사적인 목

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기 영역에 어떠한 요새도 구축하지 않을 것을 약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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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스피츠베르겐 군도는 북극지역에서 유일하게 비

군사화된 지역이 되었으며, 모든 조약 체약국은 해당 군도에서 군사적 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스피츠베르겐 조약이 적용되는 범위에 대하여는 노르웨이와 러시아

를 중심으로 첨예한 해석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스피츠베르겐 조약의

범위는 군도와 영해(4해리)에 제한적이며, UNCLOS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EEZ와

CS에 대하여는 노르웨이의 배타적 권리만이 인정된다는 태도다. 반면, 러시아는 해

양의 창출이 ‘육지’를 근거로 창출된다는 점에서 스피츠베르겐 군도과 별개의 EEZ

혹은 CS는 창출될 수 없으며, 따라서 스피츠베르겐 군도와 그 주변수역 전체에 대

하여 조약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북극지역에서 군사활동을 제한하는 또 다른 근거는 UNCLOS 제234조에 근거한

북극 연안국의 국내법이다. 북극해 연안국 들에 의한 국내법은 사실상 북극해 항행

수역의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이면서, 국내법과 UNCLOS와의 충돌문제를 함께 내

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법적인 문제이지만, 해석의 결과는 ‘통항’과 ‘군사활동’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규제수단이자 갈등요소로 작용한다.

먼저, UNCLOS 제234조는 ”연안국은 특별히 가혹한 기후조건과 연중 대부분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얼음의 존재가 항해에 대한 장애나 특별한 위험이 되고 해양환경

오염이 생태학적 균형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 배타적경제수역에 있는 결빙해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

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차별없는 법령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

한 법령은 항행과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적절하게 고려한다“고 하는 “결빙해역(Ice-covered areas)"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있는데, 이는 북극의 해양환경보호에 적용되는 유일한 조항이기도 하다. 특히 해

당 조항은 ”선박으로부터 야기되는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연안

국에게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

용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 조항에 따라 북극해 연안국은 국내법을 통해 타국의

통항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데 있다. 즉, 환경적 측면에서

의 통제권 규정을 제시한 국제법(UNCLOS)이 연안국의 시행법을 통해 자의적 통제

권을 갖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캐나다와 러시아의 경우는 북극항로를 내수로 간주하고, 각각 항로관리제도를 규

정하고 있다. 양국은 UNCLOS 제234조에 근거하여 항로수역에 대한 일방적 통제조

치를 취하고 있으며, 통과하는 선박에 대하여 신청후에 통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통과 선박에 대한 통항료 부과, 선박의 통항을 정지 혹은 금지하고 있는 규정도 두

고 있다. 캐나다는 1970년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을 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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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1990년 《Rules of navigation on the water area of the Northern Sea

Route(이미 폐지)》을 제정한 바 있는데, 이들 국가는 모두 외국의 선박 통항에 대

한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후자는 북극지역의 영해, EEZ 및 그 외측의 공

해상에서 각국의 선박에 대한 항행규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를 근거로

북극해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러시아의 북극해 항

로에 대한 통제는 2013년 제정된 《Rules of navigation on the water area of the

Northern Sea Route》까지 꾸준히 법적 정비작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항로의 이용

대가에 대하여는 선박의 톤수와 유형 등을 기준으로 부과시키고 있다. 러시아와 캐

나다의 규정은 군함의 북극항로 통항권에 직접적인 제한요소로 작용하며, 미국과

EU등 국제항행용해협으로 주장하는 국가와는 해역의 법적 성질을 둘러싸고 장기적

갈등이 예상된다. 북극해에서의 국내법과 UNCLOS와의 충돌문제는 영해에서의 무

해통항권, 국제항행용해협에서의 통과통항제도의 적용, UNCLOS 제236조가 규정하

는 주권면제 규정에의 위배120), 제230조(벌금과 피고인의 인정된 권리의 존중)121) 등

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3. 북극해 군사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와 연구

북극지역이 전지구에서 가장 혹한의 지방 중 하나라는 점과 기후변화의 주요 근

원(根源)이라는 점, 그리고 북반구 각 지역의 이익이 교차하고 군대가 밀집된 전략

적 요지라는 점은 북극지역이 기타 지역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데 기인한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전략과 전술적 활용을 위한 군사기상, 군

사기술의 연구와 실험, 군사정보 등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극해는 특히 북반구 중고위도 지역 기상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극지와 중위도 지역에서서는 열량 교환이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지구에는 각종 기상 현상이 야기된다. 북극 지자기장과 전지구 대기환류 및 기후

변화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 역시 주의할 만 하다. 북극광(Northern

Lights)라고 불리우는 오로라는 지구공간의 환경 변화를 야기하고, 순간적으로 공간

과 지면에 있는 군사, 민용 기술체계의 운영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120) UNCLOS 제236조는 “해양환경의 보호, 보존에 관한 규정이 군함, 해군보조함,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며
당분간 정부의 비상업용 업무에만 사용되는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의 관련 국내법은 모든 정부선박을 포함하여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협약에 위반된다고 사료된
다.

121) 예컨대, UNCLOS 제230조는 외국선박이 ‘영해 밖에서’ 해양환경오염에 관한 국내법, 국제규칙과 기준을 위
반할 경우 ‘벌금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영해에서’ 고의적으로 중대한 오염행위를 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벌금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의 북극해 항행규칙은 EEZ에서 항행하는 외국선박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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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북극지역의 기상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전술 및 전략, 병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다. 물론, 북

극 기상관측은 제2차대전 이후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

이 위성, 비행기, 기구 등의 장비를 활용한 북극 기상관측체계를 갖추고 있다.

북극은 극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 중심의 무기 연구와 개발을

위한 실험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현대의 무기 연구개발에서는 모의환경 실험과

실제 환경 실험을 결합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나, 종합적 연구 성능을 확인하는

측면에서는 실제 환경실험을 대체할 만한 실험은 없다. 미국이 열악한 환경에서 기

술적 성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든 무기장비와 부속품, 재료와 탄약을 환경실험

실에서 먼저 모의실험한 후에, 실지환경 실험을 진행하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 때

문이다.

[그림] 북극해 군사정보 획득을 위한 러시아의 기지 운용

출처: Russia Deploys New Radar Stations in Arctic : Russian Army Begins UAV

Monitoring in Arctic Region (MILITARY & INTELLIGENCE, 2015)

북극은 또한 상대방의 군사행동과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이

기도 하다. 미국이 1951년부터 1965년 동안 북해의 유빙 빙산에 약 9개의 감청기지

를 운영하였다는 점과 구소련이 냉전시기에 약 13개의 빙산에 감청기지를 운용하였

다는 점은 북극의 군사정보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양국이 극한해역인 북

극을 대상으로 군사정보 수집을 지속하는 이유는 양국의 군사적 역량의 전개와 활

동이 북극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북극 해빙은 북극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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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역(空域), 지상, 수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찰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5절 결론 : 북극의 군사적 활용과 한국의 안전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해의 해빙(解氷)은 국제사회에게 항로와 자원이라는 상업적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북극해에서 새로운 냉전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위협요소

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세르듀코프(Анатолий Эдуардович Сер

дюкóв) 국방 장관은 2011년 언론인터뷰를 통해 북극에 2개 여단을 배치할 것을 표

명하면서122) 북극에서의 안전보장문제는 빠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의 이러한 조치는 캐나다의 북극해 군사시설 건설계획, 미국의 북극해 자원개발에

대한 의지(과학조사), 덴마크의 북극지질자료 수집을 위한 탐사활동 수행 등의 각국

의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의 태도변화는 냉전시대 이후 축소 지향적123)이던 북극해

군사력을 재활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이는 영구 결빙과 극한 기후가 갖는 자

연적조건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북극권은

험난한 기후조건으로 어떠한 군사활동도 어렵다고 생각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러

한 이유로 사실 러시아 있어서 북극해 방어는 군대가 아닌 빙하에 의해 지켜지고

있었다는 표현이 적절하며,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러시아에게 해당 지역의 방어를

위한 군사를 재건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것이다. 더욱이 북극해를 대

상으로 한 군사적 대립구도에서 미국 해군과 공군이 러시아에 대하여 갖는 우위는

상당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이는 캐나다와 노르웨이, 덴마크 등 기타

의 북극해 연안국이 갖는 군사적 열세 조건을 고려할 때, 북극해의 군사적 대립구

도가 러시아와 미국, 조건 형성시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 역시 중국의 활동이 북극 분쟁의 새로운 동기가 될 가능성을 염

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의 모든 북극해 활동은 그 성

격에 관계없이 민감할 수 없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008년의 스발바르

제도(Svalbard) 조사기지 개설, 쇄빙선 “雪龍”을 통한 북극해 조사 등은 자원참여와

122) http://ria.ru/defense_safety/20110701/396122343.html
123) 냉전시대,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대치하던 소련은 알래스카에서의 공격에 대비해 제99기동 보병

사단을 Chukchi에 배치하고, 미국도 Chukchi에서의 공격에 대비해 제6경 보병사단을 배치하였다. 그것이 냉
전 종결 후, 러시아는 제99기동 보병사단을 Chukchi에서 철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북극권에서는 거의 모든 방
공 시스템을 퇴거시키고, 러시아 군대 중 가장 강력했던 북방함대의 소형, 범용화를 진행하였다. 미국에서도
부대의 축소화가 이루어졌으며, 알래스카에 체류하던 제6경보병사단은 여단으로 격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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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나, 그 이면에는 기타 국가에 의한 일방적 북

극질서 형성에 대한 견제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해군력이 최근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 역시, 현재보다 북극해 항행조건이 보다 확대된 향후의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군사적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농후하다.

그렇다면 북극해에서 군사적 충돌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북극해의 문제

가 ‘지역해’가 아닌 ‘인류공동의 관심해역’으로 설정될 때 완화될 수 있다고 사료된

다. 일부 국가에서 자국의 ‘군사력 팽창’이 오히려 북극해를 배경으로 하는 군사적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는 상호 절대적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한, 또

다른 군사력 확대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은 없다. 오히려, 군사력 보다는 ‘북

극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해 공동의 ‘환경보전 및 해양활동안전’의 영역에서 공

동의 대응세력을 강화하는 것이 북극해의 신뢰 구축에 보다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

다.

북극에서의 최근의 연안국의 군비 강화 움직임은 많은 논자가 지적하고 있는 바

와 같이 북극해의 해빙 면적의 축소라는 기후변동에 의한 북극의 지정 환경의 변화

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전지구 기후변화는 북극해의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였다. 이들 두 가지 영역의 ‘환경’적 변화는 그것

이 “결과론적 영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모두 ‘안전’에 대한 것으로 귀결된다. 이

때 언급되는 ‘안전’은 “군사적 안전”이라는 전통적 개념과 함께 “자원, 생태, 경제,

환경, 에너지, 항로, 식량” 등의 비전통적 안전 개념을 포괄하나, 본문은 이중 전자

의 ‘군사적 안전’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물론, 북극해 해빙은 “생태계, 식량, 환경,

에너지, 항로이용 등”의 비전통적 안전 영역 뿐 아니라, 전통적 의미의 “군사적 이

용과 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영역 모두에서 한국에 직간접적 미칠 수 있는 요소이

다. 이중 전자는 그 결과가 한국에 위협요소와 함께 기회요소를 반영하는 반면, 후

자는 북극해 접근과 이용, 개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적 요소로 제한되어 나타

난다는 차이가 있다.

자연과학적 측면에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극은 '날씨가 만들어지는

부엌(whether kitchen)'일 뿐 아니라, 유럽, 미국, 캐나다는 물론, 남아시아와 남아프

리카의 기후에 영향을 주는 열대성 폭풍(cyclone)과 고기압권(anticyclone)이 발생하

는 지점이다. 즉, 갈등 보다는 협력적 틀이 뚜렷하게 형성되어야 하는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보다 크다. 이는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도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다. 또한 이러한 평가는 향후 북극해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틀이 북극해 연

안국 들에 의한 ‘지역해’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 전체의 식생과 생활상에 영향을

미치는 ‘전지구적 문제’ 혹은 ‘지역해와 지역해’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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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고르바쵸프가 제창하였던 “인류공동체

전체의 이익”이라는 목적이 “안보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점에

서, 현재의 북극해 군사 증강구도를 주도하는 강대국을 설득할 마법으로 작용할 수

는 없다. 물론 다른 측면에서는 과연 북극해가 군사적 배치 혹은 군사활동의 영역

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소위 “군사력”이라는 것은 그

목적이 평화적 측면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량 자체는 다양한 형태로 투

영될 수 있으며, 특히 북극해에서의 인간활동 증가에 따라서는 그 활용적 측면이

훨씬 강조될 여지 또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주목할 것은, 현재 북극해를

둘러싼 국제적 레짐(연안국이든 비연안국이든)은 “북극해의 환경변화에 의한 불안전

요소를 해소” 할 만한 합의나 협의체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북극해에서

“공동의 현안”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극해를 관리하는 연안

국들의 관심 역시 “평화”라는 목적 보다는 “배타적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

기 때문이다. 결국, 북극의 환경변화에 따른 전지구적 안전 문제는 북극해 연안국

및 비연안국, 그리고 원주민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강화하는 “안전의 총합”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이는 동시에 “인류의 현재와 미래 생존”문제에서 접근되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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